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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 관련 입법 활동의 경향과 특징을 법안 발의

자와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 입법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법안의 발

의는 양원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에까지 이르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

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안 발의 의원 차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첫째, 

외교위원회 소속, 특히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속한 외교정책전문가의

원들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경제 이념보다는 개인의 신념 및 

선거구 유권자의 관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

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들은 카스트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연관 지어 북

한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북한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특징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초당적 협력 수준이 상당

히 높고, 이러한 법안 가운데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각종 중심성이 높은 의원으로는 마

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등이 있는데, 특히 루비오와 크루

즈의 경우 공화당 차세대 유력 주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더라도 마크 비시 하원의원처럼 

북한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젊은 

의원들과의 교류 확대가 요구된다는 함의를 가진다.

| 주제어 | 발의 네트워크, 북한관련 입법활동, 미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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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북한은 지난 2017년 8월 29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 다. 미사일은 일본 상

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하 고, 비행거리 약 2,700km에 달했다. 연이은 국

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9월 3일에는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

행하 다. 이처럼 북한 핵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은 물론 주변국의 정

치행위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간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간 역학 관계와 국제정세를 분석한 연구

는 많았지만, 대부분 각국을 하나의 행위자(unitary actor)로 간주하고 연구 대

상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국한하 다. 이러한 국가 또는 행정부 중심적 접근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단순한 구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외교 문제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축인 국내 정치, 그리고 입법

부 역할을 축소하고 간과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제 현안 및 외교 문제에 있어 입법부의 위상이 점차 강

화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로 인해, 대북정책 역시 외교부나 국방부 범위를 넘어 정책 결정 

참여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입법부는 주요 외교정책 및 사안에 대한 비준⋅
추인의 범위를 넘어, 외교 현안에 대한 검증 및 수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미국 의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의회 역할의 확대 경향

에 주목하여, 미국 의회에서 북한 관련 법안의 발의 결과와 함께, 개별 의원 수

준에서 발의 참여, 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에 나타나는 주요 동인을 분석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개별 의원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공동발의자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 중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발

의 단계에서 여야 간 협력의 수준이 높은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뿐만 아니라 

* 본 연구는 2017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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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을 고려하여 양원에서 

법안발의자 중심의 분석과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안의 발의, 공동발의 참여 및 본회의 표결 등 정량적 자료를 활용

하되, 주요 의원들에 대한 분석의 경우는 정성적 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자료 수집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의회 데이터 사이트(congress.gov)와 의회 기

명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보우트뷰 사이트(voteview.com)로부

터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2. 외교정책과 의회의 활동 

외교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

이 대부분이다. 우리 국회만 해도 입법권, 조약 비준 동의권, 파병 승인권, 예산

결산 심의권 등 입법적 수단과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질문, 청문회, 공청회 

등 비입법적 수단을 통하여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큰 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1) 그러나, 입법권을 제외하곤 조약을 비준⋅동의

하는 행위나, 파병의 승인, 예산결산의 심의 등은 사후적 수단이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다. 국회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소극적이며 무기력하며, 이는 

의원들이 복잡⋅다변한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등 전

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2)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조윤 은 이를 둘러싼 국회의 갈등 표출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전제로 대북정책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고민한다. 국

회를 통한 행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해소하

1) 서정건⋅정진민,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OUGHTOPIA 
제30권 제2호(2015), p. 258.

2) 이정호, “국회 외교운 위원회의 운 과 그 특성에 대한 검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

권 제3호 (2004), pp. 83-99; 이정희,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회 상임위 활동연구,”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1호 (2001), pp. 37-69;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 : 전문

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제15권 제1호, pp. 145-172; 서정건⋅정진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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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국회의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미치는 향력을 기존 문헌 정

리를 통해 평가한다. 그간의 연구 문헌에선 우리 국회가 대북정책에 있어 실질

적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는 구체적 정보 및 전

문 지식은 결여되어 있으며 정치적 수사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문제

점을 지적한다.3) 

최완규 역시 그간의 대북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5년짜리 단기 계획만 양산

된 원인으로 국회의 역할 부재를 지적한다. 대북정책을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면

서 대통령 임기에 따라 5년 단기 계획으로 마무리되고, 서로 다른 이름과 방향

의 계획만 나열되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 및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폭넓

게 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통령에게 맡겨 놓을 경우 집권 세력에 따라

서 정책이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남⋅남(南南) 갈등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4)

한국 정치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을 국회가 주도한 사례는 제13대 국회에서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1988년 6월 국회는 여야 

의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해서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

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러한 여야 및 상당수 사회 세력의 동의

와 암묵적 지지가 바탕이 된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노태우 정부에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체계적 통일방

안의 시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제16대부터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 국회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한계를 보 다. 

외교정책에 있어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시각은 우리 국회에만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윌다브스키의 ‘두 대통령제 (two presidencies) 이론’은 

외교 정책에 있어 대통령이 의회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3) 조윤 , “대북정책 결정과정과 국회의 역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권 2호, pp. 

363-393.

4) 최완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p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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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5)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대하여 권한 행사의 우위를 인정받는 이유로 

다음을 제시한다. 먼저, 외교 문제에 있어선 신속한 결정과 대응이 필요한데 수

직적 관료조직과 권한 체계를 가진 대통령이 개별 의원의 의사를 물어 복잡한 

절차를 통해 통과시켜야 하는 의회에 비해 적합하다. 둘째, 외교⋅안보 역에

서 주요 정보는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고, 헌법 역시 이를 보장한다. 셋째, 일반 

국민의 인식이 대통령을 외교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수장으로 본다. 넷째, 의회 

자신이 외교정책을 자신의 권한으로 여기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로 인식

하고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의회의 의원들은 외교정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에 직접 연결된다고 보지 않으며, 지역구의 이익과도 직결되지 않는다. 주요 외

교정책에 대해선 정책 입장표명을 통해 의사를 밝히고, 정책이 실행된 후 그 결

과에 따라 평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의원의 이해관계에는 부합할 수 있다. 하

지만, 의회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향에 대한 관련 문헌 자체가 적은 데다가, 

그 내용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 주요 사안과 사례분석에 그친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북한⋅대북정책과 관련한 의회의 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역시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수(數) 역시 적

다. 서정건⋅정진민은 카터와 스콧이 제시한 외교정책전문가 이론을 통해, 외

교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반 상황에도 불

구하고, 미국 의회에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외교정책의 수립과 비판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외교정책전문가의원(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이 있음을 지적한다.6)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은 국제관계의 식견과 전문성을 갖

춘 의원 집단으로,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행정부를 비판하고, 대외정책

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적극적 참여는 자

신의 신념이나 핵심가치, 참전 경험 등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의회 내에서 정

5) Aaron Wildavski, “The Two Presidencies,” Trans-Action/Society, Vol. 4, No. 

1(1966), pp. 7-14.

6) 서정건⋅정진민, 앞의 글. Ralph Carter and James Scott, Choosing to Lead: 
Understanding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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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주도를 통한 향력 확보에 대한 의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기존

의 행정부 정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분야를 파고들어 전문성을 확보

하여 정책 공백을 채우거나,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행정

부의 대척점에 서서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대중에 호소하거나 입법과정을 활용

하기도 한다. 본 연구 역시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은 주로 양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서, 이들이 북한 문제 관련 입법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3. 미국 의회의 대북 관련 입법 활동 분석

가. 결과 분석: 북핵 위협 현실화 이후 입법 활동 증가, 

표결 시 초당적 협력 경향

본 연구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시행한 2006년 10월 이후, 제109대 의회부

터 최근 제115대 의회까지 상하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관련 법안/동의결의안/합

동결의안을 먼저 검토하 다. 단순하게 북한이 법안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는 제

외하고, 북한을 직접 다루는 법안/동의결의안/합동결의안만을 검토하 다.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제114대 의회부터 동

의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과 법안(bill)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 고, 

제115대 의회의 경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원 11개, 상원 5개의 

법안 및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이로부터 북한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활동이 활

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수의 증가는 상원에서 찾을 

수 있다. 제114대 상원에서 무려 9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이전 의회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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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결의안 결의안 법안 합계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하원 상원

109대

(2005-2006) 
2 0 1 1 1 3 4 4

110대

(2007-2008) 
1 0 3 3 4 2 8 5

111대

(2009-2010) 
0 0 6 1 8 3 14 4

112대

(2011-2012) 
2 0 1 0 4 2 7 2

113대

(2013-2014) 
1 0 2 1 4 2 7 3

114대

(2015-2016) 
3 1 2 3 6 5 11 9

115대

(2017-) 
0 0 2 1 9 4 11 5

[표 1] 의회별 북한대상 법안/동의결의안 수

또한, 제114대 의회 이후 결의안보다 일반 법안의 증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동의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으

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결의안 및 법

안과 차별성을 지닌다. 반면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과 법안(bill)의 경우 

둘 간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며, 제정 절차도 같다. 미국의 경우 발의된 법

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확률이 5% 미만이다.7) 이것은 본회의에까지 올라

온 법안은 양질의 법안임을 의미한다. 한국과는 달리 발의 단계에서 최고 공동

발의자(original cosponsors)가 있고, 이후 발의된 법안에 동의할 경우 공동발

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 공동발의자의 수도 표결할 때 좋은 정보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호전적 행위 등에 대한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올라온 경우, 특히 공동발의자가 많을 경우 개별 의원들

7)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statistics(검색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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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결에서 찬성(vote yea)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일단 표결에까지 이른 법안의 경우 표결 결과는 대부분 압도적 찬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내용은 크게 

제재, 인권, 핵/미사일 문제, 대북지원, 기타 사건에 대한 대응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자 송환 및 인권”, “핵 비확산”, “푸에블로호 반

환”, “호전적 행위 중지 요구”, “남한 및 일본인 납북 비난”, “대북 제재”, “테러

지원국 지정”, “북한과 대화”, “가족 재상봉”, “대량살상무기 생산 관련 제재”, 

“납북자 석방 요구”, “북한 아동 복지”, “대북지원 금지”, “북한 여행”, “북한 조

사”, “데이비드 스네든(납북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및 비판 관련 법안/결의안이 많이 증가한 반면 북

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안/결의안은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 

이후 발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의 재북한 가족 재상봉 관련 법안

은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는 원조에 대한 제약과 테러지원국 지

정 문제에서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기도 한다. 이와 같이 찬반이 갈리

는 법안은 제90대 의회에서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해결과 연계하여 지원

을 제약하는 법안(H.R.15263, 1969년), 제99대 의회에서 짐바브웨에 북한 군사 

요원 파견할 경우 짐바브웨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S. 1802, 1982년) 이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없었다. 2008년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

국에서 제외하 으나, 이후 핵 실험이 본격화되고, 연평도 사건 등 도발이 빈번

해지기 시작하면서 ‘2010년 국방 재인증 법안’(S.1390, 2009년)에서 북한을 테

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수정안과 ‘농업법안’(S.3240, 2012년)에

서 북한에 대한 농산물 지원과 관련된 대통령 권한에 관한 수정안을 두고 상원

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는 국방과 농업에 관한 일반적 법안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담은 경쟁 수정안이므로 표결이 갈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업

법안’에 대한 ‘존 케리 수정안’(찬성59-반대40, 가결)과 ‘존 카일 수정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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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반대56, 부결)이 경쟁했기 때문에 찬반이 팽팽했다. 이 경쟁 수정안들을 제

외하면 실제로 본회의 표결까지 간 북한 법안 또는 결의안의 경우 압도적인 표

결 결과를 보 다. 즉 최근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표결에서는 초당적 협력의 형태를 보인다.

나.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분석

미국 의회의 대북 활동을 분석할 때 ‘누가 왜 북한과 관련된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는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

로 법안 발의 동인에 향을 주는 것으로 개별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경험, 

개인적 신념이나 이념, 선거구 주민의 선호, 소속 정당의 압력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사회 하층에서부터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의원들은 북한처럼 지배계층에게만 제한된 기회가 주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대

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이주민 출신인 경우, 미국을 기회

의 땅으로 인식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시각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일수록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한 거부

감을 가지게 되어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 유린을 막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북한 정권에 대

한 혐오와 구분하여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현 북한 체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

다. 이렇게 본다면, 국제적 도덕주의 관점과 미국 패권주의를 견지하는 공화당 

주류 외교정책 노선을 지지하는 의원일수록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및 제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도 ‘리버테

리언’(libertarian)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 관련 법안의 발의 및 실행에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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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의 발의 동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상원과 하원을 나누어 접

근한다.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과 하나의 주라 하더라도 선거구별로 다양한 

선호가 존재하는 하원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 공화당 의원 주도의 입법 활동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제110대 의회(2007-2008)부터 북한 관련 법안 및 결

의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의 발의 횟수를 살펴보면, 총 21명의 상원의원이 최소 

1회 이상 대북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 다. 이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12명(57%), 민주당 소속이 9명(43%)으로 인원에서는 두 정당 간 큰 차이는 없

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총 39건의 대북관련 안건을 어느 정당 소속 의원이 발

의했는지 살펴보면, 공화당 의원이 25건(64%), 민주당 의원이 14건(36%)으로 

두 정당 간 격차는 커진다. 즉 대북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공화당, 캔자스)과 로

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민주당, 뉴저지)가 각각 5회로 가장 많은 관

련 법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 다. 그 뒤로 웨인 알라드(Wayne Allard, 공화

당, 콜로라도), 윌리엄 프리스트(William Frist, 공화당, 테네시), 코리 가드너

(Cory Gardner, 공화당, 텍사스), 마크 스티븐 커크(Mark Steven Kirk, 공화

당, 일리노이)가 각 3회씩 발의하 다.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오바마 정

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존 케리(John Kerry, 민주당, 매사추세츠)와 마이크 

리(Mike Lee, 공화당, 유타)가 각 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 소속의 외교

정책전문가의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상

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미국 의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예를 들

어 가장 활발한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샘 브라운백 의원 역시 상원 활동을 

시작한 1997년 이래로 외교위원회 소속이었다. 사실 외교위원회는 미국 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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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브라운백 의원 역시 자서전에서 외교위

원회가 그가 3순위로 선택한 위원회 음을 밝힌 바 있다.8) 이후 그는 줄곧 외교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외교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외교위원회는 선호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 재

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군사위원회(Armed service committee)와 더

불어 공화당 코커스에서 배정하는 최고 등급 위원회인 수퍼-A 위원회

(Super-A committees) 가운데 하나이다.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보다 외교 문제 전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실제로 브라운백 의원도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등 여러 적성 국가 문제 해

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 다. 브라운백과 함께 5건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도 외교위원회 소속이었고, 제113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 위

원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외교위원회 소속의원과 북한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 

발의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케리 의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 외에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대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조

셉 바이든(Joseph Biden, 민주당, 델라웨어)이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07년부터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 되기 전까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 다.

이 가운데 마이크 리는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내 강경 보

수 노선을 견지하는 티파티 코커스(Tea Party Caucus) 일원이기도 한 그는 외

교정책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9) 그가 발의한 두 개 법안은 

8)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유명한 상원의원도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의원들

은 이는 유권자들이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더 중요한 국내 문제

는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별 의원들은 수퍼-A 위원회 

가운데 두 개 이상 위원회에 배정될 수 없다. Sam Brownback with Jim Nelson Black. 

From Power to Purpose: A Remarkable Journey of Faith and Compassion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7).

9) 티파티는 리버테리언들(libertarians)과 전통 보수주의자(traditional conservatives)로 구

성되어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작을수록 더 좋다’(the less 

government the better), ‘자유시장이 정부의 간여 없이 해결할 수 있다(the free market 

can handle these problems without government being involved)’는 것에 동의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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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에 위치한 브리검  대학 학생이자 모르몬교 선교사 던 데이비드 스네

든(David Sneddon)의 납북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것이다. 모르몬교도인 리가 종

교적 사명감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을 수도 있고, 유타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

는 모르몬교 유권자를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하원: 외교위원회 및 특정 지역 중심의 입법 활동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과는 달리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가 획정되는 

하원의 경우 상원보다 개별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의 선호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선거구에 특정 국가 이민자 출신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이들은 그 지역 이민자 출신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또는 

이민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사실 발의한 법안이 실제 법이 되는지 아닌지는 의원들의 최종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는 

것이 주목적일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동인으로서 개인의 신념 또는 종교적 믿음

이 작동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극단적 권위주의 체제로서 인권 유린, 

세계 질서 위협, 무기 수출, 테러리즘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

로 작동할 수 있다.

제110대 의회(2007-2008)부터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의원 

31명 가운데, 공화당이 17명(54.8%), 민주당이 14명(45.2%)으로 그 수에서는 

두 정당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원 가운데는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이 총 16건으로 1위를 차지했

부는 전통적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raditional values)’
고 믿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리버테리언은 작은 정부가 더 좋다는 것에 동의하고, 

자유시장을 더 선호하지만, 정부가 어느 특정 가치에 더 유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the 

government should not favor any particular set of values)고 믿는다. 따라서 동성 결

혼, 불법 이주민, 국가의 도덕적 방향(moral direction of country)과 같은 사회⋅문화 이슈

에서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인다. 

David Kirby and Emily Ekins, “Libertarian Roots of the Tea Party,”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Vol. 705 (201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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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자 외교 관련 전문위원으로 인정받는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 로이스(Edward Royce)가 10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 법안이나 결의

안을 하나 이상 발의한 전체 31명 가운데 법안 하나만 발의한 의원이 19명으로 

61.29%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때, 소수의 의원이 북한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레나 로스-레티넨은 쿠바 출신 이민자로 부모님을 따라 7세에 마이애미에 

정착하 다. 1989년에 플로리다 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쿠바계 여

성 하원의원이 되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되었으며,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소위원회(subcommittee)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스-레티넨은 오

랜 의회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권위주의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주

목할만한 점은 그녀는 외교 문제에 관한 초당적 법안(bipartisan legislation) 

발의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레티넨은 또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북한 정권은 다른 의견을 가진 북한 주민

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기근과 고문 속에 고통받게 하는 잔인한 정권

으로 인식한다. 제115대 의회에서 그녀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에 써야 할 자원

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불법적 행위에 쏟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해 온 의원들—엘리엇 엥겔(Eliot Engel, 민주당, 뉴욕), 테드 요호

(Ted Yoho, 공화당, 플로리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

아)—과 함께 인권 개선과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하원 결의안인 “2017년 북한 

인권 재인증 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H.R. 2061)을 발의하 다. 

미국 의회는 발의 단계에서 추가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법안 

발의자가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동발의자 가운데 외교위원회 소속 민

주당 2명—엘리엇 엥겔(외교위원회 간사), 브래드 셔먼(아시아-태평양 소위원

회 간사)—과 공화당 1명—테드 요호(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

하 다.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최종 공동발의자 14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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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6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이 결의안은 아직 심의 중이지만, 정당 간 협력 

수준이 매우 높은 공동발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본상 외의 협력수준 측정 

방식에 따르면 0.933 에 이른다.10) 법안에 공동발의를 통해 참여한 의원이 속

한 주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하원이 4명, 플로리다 하원이 4명(대표발의자 포

함), 뉴욕 2명, 하와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일리노이, 버지니아 각 1명

씩이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엘리엇 엥겔, 

테드 요호, 브래드 셔먼, 스테파니 머피, 조 윌슨, 에드 로이스 등 6명에 이른

다. 대부분이 외교위원회 소속이며, 특히 로이스의 경우 그간 매우 많은 대북 

관련 법안을 발의하 다는 점에서 로스-레티넨과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하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 현대화 법안’(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H.R. 1644)은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북한 관련 유엔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제제 권

한을 늘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초기 공동발의자는 엘리엇 엥겔, 테드 요

호,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다. 공동 발의자는 총 23명으로 하원 통과 후 상

원 외교위원회로 넘겨졌다.

여러 법안 발의에서 드러나는 공통적 유형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가 이루어지고 발의 단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 경

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법안 발의에서 초당적 협력은 이후 

진행단계에서 더 많은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가담하도록 유도한다. ‘북한 

제재 현대화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로이스 의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공화

당 15명, 민주당 9명이 발의에 참여하 고, 발의 단계에서의 협력 수준은 0.75

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법안 역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에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공동발의에 가담한

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네트워크에 따

10) 여야가 동수로 이루어졌을 때 최대값인 1, 여야 가운데 하나의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최소값 0을 갖게 된다. 구본상⋅최준 ⋅김준석, “강요된 타협인가, 전략적 협력인가? 

한국 국회에서 새로운 실험,”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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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외교위원회 소속 소수 의원이 중심

이 되어 초당적 법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면, 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되며, 이것은 본회의 표결 시 일반 

의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법안 발의자뿐만 아니라 공동발의 형태로 참여하는 의원들 간 네트워크도 고려

해야만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로이스는 한국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미국 하원의원 중 하나이다. 제103대 의

회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교

정책전문 의원으로 이름이 높다. 특히 로이스는 제114대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 다. 위원장이 되기 전 로이스는 테러리즘, 핵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 고,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외교정책,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적 의견을 

표명해왔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2015년에는 사단법인 한미협회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한미우호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11) 2017년 북핵 문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8월 29일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코리안 코커스 공동의장)와 함께 방한하 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민주당)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

하며, 더욱 지속적인 대북 방송과 DVD,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200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H.R. 121)이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를 인정하

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

기도 하 다. 

11) http://www.ytn.co.kr/_ln/0104_201509090845356940.(검색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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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선거구(39선거구)는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러한 선거구 특성이 그가 외교 문제 가운데에서도 북

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법안 및 결의안에 참여해왔으며,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법이 된 사례도 있다. 2015년 2월에 로이스는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개선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H.R. 757)을 발의하 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

행 및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2016년 2월 18일 법제화되었다(public law no. 114-122).

공동발의에 가담하게 되는 시기와 선거구, 그리고 정당을 살펴보면, 흥미로

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개선 법안

(H.R. 757)의 경우 미네소타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콜린 페터슨(7선거구)은 같

은 미네소타의 공화당 소속 의원인 존 클라인과 같은 날(2015년 7월 15일)에 공

동발의자에 명단을 올렸다. 이것은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주 소속으

로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의원 간에 의견 교류 후 법안에 동참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이슈와 

비교해 볼 때, 외교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여야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고, 

개별 의원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것

은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대북 관련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할 때, 발의자만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동

시에 분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이념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의 기명 투표(roll call votes)에 기반을 둔 최적

점 추정 방법(ideal point estimation)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풀과 

로젠탈(Poole and Rosenthal 1997, 2007)의 DW-NOMINATE 추정치를 살펴

보았다.12) <그림 1>의 첫 번째 차원(primary dimension)은 흔히 이념 척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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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진보-보수(liberal-conservative) 차원(또는 좌파-우파(left-right) 

차원)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즉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쪽을 우파로, 상대적으

로 큰 정부를 선호하는 쪽을 좌파로 설정한 차원이다. 두 번째 차원은 미국 역사

에 있어 중요한 이슈(노예제, 토착주의, 시민권 등)에 대한 양대 정당 내 의원들 

간 이념적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별 의원들의 최적점은 각 차원마다 –1
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을 진보로 설정한다. 

 출처: http://k7moa.com/Weekly_Constant_Space_DW-NOMINATE_Scores.htm 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그림 1] 북한 관련 법안 결의안 발의 의원 최적점 추정치

상원과 하원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정당별로 구별이 매우 뚜렷한 상원에 

비해 하원에서는 당내에서 이념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법안 발의자가 나타난

다. 즉 이념적으로 덜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감지된다. 

특히 가장 주요한 법안 발의자인 로스-레티넨(공화당, 플로리다)의 이념은 

0.245로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12) https://voteview.com(검색일: 2017.10.25).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제114대 의회까지 의

원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들이 선출된 최종 의회에서의 최적점 추정치를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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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하원의원의 지역 역시 상원의원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상원에서는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대표

하는 의원이 없었다. 반면, 하원에서는 이 두 개 주에 속한 선거구를 가진 의원

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두드러져 보이지만, 인구 크기와는 관계없이 

2명씩 선출되는 상원에서 지역적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두 개 주가 차지하는 의석은 전체 18.3%(=80/435)이지만 북한 관련 법안 발의

자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가 이 두 개주에 속한 의원은 그 두 배에 가까운 

35.4%(=11/31)에 달한다. 이것은 상원과 하원에서 북한 관련 법안의 발의가 다

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법안 발의자뿐만 아

니라 발의자와 공동발의자 간 네트워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파악될 수 있다. 

4.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 미국 의회 활동

그동안 의원들의 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국내외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13) 소수의 법안 대표 발의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있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의원들 간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 등 국내 문제에 이슈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이지연⋅조현주⋅윤지원, “제18대, 19대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본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

회 입법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2호(2014), pp. 11-25. 

이현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안 공동발의 연결망 분석: 18대 문방위발의안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제74호(2012), pp. 91-131. 장덕진, “17대 국회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공

동발의와 친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2호(2011), pp. 

157-181. 장임숙, “다문화, 가족, 젠더 정책의 입법네트워크,”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7), pp. 179-217. James Fowler,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s,” Political Analysis, Vol. 14, No. 4 (2006), pp. 456-487. 

James Fowler,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Social Networks, Vol. 28 (2006), pp. 45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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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또는 연결망) 분석에서 네트워크는 결점(vertex)과 결점을 잇는 연

결선(edge)으로 구성된 일종의 집합이다. 결점은 노드(node)로 연결선은 경로

(link)로 불리기도 한다. 네트워크는 그래프 모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일반

적으로 G = (V, E)로 표현된다. 여기서 V는 결점을 E는 연결을 의미한다. 모든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형태(directed)와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undirected)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서는 연결선에 방향이 존재하여 한 결점에

서 다른 결점을 지목하는 형태가 되고, 후자에서는 결점 간 방향이 존재하지 않

는다. 모든 네트워크(또는 그래프)에서 연결선은 가중치를 가진다. 이는 연결선

의 고유한 값으로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연결

망에서는 두 사람 간 접촉의 빈도수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다 추상적으로는 

두 결점 간의 거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의원들 간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결점은 개별 의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법안의 공동발의를 매개로 각 결점이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강도로 연결되

어 있는가를 분석하면 주체가 되는 의원이 누구이며, 그와 연계된 의원들의 무

리를 파악함으로써 공동 발의된 법안이 어떤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다. 중

심성은 크게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한 결점이 몇 결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단순한 연결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결점 간 위계가 

있거나 결점 자체에 차별성이 있으면 향력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에 일반인과 국회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00명의 일반인과의 연결선(또는 친구)을 가진 사람과 10명의 국회의원과의 연

결선을 가진 사람과 그 집단 내에서의 향력은 후자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접 중심성은 직접적인 연결로서 네트워크상의 향력을 평가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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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간접 연결까지 포함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의 

결점과 연결된 모든 결점의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결국, 근접 중심성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중심성 판단이 가능해진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결점

의 경우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취득 및 향력 확보가 쉽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 중심성은 그 개념상 근접 중심성과도 유사하나, 해당 결점이 

중계자(브로커)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

은 결점은 네트워크 내 의사소통 흐름에 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결점 역시 이 

결점이 가진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은 의원을 파

악하고 이들이 어떠한 정책 선호를 가졌는지를 아는 것은 미국 국내정치 상황에 

크게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 상원 공동발의 네트워크 

본 네트워크 연구의 대상은 제113대부터 제115대 미국 의회(2013부터 현재)

이다. <그림 2>에서 붉은색 결점은 공화당 의원, 푸른색 결점은 민주당 의원을 

의미한다. 연결선의 굵기는 연결 수준의 강도를 의미한다. 의원의 이름이 클수

록 연결 중심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 표결에서 

일방적 결과, 즉 표결에서의 초당적 협력(bipartisan cooperation)은 볼 수 있

으나 공동발의는 주로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테드 크루즈(텍사스), 제임스 이노페(오클라호마), 댄 설리반(알라스카) 등 연결 

중심성 상위 5위까지 모두 공화당 의원이 차지했다. 반면 로버트 메넨데즈(뉴저

지)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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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원의원 공동발의 네트워크 

상원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최근 대북 관련 법안 및 결의

안은 내용에 상관없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압도적 기명 투표 결과는 외교적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bipartisan 

coopera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발의자 중

심의 분석과는 다른 의원들을 핵심적 의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중심성에서 

상위에 오른 상원의원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제임스 이노페, 코

리 가드너, 그리고 로버트 메넨데즈 등이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1971년생으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서, 2010

년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공화당 내 강경파라 할 수 있는 티파티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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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2016년 대선 경선에서 공화당 내 주류의 지지를 받았으나 도널드 트

럼프와 테드 크루즈에 려 결국 중도 포기하 다. 그는 전통적 공화당 가치관

에 더 부합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반대

를 하며, 외교 정책적으로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는 적성 국가에 대

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러시아, 북한, 이란, ISIS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노선을 추구한다. 반면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특히 동맹으로서의 한국에 대

한 지지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순위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Marco Rubio(공화당) Marco Rubio(공화당) Marco Rubio(공화당)

2 Cory Gardner(공화당) James Inhofe(공화당) Ted Cruz(공화당)

3 Ted Cruz(공화당) Cory Gardner(공화당) Cory Gardner(공화당)

4 James Inhofe(공화당) Lindsey Graham(공화당) James Inhofe(공화당)

5 Dan Sullivan(공화당) John Cornyn(공화당) Lindsey Graham(공화당)

6 Orrin Hatch(공화당) Ted Cruz(공화당) John Cornyn(공화당)

7 Tom Cotton(공화당) Orrin Hatch(공화당) Mike Rounds(공화당)

8 Bob Menendez(민주당) Mike Rounds(공화당) Benjamin Cardin(민주당)

9 David Perdue(공화당) Tom Cotton(공화당) Eward Markey(민주당)

10 John Cornyn(공화당) Kelly Ayotte(공화당) Orrin Hatch(공화당)

10 Lindsey Graham(공화당)

10 Mike Rounds(공화당)

[표 2] 중심성 상위 상원의원

그러나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루비오는 모호한 태도, 즉 불법 체류자가 주권

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태도는 법안 발의 상원의

원의 DW-NOMINATE 추정치에 잘 반 되어 있다. 루비오의 DW-NOMINATE 

추정치는 0.577로,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편이다. 그

러나 대선 경선 경쟁상대 던 테드 크루즈나 강경 보수를 표방하는 코리 가드너

가 각각 0.858, 0.861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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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외교 관련 의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펴고 있는 의원들이 플로리다 지

역에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일리나 로스-레티넨

(Ilena Los-Lehtinen) 연방 하원의원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

원의원보다 선거구 구성원의 특성에 향을 많이 받는 하원의원의 경우 선거구 

특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왜 플로리다를 선거구로 가진 의원들이 대북 관련 법

안에 대해 적극적일까? 하나의 가능성은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플로

리다 지역, 특히 마이애미 지역에 쿠바 이민자 출신이 많다. 특히 쿠바에서 탈

출한 가정인 경우 공산주의와 독재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반

면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국가로 인식한다. 실제로 루비오 의원의 경우 자신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미국이 제공한 자유와 

기회 덕분에 고등교육을 받고 상원의원까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그가 

성장한 플로리다에서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 쿠바는 주민들이 가

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독재하에서 엘리트 계층만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그는 이런 현상이 한국과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다. 즉 휴전선

을 기점으로 남쪽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젊은이들이 기회를 보장받으며 사는 

반면, 북한은 쿠바와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상위계층만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2014년 김정은 암살을 다룬 코미디물 ‘디 인터뷰’(The Interview)

에 대한 보복으로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을 때 

‘페이스 앤 내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현 북한 정권은 정부라기보다는 범죄집단

(criminal syndicate)이며, 김정은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서는 오판하고 있다고 강하

게 비판하 다. 이러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한다.14) 

루비오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14) 2015 Republican two-tiered primary debated on CNN, 2015년 9월 16일. Face and 

Nation 2014 Interview: 2016 Presidential Hopefuls, 2014년 12월 21일. 

http://www.ontheissues.org/International/Marco_Rubio_Foreign_Policy.htm(검색

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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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전을 벌 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방위에 매년 8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미국이 이 지역에서 빠져나올 경우 한

국이나 일본은 핵 무장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15)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와는 명확한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루비오는 공화당 주류답게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도덕주의적 관점

과 미국 패권주의 관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공화당 내 랜드 폴(Rand Paul) 

상원을 비롯한 불간여주의자(non-interventionist)에 반대하며, 그는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강력한 외교정책을 주장한다. 특히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

라, 러시아 등을 겨냥하여 오직 미국만이 전 세계의 전체주의 국가들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 다.16) 루비오의 안보관은 2016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미국의 안보에 세 가지 위협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가져오는 위협이고, 두 번째는 이란과 시리

아 문제가 걸려있는 중동, 그리고 세 번째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재건과 관련하

여 다수 국가의 토에 위협을 가하는 푸틴의 러시아라고 보았다.17) 이처럼 루

비오는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강조한다.

테드 크루즈(Ted Cruz)는 2013년부터 텍사스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

고 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와 마찬가지로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에 출마하 다. 크루즈는 정치적으로는 티파티, 반기득권적 성향을 지녔고, 당

내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후보로 꼽힌다. 

흥미로운 점은 루비오와 마찬가지로 쿠바 출신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이다. 그

는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저항하다가 미국에 이민 온 쿠바 출신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만 사회 저소득층이었던 루비오와는 달리 그의 아

버지 라파엘 크루즈는 석유업에 종사하다 뒤늦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산층 

출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 

15) 2016 CNN-Telemundo Republican debate on eve. of Texas primary (2016. 2. 25).

16) New York Times on 2014 CPAC Convention (2014. 3. 7).

17) 2016 CBS Republican primary debate in South Carolina (201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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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루비오와는 달리 크루즈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 대해 제

재를 포함해 일관성 있는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본다. 최근에는 북한을 테

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던 것은 실수 음을 강조하며,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 다. 동시에 제재 

법안이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양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2017년 7월 27일). 특

히 그 법안(S.672)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진주, 사이버 공격 가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푸틴 정부가 미국 에너지 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가려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크루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로 하

여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 다(2017년 9월 21일). 

 크루즈는 건강보험법 개혁(오바마 개혁)의 폐지, 세금 감면, 국경 단속 강화,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한다. 즉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보수주의 정

책 추구하는 인물이다. 이런 크루즈가 현재 대북 관련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임스 이노페(James Inhofe) 의원은 오클라호마를 선거구로 하는 공화당 

최고 의원이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닌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소속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 내 가장 강경한 매

파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루비오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미국의 무장해제(disarming of America)가 러시아의 군사적 확대를 가

져왔다는 비판을 한다.18)

그러나 그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향력 상실로 인한 공백을 러시아가 채

1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10420/656780(검색일: 2017. 10. 25). 그는 오

바마 대통령이 행정부 첫 예산안에서 5세대 전투기인 F-22와 C-17 수송기 관련 예산을 

취소했으며, 미래전투시스템(Future Combat Systems) 사업도 취소하 다며, 군사비 삭감

은 러시아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 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_ 27

울 것으로 보고 군사비 증강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에게 북한 

문제는 다소 부차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비를 증액하고 적성 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9)

그 예로 최근 그는 에드 로이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원에서 98-2라는 압

도적 결과를 통해 통과시킨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 국가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에 대해 환 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이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외에 러시

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안은 북한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적용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안보, 재

정기구, 부패, 인권 침해, 제재 회피, 러시아 국방부 또는 정보부와 거래 등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제재,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종결하기 전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1) 북

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

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2) 미국 금융단체가 북한에 간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과,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가 미국의 해외 원조를 얻는 것을 금

지하며, 3) 북한 선적 및 수하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4)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

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결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의원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강경한 견해를 밝히는 의원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의회 내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원으로 평가된다.20) 김정은과 서로를 미치광이로 

칭하며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며, 남동아시아 소위원회(the Southeast Asia 

Subcommittee) 위원장으로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시작으로 군사적 행동까지도 

19) 이노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극복하기 위해 2018 회계연도 국방 인증 법안(the fiscal 

year 2018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

하 다.

20) CBS Denver, “Cory Gardner is front and center on North Korea Threat.”(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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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북한 생산품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이 실제로 북한 경제의 9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동아시아, 태평양, 국제 사이버 안보 정책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맡

고 있는데, 이 소위원회에는 마르코 루비오도 속해 있다. 그는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드너는 북한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

이므로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지역인 콜로라도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언급

한다. 예를 들어 가드너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미국 서부를 타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잊혀진 미치광이(forgotten madman)’을 

무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21) 즉 자신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

는 것이 콜로라도 유권자들의 안보를 위하는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는 외교 전문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평가상 불리함을 극

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그 외 17명의 여야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한⋅미 동

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상원의원 그룹”이라고 소개하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혈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 협력과 사드의 조속

한 배치 촉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2)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뉴저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의원이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연방 상

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2/2017041200313.html(검색

일: 2017. 10. 25)

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257.html(검색

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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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부모님이 모두 쿠바 이주민이라

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화당 내 대북 강경 법안 및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 중 루비오나 크루즈처럼 쿠바 이민자들 혹은 이민자 부모를 가진 의

원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메넨데즈의 DW-NOMINATE 1차원 추정

치는 –0.362로 보통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

은 경제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쿠바와 같이 인권이 유린당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반감은 정당의 제약

을 넘어 공유되는 것일 수 있다.

나아가 메넨데즈는 외교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으며, 인권 코커스(human 

rights caucus)에도 가입하 다는 점에서 하원 내 초당적 네트워크 내에 포함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가장 근

접한 민주당 의원이라고 평가된다. 

나. 하원 공동발의 네트워크 

<그림 3>은 하원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네트워크에 포함된 인원의 

362명이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각 의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각 결점은 어느 

정도 투명도를 주었고, 연결 중심성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름만 

표기하 다. 붉은색은 공화당을 푸른색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을 의미하며, 

연결 중심성이 334 이상인 의원들의 이름만 표기하 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북 문제와 관련된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공

화당과 민주당 모두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역시 공화당이 주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동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중심성이 높은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어 본회의 표결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측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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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원의원 공동발의 네트워크 

흥미로운 점은 발의자를 중심으로 볼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중심성 결과가 나

온다는 점이다. <표 3>에서 드러나듯, 로스-레티넌과 로이스 의원의 경우 상위

에 들지 못했다. 물론 이는 앞의 발의자 대상 분석의 경우 제109대 의회부터 제

115대 의회까지를 다루었지만, 네트워크 분석은 제113대부터 제115대 의회까지

를 다루었기 때문에 위의 두 의원의 중심성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그간 간과해 

온 것들을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요 의원들(법안 발의자 및 중심성이 높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가장 

쉽게 공동발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자신의 선거구에 인접한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원에서 근접 중심성은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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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Chris Stewart)부터 25번째인 마시 캡츄어(Marcy Kaptur)까지 

0.0000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순위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Ted Poe(공) Chris Stewart(공) Tom Marino(공)

2 Chris Stewart(공) Marc Veasey(민) Dana Rohrabacher(공)

3 Marc Veasey(민) Tulsi Gabbard(민) Rob Bishop(공)

4 Randy Weber(공) Paul Cook(공) Peter King(공)

5 Steve Chabot(공) Kevin Cramer(공) Marc Veasey(민)

6 Madeleine Bordallo(민) Randy Weber(공) Madeleine Bordallo(민)

7 Gerald Connolly(민) Mike Coffman(공) Tulsi Gabbard(민)

8 Mike Coffman(공) Trent Franks(공) Steve Cohen(민)

9 Tulsi Gabbard(민) Tom Marino(공) Ted Poe(공)

10 Eliot Engel(민) Michael McCaul(공) Eliot Engel(민)

11 Alcee Hastings(민) Alcee Hastings(민) Edward Royce(공)

12 Sam Johnson(공) Peter Roskam(공) Alcee Hastings(민)

13 Michael McCaul(공) Albio Sires(민) Randy Weber(공)

14 Edward Royce(공) David Cicilline(민) Chris Stewart(공)

15 Brad Sherman(민) Sam Johnson(공) Scott Peters(민)

16 Paul Cook(공) Dana Rohrabacher(공) Gerald Connolly(민)

17 Adam Kinzinger(공) Steve Cohen(민) Brad Sherman(민)

18 Scott Peters(민) Barbara Comstock(공) Sam Johnson(공)

19 Theodore Deutch(민) Robin Kelly(민) Paul Cook(공)

20 Bobby Rush(민) Rick Larson(민) Austin Scott(공)

21 David Cicilline(민) Andre Carson(민) Steve Chabot(공)

22 Peter Roskam(공) Steve Chabot(공) Adam Kinzinger(공)

23 Kevin Cramer(공) John Delaney(민) Mike Coffman(공)

24 Albio Sires(민) Chaka Fattah(민)
Aumua Amta Coleman 

Radewagen(공)

25 Matt Salmon(공) Marcy Kaptur(민) Peter Roskam(공)

[표 3] 중심성 상위 하원의원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공화당 소속의 테드 포(Ted 

Poe)는 2005년 이후 휴스턴을 포함한 텍사스의 제2선거구에서 줄곧 선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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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와 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테러리즘, 비확산과 무역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의 위원장이다. 자연스럽게 그는 북한 관련 법안, 

특히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H.R. 479 등)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이 법안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암살된 후 그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되

면서 빠르게 진전되었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필요한 ‘물리적 폭력이나 인명

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H.R. 479는 찬성 394 대 반대 1로 하원을 통과하 다. 

이념상 포는 강한 보수에 가깝다. 그는 티파티 코커스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제115대 국회에서 그의 DW-NOMINATE 1차원 추정치는 0.593으로 전체 하원

의원의 86%보다 더 보수적이며, 공화당 소속의원의 74%보다 더 보수적인 의원

이다. 그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 초당적 코커스인 희생자 권리 코

커스(Victims’ rights caucus, VRC)를 설립하 다.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매우 강한 반감을 품는 포의 경우,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 다. 포 역

시 선거구의 선호를 고려할 것인데, 선거구 내에 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한인 관련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고 

있다. 

마크 비시(Marc Veasey)는 1971년 텍사스에서 출생하 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텍사스주 주 하원의원을 역임했고, 2013년에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

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다. 흑인으로서는 테런트 카운티에서 당선된 최초의 하원

의원이다. 그가 당선된 텍사스 제33선거구는 태런트 카운티와 댈러스 카운티 

부분을 포함하며, 인구는 히스패닉 66.3%, 흑인 17.2%로 이루어진 텍사스 내 

민주당 성향을 지닌 선거구이다.23) 

DW-NOMINATE 추정치(-0.411)로 볼 때, 비시는 진보적이라는 특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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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추정치는 제115회 의회 전체의 82%보다 더 진보적이며, 민주당 의원들

의 61%보다 더 진보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두 번째 차원 추정치

는 0.291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당선자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사실 왜 비시가 북한 관련 법안발의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

하고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하원으로서 활동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소속 위원회 역시 외교위원회가 아니다. 다만 하

원에 입성한 이후 줄곧 군사위원회에 배정되었고, 현재 과학, 우주, 기술에 관

한 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에도 배정되어 

있다. 제114대 의회에서도 그는 ‘부상하는 위협과 능력에 관한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emerging threats and capabilities)에서 활동하 다. 그

가 하원에 들어간 후 북한이 핵과 함께 각종 미사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상임위

원회와 소위원회가 이와 관련 있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됐을 가능

성이 있다. 또한, 2012년 선거 이후 줄곧 공화당 소속 경쟁자 없이 당선되었다

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구의 직접적 이해와 관련 없는 북한 문제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의원이라 할 것이다.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는 유타주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공화당 소

속 하원의원이다. DW-NOMINATE 1차원 추정치는 0.521. 제115대 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77%보다 더 보수적이며, 공화당 내에서는 소속 의원 57%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타난다. 외교위원회가 아닌 세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소위원

회 역시 북한 문제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련하여 적극

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종교적 신념, 선거구 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추

정된다. 

23) ftp://ftpgis1.tlc.state.tx.us/DistrictViewer/Congress/PlanC235r100.pdf(검색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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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타주 상원의원인 마이크 리와 함께 모르몬교도이다. 제114대 의회에

서 그는 2004년 중국에서 발생한 브리검  대학 재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실종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H. Res. 891)을 발의했고, 

이는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에서 여행 중 갑자기 실

종된 스네든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정보당

국이 조사토록 했다. 스튜어트는 이 결의안에 대해 발제 하면서 북한이 정보요

원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을 납치한 사례가 많고,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

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라기보다는 범죄집단

으로 봐야 한다고 강경하게 비판한 바 있다.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2017년 6월에는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

프 대통령에게 스네든 실종이 북한 정권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는 공

개서한을 보냈다.24)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스튜어트는 계속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된 스네든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모르몬

교)에 의해 운 되는 브리검  대학을 다녔고, 모르몬교 선교사로 한국을 다녀

온 적도 있었다. 모르몬교도가 많은 유타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미 의회에는 상하원을 합해 총 17명의 모르몬교도 

의원이 있다.25) 이들 간 연대 혹은 지지 네트워크는 스네든 납북 의혹사건을 북

한에 대한 압박 강도와 연계시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미 의회

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에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대 및 

강화해 가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4) https://www.lee.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04B3D7C8-F866- 

4F6E-8B5F-780D548A3B6B(검색일: 2017. 10. 25)

25) https://www.deseretnews.com/top/1108/0/17-Mormons-in-Congress-in-2013.html 

(검색일: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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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

되는 특징, 즉 주요 국제 현안 및 외교 문제에 있어 입법부의 위상이 점차 강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입법부는 주요 외교정책 및 사

안에 대한 비준⋅추인의 범위를 넘어, 외교 현안에 대한 검증 및 수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미국 의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치 당사국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이해가 달린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로 

동아시아 및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미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경향과 구별되는 

경향을 동시에 보인다. 미국 의회의 대북 관련 입법 내용과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 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빠르게 진행되

면서 북한 관련 입법 활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실질적 위

협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 인정 등에 대한 법안은 더 

발의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일반 법안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수정안을 제외하면 일단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에까지 가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상원과 하원 모두 대표 발의의 경우 공화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의 동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

견하 다. 첫째, 북한 관련 법안의 발의는 개별 의원의 경제적/재분배 차원에서

의 이념과는 크게 상관없다. 둘째, 외교위원회 소속, 특히 아시아-태평양 소위

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북한 관련 법안 발의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며, 전체적

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외교정책에 있어 높

은 전문성을 가진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이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과 민주당 로

버트 메넨데즈가 대표적인 의원이다. 셋째, 이주민, 특히 쿠바 이민자 가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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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극단적 독재국가로

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적 질서와 요구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을 쿠바 

카스트로 정권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 관련 법안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넷째, 미국에서는 개인의 선거구의 관심사 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과 관련하여 북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유타의 마이크 리

(Mike Lee)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Chris Stewart) 하원의원은 유타 출

신 모르몬교도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David Sneddon)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북 압박과 연계하여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자

신의 지역(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정책입장 표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안 발의자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할을 하는 여러 의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 다. 첫째, 미국 의회의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법

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정당이 주도하는 한국과는 달리 초당적 협력 수

준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동의하는 의

원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특성에 따라 발의 초기 초당적 

법안이라는 신호(signals)는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 단계에서 협력 

수준이 높은 법안 가운데 양원을 통과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종 중심성(centrality)이 높은 의원으로 밝혀진 상원의원

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테드 크루즈(Ted Cruz),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루비오와 크루즈의 경우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나왔던 차세대 유력 주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주는 의미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외교정책전문가의원이 만들어지며, 이들

이 의회에서 북한 관련 법안 발의 및 법제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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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이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정책전문가

의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 단임제로 5년마다 외교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 안정성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하게 양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그 중심성이 비교적 높은 민주당 마크 비시(Marc Veasey) 하원의원

처럼 비교적 젊은 의원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의회의 경우 북한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 발의 초기 과정에서 초당

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북한 문제의 결과에 직접 향을 받는 한국이 

미국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이후 표결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는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

계를 넘어 외교 전문 의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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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North Korea-Related 

Legislation in the U.S. Congress
: Bill Sponsors and Cosponsorship Networks

Koo, Bon Sang (Yonsei University) 

Choi, Jun Young (Inha University) 

Kim, Junseok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related bills in the U.S. Congress by 

focusing on bill sponsors and the cosponsorship networks. We find that, as 

the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progressed rapidly, the number of 

bills regard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lso increased. The bill proposal 

has been led by the Republican party members, but the bills passed 

overwhelmingly through bipartisan cooperation once tabled in plenary 

sessions. The analysis of main sponsors shows that 1)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members of the Asia-Pacific 

Sub-committee,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legislation of North 

Korea-related bills; and 2) the individual beliefs and rational motivations to 

consider their constituents’ preferenc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ir 

ideologies themselves. Particularly, Cuban-American legislators have strong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process of North Korea-related bills, by considering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an equivalent of the Castro regime. The 

analysis of the cosponsorship networks shows that 1) the levels of bipart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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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re high at the bill introduction stage; and 2) among legislators 

who have high centralities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there are young 

and influential senators such as Marco Rubio, and Ted Cruz. The network 

analysis result implies that, given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high 

incumbent reelection rates in the U.S. Congress, we need to boost exchanges 

with young legislators such as Marc Veasey whose centralities are high in 

the cosponsorship networks for North Korea-related bills even if no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Key Words: Cosponsorship Networks, North Korea-Related legislation,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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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회귀(또는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는 대규모 가스 공급 계약, 브릭스(BRICS) 금융기구 및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IIB) 창설,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연계 등을 통해 중아합작(中俄合作)을 강화해 왔다.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연아타중(連俄打中) 전략을 시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

인 렉스 틸러스과 마이크 플린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각각 발

탁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도입한 경제⋅금융 재제의 해제하려

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정학적 전략은 국내외의 반발로 

성공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러 관계는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러시아는 미

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

국과 경제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세력권인 중

앙아시아와 북극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

구하고, 러시아는 지경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冰上丝绸之路) 

구상에까지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아타중 전략이 중아

합작 기조를 붕괴시키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 중국, 러시아, 도널드 트럼프, 일대일로 구상, 지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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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상한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

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했다. 1) 이를 위해 미

국은 일본 및 한국과 삼각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2015년 

체결하 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경쟁자인 인도

까지 견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구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BRICS)― 
중국, 러시아, 인도, 브리질,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항

할 수 있는 국제경제기구들을 수립하는 동시에,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통합하

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발전시켜 왔다.2) 이를 위해 중국은 지정학적 차

원에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종류

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합병 이후 미국 및 유

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금융 재제 이후 중아합작(中俄合作)이 강화되고 있

다. 더 나아가 양국은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를 SCO 회원국으로 초빙하여 삼국 

협력 체제를 형성하려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3) 

1) Kurt Campbell, 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 (New York: 

Twelve, 2016).

2)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Simeon Djankov (e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Motives, Scope, and Challenges. PIIE Briefings No.16-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6); Alek Chance, American Perspectives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ources of Concern and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2016); Scott 

Morris, Responding to AIIB: U.S. Leadership at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 a New Era, CGD Policy Paper No.091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6) 참조.

3) Chen Dongxiao and Feng Shuai, “The Russia-India-China Trio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2016);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

략적 함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2-10 (2012); 강봉구, “모
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2017).



46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통권68호)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연아타중(連俄打中)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4) 유세 

기간부터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친러 성향의 렉

스 틸러스(Rex Tillerson) 엑슨(Exxon) 최고경 자를 국무장관, 마이크 플린

(Michael Flynn)을 전 국방정보본부(DIA) 본부장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

하 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경제 재제를 해제하려고 시도하 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

령의 전략은 국내외의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러 관계는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5) 반

대로 러시아는 경제⋅금융 제재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

국과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합종연횡을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6)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중앙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경학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러시아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비대칭적 경제관계라서, 미국이 EU와 함께 제재

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이유가 별로 없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중국과 함께 북극항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대일로일도(一帶一路一道) 구상 

4) 2017년 12월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고서에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

적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국(adversary)과 경쟁국(competitor)으

로 간주되고 있다.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17).

5)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에 선

거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David 

Leonhardt, “The Russia Scandal: Your Guide,” New York Times (October 31, 2017) 

참조.

6) Robert D. Blackwill and Jennifer M. Harris,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지경학(地經學)_ 47

또는 일대일로 2.0 버전(一带一路 2.0版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

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아타중 전략은 중아합작의 기조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붕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2010년대 미국의 전략 구상 속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 구상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한다. 3절에서는 일대일로 

구상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교류가 어떻게 확대⋅심화되어 왔는가를 경

제⋅금융 제재, 에너지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검토한다. 4절에서는 중

아합작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일도 구상을 탐구한다. 마지막

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지경학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향을 전망한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연아타중 전략

탈냉전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대한 도전 세력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및 초국적 테러집단(소위 4-Plus-1)을 지목하 다.7)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4-Plus-1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대

전략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나와 있듯이, 상호

이익과 전 세계적 향력의 차원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및 초국적 테러

집단은 다 다르다. 미국에게 중국은 상호이익과 전 세계적 향력을 동시에 보

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전 세계적 향력은 있지만 상호이익은 적은 편이

다. 북한은 이란에 비해 상호이익이 없지만, 전 세계적 향력은 더 크다. 초국

적 테러집단인 ISIS는 상호이익과 전 세계적 향력 모두 적다. 

7) Ashton Carter, “Remarks on the Budget” (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 

February 2, 2016) Cf. Hans Binnendijk, Friends, Foes, and Future Directions: U.S. 
Partnerships in a Turbulent World (Rand,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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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가상 적국: 상호이익과 전 세계적인 영향력

출처: David C. Gompert, Astrid Stuth Cevallos, and Cristina L. Garafola,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Rand, 2015), p.16.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11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극적 개입과 2014년 3월 러시

아의 크리미아 합병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하는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강화시키고 있는 추

세이다. 냉전시대 공산주의 주도권 경쟁 및 국경 분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

하던 양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치⋅외교⋅경제⋅군사⋅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

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안보적 측면에서 양국은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

한 후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첨단 무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브릭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같은 국제기

구를 창설하는 것은 물론, 각각 추진해온 국제적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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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연계에 합의하

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 관계를 준동맹(quasi-alliance), 연성 동맹(soft 

alliance), 또는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8)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미국, 중

국, 러시아의 3극 체제로 전환되거나 미국 대 중국 및 러시아가 대립하는 제2차 

냉전 체제(Cold War II or 2.0)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9)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는 네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21세기형 권위주의 체제(또는 국가자본주의)와 이념 경쟁의 부활이다. 둘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 작전이다. 러시아의 경우 살라미 자르기

(salami-slicing) 전술 또는 회색 지대 전쟁(gray-zone warfare), 중국의 경

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분쟁

해결에서 무력의 선제 사용 금지 및 항행의 자유 및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핵

심 요소들에 대한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이란, 북한, 이슬람국

가(ISIS) 및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10) 

8) Alexander Korolev, “Systemic Balancing and Regional Hedging: China–Russia 

Re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9, No.4 (2016); Bandana 

Upadhyay, China-Russia Relations: Current Dynamics, Issue Brief (New Delhi: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2016); Heli Simola, Economic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Increasing Inter-dependency?, BOFIT Policy Brief No.6 (2016); 

Andrej Krickovic, “The Symbiotic China-Russia Partnership: Cautious Riser and 

Desperate Challenger,”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3 

(2017); Eugene B. Rumer, “Russia’s China Policy: This Bear Hug Is Real,” Special 

Report No .66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Elizabeth Wishnick, “In 

Search of the ‘Other’ in Asia: Russia–China Relations Revisited,” Pacific Review 

Vol. 30, No. 1 (2017);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

핑 체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3호 (2015); 이동률,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 러시

아 관계발전의 동인과 한계,” 중국연구 제64권 (2015); 김재관,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제59권 2호 (2016). 

9) Nathan J. Lucas and Kathleen J. McInnis, Th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Authorities, Change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10) Ronald O’Rourke, A Shift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Potential 
Implications for Defense: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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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과 러시아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다른 가상 적국들보다 더 많은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정책을 중국에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11)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포용해야 한다는 러시

아 포용론이 제기되었다.12) 부상하는 중국과 달리, 쇠퇴하는 러시아가 미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제 규모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1/15에 불과하다.13) 또한 러시아가 구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에 대

한 중국의 향력 확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아합작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14) 게다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러시아에

서는 푸틴 대통령에 호감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 높았으며 외교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다.15)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잠재적 가상 적국이 아니라 협력을 

할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연아타중 전략을 추진하 다.16) 그는 취임 직

11) Robert D. Blackwill and Ashley J. Tellis,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 72 (2015).

12) John Mearsheimer, “Donald Trump Should Embrace a Realist Foreign Policy,” 
National Interest (2016); Zbigniew Brzezinski and Paul Wasserman, “Why the World 

Needs a Trump Doctrine,” New York Times (February 20, 2017); J. Stapleton Roy, 

“Sino-Russian Relations in a Global Context: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Special Report No. 66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이동민, “미국 트럼

프정부의 대(對)러시아전략 변화 가능한가?: 동인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3권 (2017).

13) Stephen Kotkin, “Russia’s Perpetual Geopolitics: Putin Returns to the Historical 

Pattern,” Foreign Affairs, Vol.95, No.3 (2016).

14) Richard Weitz, “Sino-Russian Security Ties,” Special Report No.66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Evan S. Medeiros and Michael S. Chase, “Chinese 

Perspectives on the Sino-Russian Relationship,” Special Report No. 66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15) Dmitri Trenin and Pavel Koshkin, “Trump’s Presidency and the Future of US-Russia 

Relations,” Russia Direct (November 9, 2016); Denis Volko, “The Trump Effect and 

Russians’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16) Ralph A. Cossa, “What’s the Primary Threat?,” PacNet No.4 (CSIS, 2017); Dmitri 

Trenin, “What Would Trump Presidency Mean for Russia: Risks and Opportunities,” 
Euronews (January 19, 2017) 이는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부

터 전환을 의미한다. 윤익중, “러시아-미국 관계발전과 중앙아시아 지역: 푸틴 3기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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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유지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오

직 ‘어리석은’ 사람들 또는 바보들만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트

위터에 남길 정도로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17) 취임 후 그는 블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인민 우호 훈장’을 받은 틸러슨을 국무장관으

로, 은퇴 후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에 자문을 했던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

명하 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 경제 제재

의 완화와 해제를 시도하 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성공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의 전파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전략가들은 연아타중 전략이 푸틴의 반미 노선

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정통성을 침식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 다.18) 이 입장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를 포기하고 국제 규범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까지 연합하는 것은 물론 제재를 

해제해서도 안 된다.19) 실제로 미국 의회는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와 달리 경제⋅금융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제재안을 통

과시켰다.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3호 (2016).

17)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817748207694467072 (검색일: 2017. 11. 

10)

18) Robert Zoellick, “With Trump, the US Foreign Policy Framework is at Risk,” 
Financial Times (December 7, 2016); William A. Galston, “Trump Threatens the 

Postwar Order,”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16, 2016); Richard N. Haass, “Don’t 
Make Any Sudden Moves, Mr. Trump,”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8, 2017). 

19) John MaCain, “To Rebuild Fortress America is a Fool’s Errand,” Financial Times 
(December 7, 2016); Eugene Rumer, Richard Sokolsky, and Andrew S. Weiss, 

“Trump and Russia: The Right Way to Manage Relations,” Foreign Affairs Vol. 96, 

No. 2 (2017); Julianne Smith and Adam Twardowski, “The Future of U.S.-Russia 

Relation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7); Alexander Gabuev, “Donald 

Trump’s Plan to Play Russia Against China Is a Fool’s Errand,”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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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아합작의 지경학

가. 경제⋅금융 제재 피해 축소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을 러시아가 합병한 이후, 미국과 

EU는 외교적 압박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부과하 다. 

이 제재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에 연관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및 기

업에 대한 자산 동결, 금융 거래 및 수입 금지 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G8 회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하 다. 7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

라이나 공에서 피격된 이후,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되었으며 캐나다, 오스트

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본도 동참하 다.20)

[그림 2]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러 경제 제재 현황

출처: 박정호⋅성원용⋅강부균,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자료
16-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28.

20) Rebecca M. Nelson, “U.S. Sanctions on Russia: Economic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risis in Ukraine,” 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 

ukraine-crisis/ (검색일: 2017.11.5.)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건 이외에 사이버공격, 인권, 

시리아 사태, 테러, 무기 확산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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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는 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은 물론 러시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21) 제재 이후 대규모 자본도피, 해외투자 감소, 외환보유고 감소, 주가

지수 급락, 물가 상승, 재정적자 증가 등의 여파로 2015년 경제 성장률이 –3.7%
로 폭락하 다. 이러한 경제상황 악회는 외환시장에도 부정적 향을 미쳐, 

2015년 루블화는 2013년 달러화 대비 30% 평가절하 되었다. 그 결과 명목상 

GDP도 40% 이상 하락하게 되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도 급락

하 다.22) 그러나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화되어, 2016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제재가 본연의 목적― 
우크라이나 합병 무효화 ―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두하고 있다.23) 

제재가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재의 내용과 범위

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과 EU 사이에는 제재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 다. 미국이 러시아에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원한 반면,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안정을 선호하 다.24) 러시아에 우호

적인 EU 국가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

았다.25)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EU 국가들은 러시아 

21) Daniel Ahn and Rodney Ludema, “Measuring Smartness: Understanding the 

Economic Impact of Targeted Sanctions,” Working Paper 2017-01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U.S. Department of State, 2016); 김찬수⋅김세진. “우크라이나 사태

에 따른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 및 향,” 지역이슈분석 2014-21 (수출입은행, 

2014); 강유덕⋅이현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KIEP 지

역경제 포커스 Vol. 8 No. 47 (2014).

22) Andrey Movchan, Decline, Not Collapse: The Bleak Prospects for Russia’s Economy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23) Peter D. Feaver and Eric B. Lorber, “The Sanctions Myth,” National Interest 
(July-August 2015); Peter E. Harrell, “Lessons From Russia for the Future of 

Sanction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5); Emma Ashford, 

“Not-So-Smart Sanctions: The Failure of Western Restrictions Against Russia,” 
Foreign Affairs Vol. 95, No. 1 (2016); Christopher Mark Davis, “The Ukraine 

Conflict, Economic–military Power Balances and Economic Sanctions,” 
Post-Communist Economies, Vol.28, No.2 (2016).

24) Viljar Veebel and Raul Markus, “At the Dawn of a New Era of Sanctions: 

Russian-Ukrainian Crisis and Sanctions,” Orbis Vol. 60, N0. 1 (2016), p.134.

25) Andrew S. Weiss and Richard Nephew, The Role of Sanctions in U.S.-Russian 
Relations, Task Force White Pap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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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사 가즈프롬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하 다.26) 또한 유럽의 일

부 기업과 금융 기관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자금 거래를 돕다가 미국 법무부

에 기소를 당하기도 하 다.27) 

근본적 차원에서 EU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높은 무역 의존도― 3대 수입국이자 5대 수출국 ―라고 할 수 있

다.28) EU가 우려했던 부수적 피해 또는 부머랭 효과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 이

후 현실화되었다. 2014년 8월 러시아는 제재를 부과한 EU, 미국, 캐나다, 오스

트레일리아, 노르웨이의 특정 농산물과 식료품의 수입 금지하 다. 이후 러시

아는 이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 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실행

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자국 내 해외 자산 몰수 및 섬유와 자동차 수입 제한 등의 

조치들을 검토하 다.29)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의 거의 90% 이상이 EU에 집중되었다.30) 

26) John R. Haines, “The Geopolitics of Russia’s Networked Energy Infrastructure,” 
Orbis Vol.59, No.4 (2015)

27) Ian Bremmer, Obama is Pushing the Power of Weaponised Finance to its Limits, 

Financial Times (March 4, 2015); Alexander Baunov, “Russia Sanctions and 

American Splits”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물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틸러슨 장관이 최고경 자로 재직했던 엑슨 모빌이다. 이외에도 펩시 콜

라, 포드 자동차, 제너럴 일렉트릭(GE), 보잉, 비자 및 마스터카드 등이 제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Rebecca M. Nelson, “U.S. Sanctions and Russia’s Econom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28) F. Stephen Larrabee, Stephanie Pezard, Andrew Radin, Nathan Chandler, Keith 

Crane, Thomas S. Szayna, Russia and the West After the Ukrainian Crisis: 
European Vulnerabilities to Russian Pressures (Rand 2017); Stephanie Pezard, 

Andrew Radin, Thomas S. Szayna, F. Stephen Larrabee, European Relations with 
Russia: Threat Perceptions, Responses, and Strategies in the Wake of the Ukrainian 
Crisis (Rand 2017).

29) Tatia Dolidze, “EU Sanctions Policy towards Russia: The Sanctioner-Sanctionee’s 
Game of Thrones,” CEPS Working Documents No. 402 (2015); Tatiana Romanova, 

“Sanctions and the Future of EU–Russian Economic Relations,” Europe-Asia 
Studies Vol. 68, No. 4 (2016); Richard Connolly, “The Empire Strikes Back: 

Economic Statecraft and the Securitisation of Political Economy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68, No. 4 (2016).

30) Matthieu Crozet and Julian Hinz, “Friendly Fire: The Trade Impact of the Russia 

Sanctions and Counter-Sanctions,” Working Paper No. 2059 (Kiel Institut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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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러시아가 EU에 대해 보복 조치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이 있

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과 EU에 대한 제제를 반대하고 입

장을 공유하고 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 워싱턴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및 제제 부과는 물론 미국이 외교정책에 적용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31)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중국은 

2014년 3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자 러시아를 두둔하기 시작하

다.32) 

또한 중국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금융 및 무역 거래망을 우

회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 다. 러시아의 두 개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로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인 비자(VISA)와 마스터 카드(Master Card)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자, 러시아 정부와 기업은 중국은행연합(银联: Union Pay) 카드

를 대신 사용하 다.33) 2015년 1월 EU가 금융 재제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미국

과 유럽 중심의 국제은행간 통신협정(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서 배제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그 대안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제도(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CIPS)와 연계를 추진하 다.34) 마지막으로 중국이 추진한 

World Economy 2016); Dong Yan and Li Chunding, Economic Sanction Games among 
US, EU and Russia: Solutions and Potential Effects, Working Paper No. 201617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2016).

31) Fu Ying, “How China Sees Russia: Beijing and Moscow Are Close, but Not Allies,” 
Foreign Affairs, Vol.95, No.1 (2016), p.105.

32) Dmitry V. Kuznetsov, “China and the Ukrainian Crisis: From ‘Neutrality’ to 

‘Support’ for Russia,” China Report Vol. 52, No. 2 (2016);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30권 2호 (2014); 김진용⋅연성흠, “크림

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중러관계 전망: 협력과 갈등 그리고 회피,” 국제문제연구, 15권 

1호 (2015).

33) Jason Reed, “Russia Launches China UnionPay Credit Card,” Reuters (August 15, 

2014); Charles Clover, “Western Sanctions ‘Pushing Russia towards Closer Ties with 

China’,” Financial Times (April 18, 2016).

34) Mark Dubowitz and Jonathan Schanzer, “The Fragility of Our Global Financial 

Order,” Wall Street Journal (March 5, 2015); Gabriel Wildau, “China Launch of 

Renminbi Payments System Reflects Swift Spying Concerns,” Financial Times 
(October 8, 2015); Elizabeth Rosenberg and Zachary K. Goldman, “How China 

Benefits form Global Sanctions,”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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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도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 불만을 가진 러시아는 적극적

으로 환 하 다. 양국 통화 협력의 결과로서 중국 공상은행이 2017년 3월부터 

러시아에서 위안화 청산 서비스를 시작하 다.35)

나. 에너지 자원 수출시장 확대

200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인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차

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2014년 4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EU에 에너

지동맹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 다.36) 설상가상으로 2014년 6월을 정점으로 배

럴 당 100달러가 넘었던 유가가 50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2013년 기준 전체 수

출에서 68%를 차지할 정도 석유와 가스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유가 

35) Peter E. Harrell, Tom Keatinge, Sarah Lain, and Elizabeth Rosenberg, The Future 
of Transatlantic Sanctions on Russia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7), 

pp.4-5.

36) Donald Tusk, “A United Europe can End Russia’s Energy Stranglehold,” Financial 
Times (April 22, 2014).

[그림 3] 러시아 수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비중 

출처: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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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출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러시아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는 21세기 초 최

대 소비국(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밖에 없었다.37) 사실 러시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과 가스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동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양국이 가격과 노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다.38) 먼저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로부터 도입하는 가격인 

1000m3당 200∼250 달러를 제안한 반면, 러시아는 기존 수출 가격에 가스관 

건설비용을 포함한 1000m3당 350∼400 달러를 요구하 다. 또한 중국은 수요

가 많은 동부 노선의 건설을 선호하 으나, 러시아는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서

부 노선을 우선시하 다. 노선에 대한 견해차는 2013년 러시아가 중국의 주장

을 받아들여 동부 노선을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가격 문제

는 2014년 3월 미국과 EU의 제재가 부과된 직후인 5월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정리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에 30년간 연 38bcm의 가스를 공급하는 총 

4,000억 달러의 대형 계약을 확보하게 되었다.39)

경제적 차원에서 이 계약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통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향후 유럽 국가들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

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중국은 분쟁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를 우회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했다는 점

에서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유럽과 유사한 가격 조건으로 계약하 지

37) Shaun K. Roache, China’’s Impact on World Commodity Markets, Working Paper 

No.12/115, IMF (2012); Ese Erheriene and Biman Mukherji, China Remains a Key 

Commodities Player, “Despite Waning Appetites,” Wall Street Journal (August 25, 

2015).

38) 김상원,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변화와 러⋅중 에너지 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61권 

(2011).

39) 이대식, “중⋅러 가스협상 타결의 파급효과 분석,” 러시아연구 제24권 2호 (2014); 김상

원,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축과 러시아 에너지전략,” 슬라브학보 제30권 4호 (2015); 엄

구호,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 가스와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안보,” 중소연구 제39권 

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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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국은 미국 달러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지정하 다.40) 마지

막으로 중국은 탄소배출량이 석유보다 적은 가스를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 협

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41)

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독립한 공화국들과 협력을 위해 독립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을 결성하 다. 러시아와 

분쟁을 경험했던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탈퇴하기 했지만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관세동맹을 통해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

다. 2001년 러시아는 1994년 관세동맹을 체결했던 벨라루시 및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or 

EAEC)를 출범시켰다.42)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는 EU와 미국이 추진해온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불만

을 가지고 있었다. EU는 1993년 출범한 유럽-코카서스-아시아 교통회랑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프로젝트에서 러

시아를 배제해왔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신 실크로드 

(New Silk Road) 프로젝트 역시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계획이 

추진하는 아프가니스탄, 중아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초대륙적 교역 네트워크

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의 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3)

40) Chen Aizhu, Russia, “China Agree to Settle More Trade in Yuan and Rouble,” 
Reuters (September 9, 2014).

41) 신범식,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세계정치 제23권 (2015); 

이유신, “러시아의 대 중국 가스 정책: 기회와 도전,” 중소연구 제40권 4호 (2016/2017).

42) Dmitri Trenin, “Russia’s Evolving Grand Eurasia Strategy: Will It Work?,”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Andrew Radin and 

Clint Reach, Russian Views of the International Order (Rand, 2017), pp.49-54.

43) 김재관, “미국의 ‘신실크로드전략’과 중러의 대응,” 평화연구23권 2호 (2015); 김연규⋅
임유정,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중국-중앙아시아 관계,” 이승주 편,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 (명인문화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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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진출 이후 자신의 향력에 있었던 중앙아

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어 왔다.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의 몰락으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사이, 중

국의 경제적 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

개 국가들 사이의 교역 2000년 18억 달러에서 2013년 500억 달러로 급증하여,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이 지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44) 또한 중국 수

출입은행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의 국채를 각각 49%와 36%를 보유함으로

써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45)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전면적으로 환 하지는 않았

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는 2010년 농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중국에 임대

하는 제안이 나왔을 때, 주민들의 항의가 폭발하 다. 2016년에도 서북부 악토

베(Aktobe)에서 중국석유화공(中国石油化工: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이 노동자들에게 중국어 시험을 강제하려고 했을 때 소동이 일어

나기도 하 다.46) 

이런 반감은 2012년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유라시아경제공간 (Eurasian 

Economic Space: EES), 2015년 EAEU을 결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동인으로 

작용하 다.47) 2011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수상은 이즈베스찌야에 기

고한 ‘유라시아의 새로운 통합 프로젝트: 오늘 태어난 미래’에서 EU, 미국, 중

국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러시아 중심

으로 CIS 회원국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지경학적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48) 

44) Jack Farchy, “In Russia’s Backyard,” Financial Times (October 15, 2015).

45) Jack Farchy, “China Revives Old Path to Profit,” Financial Times (May 10, 2016).

46) Jack Farchy, “Ambitious Kazakhs Opt for Chinese over English,” Financial Times 
(May 10, 2016).

47) Alexey Podberezkin and Olga Podberezkina, “The Silk Road Renaissance and New 

Potential of the Russian-Chinese Partnership,”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1, No. 2 (2015); 김상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앙아시아,” 슬
라브학보 제29권 4호 (2014); 김상원,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축과 러시아 에너지전략,” 
슬라브학보 제30권 4호 (2015).

48) Vladimir Putin, “A New Integration Project for Eurasia: The Future in the Making,” 
Izvestia (October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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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러시아 주도 경제공동체 발전 과정

출처: 이근화⋅제현정, “‘하나의 시장’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주목하라!,” Trade Brief No. 42 (2015),

p.2.

EAEU의 출범으로 러시아는 2016년 기준 인구 1억 9천만 명, GDP 1조 6천억 

달러,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6%, 가스 생산량의 18.4%, 발전량의 5.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성공하 다. 그러나 EAEU는 현재까지 러

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회원국인 러시

아의 경제적 상황 악화이다. 서방의 경제 및 금융 제재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러시아는 다른 회원국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49)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5월 중러 정상회담에

서 EAEU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에 합의하 다.50)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이 주

49) 김 진⋅윤인하, “유라시아의 지역통합: 유라시아연합 구상의 조건과 과제,” 동유럽발칸

연구 제38권 5호 (2014); 성원용,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성과와 한계: EU와의 비교

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1권 4호(2014).

50) Jeanne L. Wils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China’s Silk Roa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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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브릭스 개발은행(나중에 신개발은행으로 변경)과 AIIB는 물론 SCO 개

발은행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 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중국의 ‘항일

(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는 물론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 직접 참석하

다. 반면 러시아와 같은 브릭스와 AIIB의 회원국이지만,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수상은 불참하 다.51) 

4. 중아합작의 발전 전망: 

일대일로와 일도(북극항로)와 연계

중아합작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일대일로일도 구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

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도(一道)는 북극항로를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로 빙하

가 감소하고 쇄빙 기술이 발달하여 항해가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북극항로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항로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물류비를 크게 단

축할 수 있다. 북극항로는 동북항로와 서북항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동남아

로 연결된 해상 실크로드이며 후자는 중국 대련항과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

드 로테르담 항이 연결된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국은 일대

for the Russian–Chinese Relationship,”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Vol.17, No.1 

(2016); Alexander Gabuev and Greg Shtraks,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Sino-Russian Entent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6); Samuel 

Charap, John Drennan & Pierre NoNl, “Russia and China: A New Model of 

Great-Power Relations,” Survival, Vol.59, No.1 (2017); Ivan Timofeev, Yaroslav 

Lissovolik, and Liudmila Filippova, “Russia’s Vis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the Rivalry of the Great Powers to Forging a New Cooperation Model in 

Eurasia,” China & World Economy, Vol. 25, No.5 (2017).

51) Dipanjan Roy Chaudhury, “Pushing Back against China’s One Belt One Road, India, 

Japan Build Strategic ‘Great Wall’,” Economic Times (May 16, 2017); Alyssa Ayres, 

“India Objects To China’s On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t Has A Point,” Fobes 
(May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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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를 통해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일도를 통해 아시아-북미-유럽과 교역로

를 확보할 것이다.52)

[그림 4] 일대일로일도: 서북 및 동북 항로

출처: 胡鞍鋼⋅張新⋅張巍. 中國開發北極航道要突出合作共贏. 每日頭條 (2017)

지금까지 북극항로 개발은 그 대부분이 러시아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러시아는 브릭스, 

SCO,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등을 통해 중국과 협력해오고 있지만, 과거 

소련의 토 던 중앙아시아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향권에 포섭되

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육상 실크

로드를 대신할 수 있는 교역로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다.53) 현재까지 북극항로를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미국 자산운용사 

구겐하임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15년 간 북극 지방 전체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

한 투자비용이 총 1조 달러(약 1118조 5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

은 2105년 동방경제포럼을 창설하여 주변국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52) 이런 점에서 리시광(李希光) 칭화대 교수는 일도 대신 ‘일환’(一環, One circle) 개념을 사용

하고 있다. Kristin Huang, “Will the Arctic be the Next Stop on China’s New Silk 

Road?,”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1, 2017).

53) Conn Hallinan, “How the North Pole Could Become the World’s Next Battlefield,” 
Nation (Novembe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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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투자 약속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가/지역 지역전략 인프라 건설 방안 향후 광역 전략협력 성과

중국 일대일로 일대일로, AIIB “일대일로일도”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라시아 다중 모드 

인프라 네트워크,

북극항로 상업화 

전략 (NSR전략)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대와 

발전

미국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제 운수 

회랑

아시아 회귀 및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

유럽연합 유럽 2020 유럽-코카서스-아시아 

운송 회랑(TRACECA) 

계획

유럽 2020 및 유라시아 

대륙 연동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연동 발의

일본 자유와 번영의 호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자유와 번영의 호 및 

유라시아 대륙 연동

출처: 胡鞍鋼⋅張新⋅張巍. 中國開發北極航道要突出合作共贏. 每日頭條 (2017)

[표 2] 범 북극 지역 주요 국가의 광역 발전 전략

반면 중국은 2016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참가한 일대일로건설공작좌담회(一带
一路建设工作座談會) 이후 일도 구상을 논의하기 시작하 다.54) 시진핑 주석이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극권에 접한 핀란드와 알래스카를 방문한 직후인 

2017년 5월 일도 구상에 대한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구상은 일

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전략적 경쟁을 조장하는 지

정학적 위험,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 진출하는 정치적 위험, 종교⋅문화의 차

이에서 오른 다양한 갈등, 공급선 국가들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전 위험 ―

54) 조 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

제,” 연구보고서 2016-783(산업연구원, 2016),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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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55) 이를 위해 이 구상은 추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안전, 효율, 환경 보호를 제시하 다. 이 구상의 추진 주체

는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로 구성된 북극사무협조소조(北極事務協調
小組)이며 국가기상국, 해양국, 환보부, 과학원, 공정원, 사회과학원 등이 협력

한다. 일도 구상은 3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생태 과학고찰, 2단계는 

연선 인프라 협력을 위한 건설, 3단계는 통항이다.56)

일대일로 2.0 버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일

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일대일로 구상

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그것을 달성하는데 적극적

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57) 또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실크로트 프로젝트

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삼

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위

협론을 반박하 다.

러시아는 아무거나 두려워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의 모든 행동이 언젠가 다

른 나라를 삼킬 것이라는 위험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함께 합의했으며 우

리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제안들

에만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무엇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게 있습니

다. 이 협력이 창출하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것입니다.58)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를 진출하려는 일도 구상은 2017년 7월 모스

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논

55) Joerg Wuttke, “Xi Jinping’s Silk Road is under Threat from One-way Traffic,” 
Financial Times (May 9, 2017); 북경사무소,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17-11 (2017).

56) 胡鞍鋼⋅張新⋅張巍. 中國開發北極航道要突出合作共贏. 每日頭條 (2017).

57) Vladimir Putin, Address at Roundtable Meeting of Leaders at Belt and Road 

International Forum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496 (검색일: 

2017. 11. 10)

58) Vladimir Putin, Replies to Journalists’ Questions (Beijing, May 15, 2017)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4499 (검색일: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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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다. 이후 일도는 중국에서 빙상 실크로드(冰上丝绸之路; Silk Road on 

the Ice: SRI)로 불리고 있다.59)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바로 직후인 

11월 1일 두 지도자는 베이징에서 만나 일대일로와 EAEU의 연계와 더불어 북

극항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건설에 협력하기로 재확인하 다.60) 

5. 맺음말

탈냉전 이후 진전되어온 중아합작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편의의 축

(axis of convenience) 동맹 관계로 간주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양국은 세계

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비서구 강대국이라는 지정학적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권위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정책에 반대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양국 모두 무력 제재와 미국

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61) 중국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양국은 사안에 따라 선한 역할과 악

한 역할을 교대로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항하고 있

다.62) 경제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와 유가 하락의 

여파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협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또한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중국 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는 

59) 侠客岛, 中俄要一起建设的 “冰上丝绸之路”是什么?, 凤凰网 (2017年11月 5日).

6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会见俄罗斯总理梅德韦杰夫 (2017年11月1日).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gjldrhd_674881/t1506584.shtml (검색

일: 2017. 11. 10).

61) Dmitri Trenin, “China, Russia Need Shared Vision for Eurasia,” Global Times (July 

3, 2017).

62) Alexander Gabuev, “China and Russia: Friends With Strategic Benefits,” Interpreter 
(April 7, 2017); Alexander Gabuev, “China and Russia’s Dangerous Entent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4, 2017); Paul Haenle, “The Mirage of the Deal: Trump’s 
Grand Bargains with Russia and China,”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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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하 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임금이 러시아의 임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인이 러시아에 정착할 경제적 동인이 약화되었다는데 있다. 따

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장려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63) 그러나 양국 경제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

국의 진출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 사이에 경제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상당히 비대칭적 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64)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는 대체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 이전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65) 

층위 협력 요인 갈등 요인

지정학

지역 중앙아시아지역의 안정적 관리 중앙아시아지역 세력권 확보

세계
미국 패권에 대한 

역균형(counter balance)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패권 (counter hegemony)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지경학

지역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으로서 

이해 일치

경제력 격차의 확대에 

따른 비대칭성 심화

세계
미국 및 EU 주도 제재에 

대한 저항

EAEU와 일대일로 구상의 

충돌 가능성

[표 3] 중러 관계의 지정학과 지경학: 층위와 요인

중아합작의 발전은 지정학은 물론 지경학의 측면에서 한반도에 심대한 함의

를 가진다. 첫째, 중아합작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63) Alexander Gabuev and Maria Repnikova, “Why Forecasts of a Chinese Takeover of 

the Russian Far East Are Just Dramatic Myth,”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4, 2017); Ivan Zuenko, “The Chimera of Chinese Investment in Russia’s Far East 

Ports” (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64) Alexander Gabuev, “Friends with Benefits?: Russian-Chinese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Moscow Cen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

65) Stephen Blank, “Russia’s “Pivot to Asia”: The Multilateral Dimension,”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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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에 반대해 왔다. 또한 미국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국 배치에 양국 모두 반대하고 있다.66) 따라서 향후 북한이 추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양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을 거부할 가

능성이 다분하다.67) 다른 한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에

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재제에 중국보다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

국에 강력한 압박을 당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중국 대신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

한 동병상련을 공유하는 러시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68)

둘째, 일대일로일도 구상은 일대일로 구상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나라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국가로 정식 인정되기 전부터,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한러 공동프로젝트인 ‘나호드

카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아태지역 및 아시아 북극 지역 위원회’ 창립 제

안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일대일로일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면,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신북방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69)

66) Alexander Gabuev and Li Aixin, “Can Russia and China Join Efforts to Counter 

THAAD?,” Global Times (March 27, 2017) Cf. 이대식, “유럽 미사일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 (2015). 

67) Alexander Gabuev, “A Russian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Sanctions,”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17)

68) Dmitri Trenin, “What’s the U.S.’s Best Chance With North Korea? Russia,” New 
York Times (September 18, 2017) Cf. 장덕준,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연구 제24권 2호 (2014).

69) 이해정⋅이용화,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제701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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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oeconomics of the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 US-Russia Rapprochment vs. China-Russia Cooperation

Wang Hwi Lee (Ajou University) 

To counter America’s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strategy, China and 

Russia has enhanced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large-scale gas supply 

contracts, the establishment of BRICS financial institutions and AIIB, and the 

linking of the OBOR and EAEU. US President Donald Trump, inaugurated 

in January 2017, has attempted a rapprochement with Russia to contain 

China. President Trump appointed Rex Tillerson as Secretary of State and 

Michael Flynn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both of whom are widely 

regarded as pro-Russian, trying to lift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imposed by the US just after Russia’s invasion to Ukraine. However, 

Trump’s geoeconomic strategy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backlashes. US Congress has strengthened sanctions 

against Russia, failing to end a stalemate with Russia. Russia has deepened 

and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o alleviate the damages 

from US-EU sanctions and the slide of oil prices. Furthermore, Russia has 

collaborated with China’s ‘Silk Road on Ice’ initiative on geoeconomic 

considerations, while there are geopolitical concerns about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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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다. 한편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

고 있는 현상이 종종 관찰된다. 실제로 제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

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

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성 약화 및 

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되기 어

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크

게 높여왔다.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가 의도한 효과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경제난 등과 같

은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인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

북제재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

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

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촉발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관리를 위해 먼저 

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국들의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경제제재, 표적제재, 비의도적 효과, 대북 경제제재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_ 85

1. 서론

경제제재가 외교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도입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1) 

한편 경제제재 도입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무역관계가 접해진 것에 기인한다. 국가 간의 

무역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무역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갖

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체제 하에서 국가 간의 무

력사용은 강대국들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무력제재보다 경제제재를 유용한 외교술로 활용하 다. 최근 경제제재의 증가

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력제재에 따

른 보복으로서 WMD 활용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제재 발의 빈도가 더

욱 높아지고 있다.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

결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제재의 활용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다

양한 논의들도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관련 논의들의 대부분은 경제제재의 효

과를 회의적으로 분석하면서 제재의 효과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왔다. 한편 오랜 경제제재 대상국이었던 이라크, 앙골라, 소말리아 등 여러 국

가들에서 제재의 효과보다는 제재로 인한 피해로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

되고 있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결정자와 연구자들 모두에

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과거의 이슈가 경제제재가 적절한 수준의 외

교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제재가 실효성도 없이 비의도적 효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

1)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p. 9-11.



86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통권68호)

고,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의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관련한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경

제제재의 효과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 의도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부터 비의

도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도출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를 대상국(target)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발의국(sender)의 측면 그리고 발의국들 간(between senders) 즉 국제사회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이는 기존연구가 대상국의 측면에서만 비의도

적 효과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종합적으로 행위자들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제공한다. Ⅳ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과거 대북제재의 비의도적 결과를 추정하고, 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추가적

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전망한다.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제안 등을 포함하는 결

론은 Ⅴ장에서 서술한다. 

2. 선행연구

경제제재란 국가 혹은 집단이 무역 및 금융관계에 대한 철회 혹은 철회에 대

한 위협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 경제제

재는 크게 무역제재, 금융제재, 자산동결 및 기타제재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제

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목적은 반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인권보호, 내전 해결 및 민주주의 확산 등 다양하다. 먼저 테러리즘에 대해 국

제사회가 경제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

리) 결의 1070호에 의한 대 수단 제재이다. 당시 수단이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

하려고 한 수단 국적인에 대한 송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유엔은 항공 운송금지의 

2)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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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단 경제제재를 발의하 다.3) 이후 2001년 9.11 테러공격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1373호가 채택4)된 이후 대테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를 중심

으로 테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

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생산에 대한 제

재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이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이다. 세 번째로 국세사

회가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외교적 목적은 인권보호를 위해서이다. 특히 유엔은 

탈냉전 이후 인권유린과 국제인권법 위반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경제제

재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년병사와 성폭력, 조직적 강간 등의 

이유로 발의한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들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들 수 있

다.5) 그 외 내전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엔의 시에라리온 반군에 대한 제재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

령을 반군이 축출하 으며, 이에 대해 유엔이 반군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한 

경우이다.6) 그 외 최근 논의는 경제제재 부과 동기가 외교적 목적이기 보다 국

내 정치적 목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미국의 대 일본 경제제재 부과는 국내의 애국심 고취를 촉진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되었으며, 미국의 대 쿠바 제제 또한 실질적인 대상국의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내국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assuage) 위해 활용되었

다.7)

초기 대표적인 경제제재 연구 중 하나인 Wallensteen(1968)은 발의국의 경제

제재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8) 

발의국이 경제제재를 멈추었다면 이는 성공한 경제제재이며, 경제제재를 지속

3) UNSCR 1070,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070> (검색일: 2017. 3. 15). 

4) UNSCR 1373,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373> (검색일: 2017. 3. 15). 

5) UNSCR 1991,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991> (검색일: 2017. 3. 15). 

6) UNSCR 1132,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132> (검색일: 2017. 3. 15);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Case No. 97-1. 

7)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 6. 

8) Peter Wallentee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an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3 (1968),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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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면 이는 실패한 경제제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역사적으

로 단 두 사례만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제재가 발의되면서 동시

에 경제제재가 철회되었다는 이유로 Wallensteen(1968)은 1933년 국의 대러

제재와 1960년 미국의 대 도미니카 제재만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9) 

Al-soyel(1999)은 Wallensteen(1968)의 경제제재 효과 측정의 방법은 대상국

의 변화에 민감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다수의 학자들

은 경제제재가 Wallensteen(1968)의 기준이 대상국의 상황과 무관하게 발의국 

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무시되었다고 비판

해왔다.10) 한편 1990년을 전후하여 경제제재의 효과를 직접적인 목적 달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기 시작하 다.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경우에 경제제재의 효

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경제제재의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Hufbauer 외(1985, 1990, 2007)은 20세기 발의된 경제제재를 대상으로 그 효

과를 지수화 하 으며,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지수를 차용하고 있

다. 그들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제재의 목적 달성 정도와 

더불어 경제제재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여 혼합한 경제제재 성공 지수를 개발하

기도 하 다.11) 박지연(2013)의 경우 Hufbauer 외(2007)의 경제제재 효과 측

정을 바탕으로 제재의 목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제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도 하 다.12)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면 히 검토하기 위한 시도

가 이루어졌으나, 어떠한 방식의 측정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제재의 효과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제재의 낮

은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Knorr(1977)는 역사적으로 성

공한 경제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경제제재의 낮은 실효성은 대부

9) Ibid., p. 251.

10) Dina Al-soyel, “Target Types and the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Ric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99). 

11)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p. 49-50.

12)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pp.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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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제재 대상국들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연관성(trade linkage)이 낮아 제

재에 따른 예상손실이 작기 때문인 반면 제재의 요구사항은 국가 혹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3) 다음으로 Gilpin(1977)에 따르면 대

상국이 발의국을 대체할 무역 대상국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경우, 즉 무역 

상대국이 다양화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높지 않다. 그

런데 대부분의 경제제재 대상국들이 발의국가와만 무역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14) 셋째, Doxey(1987)의 경

우는 정치체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제재의 효과를 논의하고 있다. 그녀

는 경제제재 대상국이 독재국가라면 언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대한 저항의 비용이 높지 않게 되며, 따라서 대상국이 제재에 대한 저항의 가능

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한다.15) 넷째, Martin(1992)은 경제제재가 집단적으

로 발의되었는가 혹은 단독으로 발의되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집단적으로 발의된 경제제재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의 응집력(cohesion)에 따라 그 효과가 단독으로 발의

된 경제제재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Martin(1992)의 분석이다.16) 다음으로 

Drezner(1999)는 미래갈등기대 정도의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효과가 높

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국에게 발의되지 않고 오히려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대상국에게 발의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낮게 나타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한다.17) 마지막으로 Krustev(2008)는 군사적 위협이 동반된다

13) Klaus Knorr, “International Economic Leverage and its Us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p. 105. 

14) Robert Gilpin, “Economic In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in Historical 

Perspectives,” in Knorr, Klaus and Frank Trager 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7). 

15) Margaret Doxey, International Sanctions in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16) Lisa Martin,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17) Daniel Drezner, The Sanctions Parado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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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제제재는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8)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낮은 실효성의 한계와 더불어 오히려 경제

제재가 대상국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일종의 비의도적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란 대상국

의 의사결정 변화 등의 의도적인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작용 등을 의미한

다.19) 경제제재는 대상국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손상을 유발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변화를 강제하여 최종적으로 외교적 행위를 바꾸게 하는 메커

니즘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

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거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권력이 다양한 이익

집단의 압력에 향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대될 수 있는 현상이다. 

Allen(2008)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발의된 경제제재의 78% 이상이 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20) 

한편 Wintrobe(1990), Mesquita 외(2003)는 경제제재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대

상으로 발의된 경우에는 제재가 오히려 대상국의 독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21) 경제제재 때문에 외부 유

입이 차단된 물품에 대하여 대상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자기를 추종하는 집단

에 해당 물품을 수할 수 있는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기회를 분배할 수 있

게 되기 때문이다.22) 이러한 지대추구에 대한 배분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비

민주적 리더의 권력은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증가시켜 노약자의 생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인권문제로까지 확

18) Valentin Krustev, Bargaining and Economic Coercion: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Sanctions (VDM Verlag, 2008). 

19) Mikae Erikss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in Biersteker et al. eds., Targeted San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0) Susan Allen,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nctions Success and Failur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2 (2005), pp. 117-138. 

21) Ronald Wintrobe, “The Tinpot and the Throat of the N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1990), pp. 849-872; Mesquita, Bruce Berno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22) 박지연, “UN의 스마트제재 연구,” 전략연구, 제21권 제1호 (2015),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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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될 수 있다. Gordon(2011)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금수조치는 내부 경량무기 

개발에 촉매제가 되며, 비교적 공급이 용이한 경량무기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공급되어 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23)

요컨대, 경제제재는 발의국의 경제적 공격에 따른 대상국의 외교적 행위 변화

를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분석이 초기에는 발의국의 의사결

정을 기준으로, 즉 발의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경우와 중단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재의 효과가 논의되었다면, 이후에는 대상국이 실제 외교적 의사결정의 변화

를 기준으로 제재의 효과를 파악하 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발의되어왔던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최근 경제제재는 다양한 행위자들

에게 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를 다양한 행위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북제재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3.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탐색

경제제재의 의도적 효과는 대상국의 의사결정 변화이다. 그런데 의도적 효과

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제재는 다양한 비의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국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효과, 발의국에

서 발생되는 비의도적 효과, 그리고 발의국 간에 즉 국제사회에서 발생되는 비

의도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유엔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탐색이다. Target Sanctions Consortium 

(TSC)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유엔의 표적제재 사례들 중 93%가 비의도적 효과

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부패와 범죄증가(58%), 인도주의적 피해

(44%), 유엔안보리의 합법성 및 정당성 훼손(37%), 독재체재 강화(36%) 등이 

23) Joy Gordon, “Smart Sanctions Revisited,” Ethn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3 (2011), pp. 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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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24) 대표적인 사례인 앙골라의 경우 매우 드문 제재 성공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 결과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유엔 제재의 정당성 감소, 기타 이슈에 대한 대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초기 앙골라 내 반군인 UNITA에 대한 무기⋅원유⋅다이

아몬드 금수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경로만 변경하 을 뿐 수입의 규모는 그대로

기 때문에 거래비용만 크게 올랐으며 이러한 소비구조는 부패증가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25) 더불어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여행제한의 경우, 

UNITA 권력층이 신분을 변경하거나 단체의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외를 방문하여 무기를 수하거나 그 외 불법적으로 원유나 다이아몬드 거래에 

관여하는 등을 통해 암시장을 활성화시켰다.26) 이러한 부패증가의 메커니즘은 

권위주의 및 정치파벌 강화와 접히 연관되어 지속되었다.27) 더욱이 유엔제재

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자, 제재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증대되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28)

24)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은 스위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UN, 제네바대학, 브

라운대학 등에 소속된 경제제재 분야의 학자와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회의를 통해 스마트제재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다. 연구결과는 현재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www.watsoninstitute.org/.../TSC_Project_Description_July_2013.pdf> (검색일: 

2016. 3. 15). TSC 어플리케이션, FACTS 10의 분석(복수응답)을 참조. 

25) Global Witness, <http://www.globalwitness.org> (검색일: 2016. 3. 15). 

26) Joy Gordon, “Smart Sanctions Revisited,” p. 325. 
27) 박지연, “UN의 스마트제재 연구,” pp. 91-96. 

28)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Case No.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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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간 종류 의도적 효과* 비의도적 효과**

알카

에다

1999-

현재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헤로인생산 관련 
화학약품 금수

비효과적 강압

비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주변국가 
피해 발생,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이슬람에 대한 자선 감소, 기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등

앙골라
1993-
2002

자산동결, 

무기금수, 원유, 

다이아몬드 금수

비효과적 강압
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기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등

코트

디브
아르

2004-

현재

자산동결,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금수 

비효과적 강압

비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국가의 
시장 관여 확대, 부패와 범죄 증가,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기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등

콩고
2003-

현재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비효과적 강압

비효과적 제한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군권력 증대, 

부패와 범죄 증가 등 

구유고
1991-

1996
무기금수, 포괄제재

효과적 강압

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주변국가 

피해 발생,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등

아이티
1993-

1994

자산동결, 무기금수, 

포괄제재

비효과적 강압

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경제손실 

확산, 지방기구 역량 감소 등

이란
2006-
현재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금융제재

효과적 강압
비효과적 제한

권위주의 강화, 정치파벌 강화,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주변국가 
피해 발생,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경제손실 확산 등

레바논
2005-
현재

자산동결, 여행금지 비효과적 제한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등

라이베

리아

1992-

현재

자산동결, 무기금수, 

원유, 다이아몬드 
금수, 목재 금수

비효과적 강압

효과적 제한

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인권 침해 증가, 경제손실 확산, 
부패와 범죄 증가, 정치파벌 강화 등

르완다
1994-

2008
무기금수 비효과적 제한

정치파벌 강화, 인권 침해 증가, 

주변국가 피해 발생,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등

시에라

리온

1997-

2010

여행금지,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금수, 

원유 금수

효과적 제한
국가의 시장 관여 확대,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주변국가 피해 

발생,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등

소말

리아

19920 

현재

자금동결, 무기금수, 
석탄 금수, 

금융제재 등

비효과적 제한
부패와 범죄 증가, 인권 침해 증가, 
유엔 제재 정당성 감소, 기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레버리지 증대 등

주 1: * 다수의 제재가 부과된 경우, 최종 효과만 명시함. 
주 2: ** 다수의 제재가 부과된 경우, 모든 비의도적 효과를 서술함.
자료: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의 사례들 중 비의도적 효과가 측정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저자 재구성 

[표 1] 경제제재의 대상국 내 비의도적 효과 사례 분석(199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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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제재가 비의도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이 고안한 맞춤형 제재

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경제제재의 경우 비의도적 효과는 더욱 쉽게 발생할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국가가 부과하는 양자제재의 경우 대상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효과와 더불어, 발의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의도적 효

과가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제재가 오랜 기간 지속된 대 이라크 제재를 살

펴보면, 이라크 내 심각한 경제난 확산이라는 비의도적 효과와 더불어 제재이행 

중심에 있던 미국과 국 내 시민단체(혹은 이익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발의국 

정부와 갈등을 노출하 다. 이라크에 부과된 경제제재로 이라크에는 식수 정화

를 위한 염소 수입이 금지되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유행하 으며, 매달 

6,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고 보도되었다.29) 당시 국제사회의 대 이

라크 경제제재로 무고한 이라크인들은 죽어갔으나, 이라크 정권은 성형수술용 

지방제거 장비를 사들 다고 알려지기도 하 다.30) 즉 경제제재가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심각한 경제난만 확산시킬 뿐 실제 후세인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

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하여 1998년 12월에는 미국과 국 

전역에서 수백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라크 제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 으며,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발생하 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대 후반 황야의 소리(Voices in the Wilderness)는 이라크에 대한 구호물품 전

달로 인해 자국(미국) 정부로부터 징역 12년과 벌금 1백만 달러를 선고받았으

며,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의약품과 구호물자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벌로

만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31) 

한편, 개별국가가 발의하는 양자제재의 경우 유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미

국 등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통해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까지 통제하

고 있다.32) 예를 들어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 진, 주

29) New York Times (Stephen Kinzer, “Smart Bomb, Dumb Sanctions”), January 3, 

1999. 

30)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아라크 전쟁: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북막스, 2002), p. 196.

31) 위의 책,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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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 가족의 미국 입국금지와 19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33) 당시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

코 등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들임에도 불구하고 헬름스버튼법에 강하게 반대

하 다. 해당 국가들은 미국이 국내법으로 자국기업과 자국인을 직접 통제하여 

자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 다고 반발하 는데, 특히 유럽연합은 헬름스버튼법

의 위법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제

소하 고 미국은 헬름스버튼법이 WTO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안보상의 문제라

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상호 갈등하게 된다.34) 또한 미국은 이란⋅리비아 비

확산법에 따라 이란에 연간 2,000만 달러 또는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이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채택하

다.35) 이후 2010년 공표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따르면, 기존 제재 대상에 

이란의 정제유 생산에 기여한 국내외 기업 혹은 개인,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정

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여한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기

존 조치에 추가적으로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있다.36)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관

련 법 또한 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이나 프

랑스 등의 대형 원유기업은 이란의 유전과 가스 산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

나, 투자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프랑스의 토탈사, 러시아의 가즈프롬

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사 등에 대한 일부 제재를 철회한 바 있다.37) 이란

32) B. H. JR. Flowe and R. Gold, “The legality of US sanctions,” Global Dialogue, Vol 

2. No. 3 (2000), pp. 95-109. 

33)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of 1996,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4:H.R.927.ENR:> (검색일: 2016. 3. 23). 

34)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013), p. 270. 

35)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of 1996,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4:H.R.3107.ENR:> (검색일: 2016. 3. 23). 

36)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house-bill/2194> (검색일: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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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관련하여 미국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입 손실 약, 1,350-1,750

억 달러, 연간 약 6만개 일자리 손실 및 기타 관련 산업으로부터의 세금 손실을 

발생하 는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독일(2010-2012)은 약 500억 달러, 이탈

리아(2010-2012)는 약 300억 달러, 프랑스(2010-2012)는 약 200억 달러의 손

실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8) 한국 또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2개월

간 신규 외국환 업무정지, 금융제재 대상기관 및 개인 지정, 대이란 금융거래 

시 사전허가제 도입, 이란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과 국내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 개설 금지 대이란 수출보증 축소와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금

지 석유, 가스 부문에서의 신규투자금지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 이란제재의 

동참하 으며, 이런 과정에서 한국 내 정유산업, 해운산업 등의 손실을 감당해

야했다.39) 

요약하자면, 경제제재는 의도된 효과와 별개로 다양한 비의도적 효과를 발생

시킨다(아래 그림 참조). 유엔의 표적제재의 경우 비의도된 효과를 최소화하고

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의 합법성 감소 및 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에도 향을 미쳐온 것이다. 더불어 한 국가의 독자제재의 경우 

의도한 바와 달리 발의국 내부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정치,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의 경우 

역외적용 규정의 제재도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친 한 우방국들과의 정치, 경

제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7)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p. 270. 
38) Jonathan Leslie et al., Losing Billions: The Cost of Iran Sanctions to the U.S. 

Economy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2014).

39) 한국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 6월 21일, 대이란 제재의 향 및 대응방안,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

0000000028&searchNttId1=OLD_4017483&menuNo=4010100> (검색일: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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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제재의 의도적 효과와 비의도적 효과

4. 대북 경제제제와 비의도적 효과 고찰

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왔으

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유

엔은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며 국제사회의 WMD 확

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유엔은 2006년 10월 안보리 결의안 1718

호를 통해 북한으로의 관련 물품 금수조치를 시작40)하 으며, 이후 2009년 안

보리 결의안 1874호를 통해 무기개발 관련 물품의 수출금지 및 금융거래 제재 

등을 부과하 다.41) 1, 2차 핵실험에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

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기존 제재안에 더하여 공해상에서의 의심 선박, 항공

40) UNSCR 1718,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718> (검색일: 2017. 3. 21). 

41) UNSCR 1874,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874> (검색일: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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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검색 의무화 및 추가 도발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 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 으며, 3월 3일 결의 

2270호에 따라 기존 대북제재에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북한행⋅발 모든 화물

의 검색 의무화, 의심 항공기 이착륙⋅통과 금지, 항공유 수출금지 등을 추가하

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 다.43) 같은해 9월 9일 5차 핵실험, 지난 9월 3

일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결의 2321호, 2375호 등을 통해 유류공급

의 30%를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

다.44) 둘째, 미국의 경우 유엔 제재안 마련을 적극 주도할 뿐 아니라 제재 이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독자 경제제재를 부과해왔다. 기본적으

로 미국은 적성국교역법(1951), 대외원조법(1961), 애국법(2001), 이란⋅북한⋅
시리아 비확산법(2006) 등 제재 관련법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해왔다. 더불어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두

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명령 13466호(2008)는 북한 자산동결과 북한 선박소유 

금지를, 행정명령 13551호(2010)는 WMD 비확산 이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까

지 포함한 제재를, 행정명령 13570호(2011)는 미 정부 허가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금지를 명시하고 있다.45)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핵확산은 

물론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를 하

는 제3국 개인과 기업도 대상이 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

으며, 후속조치로서 2017년 3월 17일 노동자 해외송출 및 북한거래 제 3국 기업⋅
은행 앞 제재를 부과하는 추가 대북제재의 행정명령을 발표하 다.46) 셋째, 유

42) UNSCR 2094,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094> (검색일: 2017. 3. 21). 

43) UNSCR 2270,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270> (검색일: 2017. 3. 21). 

44) UNSCR 2321,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321>; 

UNSCR 2375, <http://unscr.com/en/resolutions/doc/2375> (검색일: 2017. 9. 15). 

45) 미국 행정명령 13466호,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 Documents/nkeo.pdf>; 

미국 행정명령 13551호, <https://fas.org/irp/offdocs/eo/eo- 13551.pdf>; 

미국 행정명령 13570호,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4/18/ 

executive-order-13570-prohibiting-certain-transactions-respect-north-kor> 

(검색일: 2017. 3. 21). 

46) 미국 행정명령 13722, <https://www.gpo.gov/fdsys/pkg/FR-2016-03-18/pdf/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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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 또한 유엔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금융과 무역 등에서 광범위한 

독자제재를 추가로 부과해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럽연합은 Council 

Regulation No. 329(2007)에 따라 WMD 관련 기업과 개인의 자산동결을 위한 

경제제재를 부과하 으며, 3차 핵실험 이후에는 Council Regulation No. 137, 

No. 296, No. 370(2013) 등에 따라 수출제한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북한 선박

의 유럽 항구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다.47) 더불어 Council 

Regulation No. 386(2014)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 및 기업 추가 지정하기도 하

다.48) 다음으로 일본은 북핵 이슈와 연계된 유엔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하면

서 북한 내 일본인 납치자 송환 등의 국내정치적 이슈와 연계하여 무역금지, 북

한 선박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등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다.49)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의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표명하

으며, 더불어 북한 국적자와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금지, 대북송금의 사실상 금

지 등 독자제재안 확정하 다.50)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핵 이슈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의 맥락에서 적극 참여해오면서, 남북관계 갈등 심화

에 따라 독자제재를 발의해왔다. 특히 2010년에 3월에는 백령도 근처에서 한국

의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 으며,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밝혀지면

서 5.24 조치라는 남북경협 중단의 제재를 발의하 다. 한편 한국은 최근 북한

06355.pdf> (검색일: 2017. 3. 21). 

47) Council Regulation No. 32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7R0329>; 

Council Regulation No. 13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0137>; 

Council Regulation No. 29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0296>; 

Council Regulation No. 37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0370> 

(검색일: 2016. 3. 21). 

48) Council Regulation No. 38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0386> 

(검색일: 2016. 3. 21). 

49)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11-31. 

50) 일본 외무성,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Japan against North Korea, 

<http://www.mofa.go.jp/a_o/na/kp/page4e_000377.html> (검색일: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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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개성공단 사업중단의 독자제재를 부과하기도 하 다. 마

지막으로 중국의 대북제재는 핵실험 반복 시마다 비난 및 유엔 결의에 찬성하고 

단기적으로 압박을 강화하 으나, 무상원조와 경제 관계는 별도로 지속해온 중

국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제재 조치에 합의 하

다.51)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은 대화라고 주장하면서도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집행할 것이며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물자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52)

나. 비의도적 효과 추정과 예상

최근까지 국제사회가 다자적 혹은 독자적으로 발의해온 대북 경제제재는 실

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의도적 효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제재 부과에도 불구하고 6차례

나 핵실험을 지속하 던 점을 감안하면 대북 경제제재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대북 경제제재의 낮은 효과는 기본적으로 국제사

회의 제재가 적절히 이행되지 못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에 실패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53) 그런데,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

재의 의도적 효과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제재 대상국 내에서 즉 북한 내부에서의 비의도적 효과를 

살펴보면 북한 내 부패 증가와 독재강화를 들 수 있다.54) 실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계를 살펴보면, 북한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부패수준은 전 세계 168개 국가들 중 소말리아와 함께 

51) 미국 국무부,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검색일: 2016. 3. 22). 

52)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35_665405/t134

6460.shtm>l (검색일: 2016. 3. 22). 

53) 최수 ,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6); 이석, “대북경제

제재와 북한무역,” 한국개발연구, 제 32권, 제2호(2010년 여름호); 임강택, 대북경제제

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3). 

54)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_ 101

공동 167위를 기록하 으며, 100점 만점에 8점을 획득하 다.55) 이란 130위(27

점), 이라크 161위(16점), 아프가니스탄 166위(11점)와 비교해도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56) 제한적인 물자거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조차 다양한 

형태의 부정, 부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57) 북한의 독재강화 또한 이러한 부

패 확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부정부패를 통한 지대추구 경향의 확대는 관료

들의 독재자에 대한 충성심을 크게 높이게 된다. 특히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

문에 제재로 인한 폐쇄성 증대가 더욱이 1인 독재체재 강화와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장성택 등 핵심 실세의 처형 등을 통해 김정은이 절대 권

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성 과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김정은

은 2012년 7월에 군부의 핵심 실세 던 리 호 총참모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

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

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시키고 사형까지 집행하 다. 경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즉, 부정부패의 최상위에 존재했던 장성택파에 대한 숙청은 김정은 체제에 불안

정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정권을 더욱 공고히시킬 가능성이 있다.58) 다음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비의도적 효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레버리지 감소를 들 수 있

다.59) 실효적이지 못한 제재의 지속적인 부과 자체가 제재 발의 당사국들의 대

북 레버리지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조차도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5년 10월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은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류윈산 

55)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16. 3. 22); 다만 2005년 

이전 북한의 부패 수준은 발표된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통해 제재 이후의 부패 증대를 

파악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56)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16. 3. 22). 

57) 조동호⋅박지연,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2

호 (2014), pp. 206-225; 더불어 Kim(2010)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확산에 따른 뇌물공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내 부패가 크게 증가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Kim, “Market, Bribery, and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4 (2010). 

58)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14), 

pp. 21∼22. 

59)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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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으로 동북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북한은 그해 12월 중국을 방문했던 모란봉 악단을 전

격 철수시켰다. 또한 우다웨이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당일 장거

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후, 같은 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 다. 한편 

Targeted Sanctions Consortium(TSC)의 분석이 생략하고 있는 한국 내의 대

북제재와 관련한 남남갈등 또한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중 하

나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부과된 5.24조치에 대하여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 어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갈등, 더불어 5.24 조

치에 대한 적절성 및 관련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림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추정(2006년-2017년)

한편 최근 대북제재는 경제적 실효성을 높여 이로 인한 제재의 손실을 유도하

여 북한의 행동변화를 도출하고자 제재 강도를 크게 높 다. 만약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과거와 구별되는 제재의 의도된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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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60) 즉,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통한 북한의 외교적 의사결

정 변화가 그것이다. 더불어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의도적 효과로는 이전 경제제재와 유

사한 형태의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가 될 것이다.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경제제재의 의도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북한 

내부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제난 확산도 새로운 비의도적 효과로 등장 할 가

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대부분의 물자 수출입이 제한이 

될 예정이다. 안보리 내용상 민간사용 및 인도주의 목적을 위한 물자수출입 통

제는 예외로 명시되어있으나, 북한과 같이 민간과 정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정치 구조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절히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오히려 철저한 제재이행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단순한 석탄, 철 등 광물 수

출 금지 항목 뿐 아니라 WMD 관련 물품 금수조치가 실제 불특정 다수의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향을 끼쳐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부패 확산 및 이로 인한 독

재 강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 이라크 경제제재에서는 WMD 관련 물품

에 심폐기구 같은 의료장비도 18개나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수기, 농기구, 안전

기구, 소방기구 등도 민군겸용 혐의 품목으로 수출이 금지되었다.61) 실제로 북

한 무역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62)이 북한과의 공식적 및 비공식

적 무역관계를 축소할 경우, 암시장을 통한 일반인들의 물품 유통도 크게 축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막기

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무역 손실만큼 중국 또한 다수의 대북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발의국

인 중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유엔 제재와 더불어 발표한 개성공단 

중단 등의 독자제재를 통해 자국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 으며, 이와 관련한 지

원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속되어온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60) 물론 제재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로 인한 외교적 태도 변화이기 때문에 제재의 경제적 실효

성이 제재의 외교적 효과를 담보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61)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아라크 전쟁: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 p. 125.
6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대외무역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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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근 개성공단 중단의 합법성에 대한 논

의가 제기63)되고 있는 등 내부 갈등이 제재의 비의도적 효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

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긴 한 중국인 혹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등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피하기 어

려울 것이다. 최근 한국이 발의한 대북 독자제재 규정도 철저히 이행될 경우 이

러한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의 경우, 제재 대상이 중국 선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인 제재 이행으로 인해 제재발의국과 대상국 간의 갈등

이 제재 발의국들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 추정(2017년 이후)

63) 최준선, “개성공단 철수-안전보장이 없으면 국제조약도 경제적 번 도 무의미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긴급좌담회, 자유경제원 (2016. 2. 15), pp.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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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랜 기간 경제제재는 유용한 외교술로 사용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의 

효과를 다룬 다양한 논의들이 소개되어왔으며, 더불어 제재의 효과증진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로 불특

정 다수의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의도된 효과

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엔의 표적제재 조차도 대상국 내의 경제문제 확산, 부

패 및 범죄 증가, 권위주의 확산, 인권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의 정당

성 감소 및 대상국에 대한 국제적 레버리지 감소 등의 비의도적 효과에서 분리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독자제재의 경우, 의도한 바와 달리 발의국 

내부의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을 야기하며, 제재 독

려로 인해 경제적으로 친 한 우방국들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발생시키기도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도출하고자 대북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

다. 만약 제재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과거와 구별되는 제재의 의도된 

효과를 일정 수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비의도적 효과도 다양하게 발

생할 것이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는 부패 심화와 독재 강화 및 주민들에 대한 

경제난 발생의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발의국의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의 내부 통제를 위한 정치, 경제적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

과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엔 제제안의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더불어 발의국들 간의 갈등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국들

의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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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and implications for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Jiyoun Park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own an interest in an unspecified 

number of casualties caus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economic 

sanctions. In fact, even the United Nations targeted sanctio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anctions, are in trouble from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such as economic problems, corruption, and increasing crime in 

targets and also diminishing the legitimacy of UN san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September,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has 

greatly increased the intensity of sanctions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viability. If senders have made   a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t 

would be able to derive intended consequences at the same time also various 

unintended consequences. In North Korea it will caus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corruption, strengthening authoritarian rule, and legacy 

of criminalization. In addition, the secondary boycott provis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trigger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unintentional effect of 

these sanctions should be made first to establish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exclusion of the UN proposals. Also, discussions should be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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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to reduce the scope of conflicts occur between countries initiative. 

Key Words: economic sanctions, targeted sanctions, unintended consequences,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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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지식계는 민족국가처럼 동아시아도 상상의 

공동체일 수 있다면, 동아시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 주도의 제

국적 평화를 넘어서 수평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동시에 근대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가주의라는 함정을 피해

서 다자간의 협력체제인 초국적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탈냉전시대 등장한 동아시

아담론이 표방하는 탈국민국가주의적인 신질서 구상으로서의 동아시아공

동체를 수립하려는 지적인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아공동

체론은 이러한 중심패권-주변부의 양자 구도를 넘어선 ‘수평적 다양체’
로서의 ‘동아시아에 의한 동아시아’의 함의를 새로 창출하는 작업의 의

미가 있다. 

| 주제어 | 동아시아담론, 동아공동체, 수평주의, 탈국가주의, 탈대국주의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_ 117

1. 서론

포스트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지식계에서 생성된 동아시아담론은 탈대국주의

와 탈국민국가주의를 표방하며 지역에서의 중심-주변부의 양자 구도를 넘어선 

‘수평적 다양체’로서의 ‘동아시아에 의한 동아시아’의 함의를 새로 창출하려는 

지적인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다.1) 구체적으로 지식인들은 동아시아라는 상상

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 주도의 평화를 넘어서 수평적이고 자주적인 평

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근대적 

국가주의라는 함정을 피해 다자간의 수평적 협력체인 초국적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동아

시아공동체(이하 ‘동아공동체’로 표기)라는 신질서 구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인들의 이상적인 구상이 국제정치경제 구도라는 현실의 

벽에 맞닥뜨려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적인 프로젝트로서의 동아공동체 구상을 방해하는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다. 

물론 국가들이 주도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단시간에 해결 될 수 없

는 것들이다. 

첫째, 비교적 균질적인 국력을 가진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아세안, 한중일의 

종합국력의 양과 질적인 차이가 크다. 둘째,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국

력의 불균형 때문에 아세안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자간의 협력으로 국제문제에 

성공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셋째, 지역의 대국인 중국

은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과 연관된 장기지속적인 토분쟁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북한과 한국-미국-일본 양대 동맹 간의 대결구도 때문에 동아시아

가 단결하여 경제협력 이상의 다층적인 협력기구를 구성하기가 힘들다. 다섯째, 

1) 이른바 포스트냉전시대에 등장한 ‘동아시아 담론’은 한국의 지식계에서 가장 활발히 토론이 

되고 있는 새로운 사조이다. 본고는 이 사조에서 감을 얻은 것이며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

라. 최원식 외, 2008,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창비; 백 서 외, 2005, 동아

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고성빈, 2017,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고려대학교 출판문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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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대국의식과 양국의 동아시아 경쟁구도가 협력을 방해한다. 여섯

째, 미국은 동아시아가 단결하여 어떤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특히 일본과 중국, 한국과 북한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원인들보다도 일본이 침략사에 대한 독일 수준의 반성을 하

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불만이 높고 따라서 경제협력 이상

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힘들다. 즉, 일본의 성찰의 거부는 동아시아에서 반일감

정의 고조로 이어져 역내의 진정한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상호불신의 벽을 높이

고 있다. 

상기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의 ‘지적 비관주

의’를 넘어서 ‘의지적 낙관주의’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해

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2) 모든 것이 힘들다는 현실인식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미리 한계를 짓고 규정한다면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대결과 경

쟁만을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동아공동체에 대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견

해들을 추론하여 정리해 본다.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엘리트와 지식계의 견해들

을 상호유비하면서 분석해 볼 것이다.3)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나아갈 길을 제안해 본다. 특히 한국은 지식계와 정치의 역에서 모두 

‘지정학적 운명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을 극복할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적 사유를 제시해 본다. 

2)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그와 친분이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현실과 전망에 대해 ‘의지적 낙관주의’를 가졌던 인물

이었다고 평했다. 자신도 예술을 통해 시공을 초탈하고 상실을 상대화하여 살아간다고 밝힌

다. 오에 겐자부로, 2015, 정수윤 역, 읽는 인간, 위즈덤 하우스, 52면.

3) 본고의 동아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저에서 제기한 논의를 주요 출발점으로 삼았

다. 고성빈,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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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시대적 의미

동아시아담론의 사조는 근대에 생성되고 냉전시대에 최고조에 달했던 국가주

의가 동아시아에서 중심부-주변부 간의 위계구조를 격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

런 성찰은 지역의 위계구조를 초탈하기 위해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바라보는 시

각’을 제기하게 되고, 전 지구화시대가 도래하면서 토적 국가주권의 틀에서 

작동하는 국민국가를 초극한 ‘지역의 연대운동’을 사고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한국의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변국이었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심국인 중

국, 일본에게 또한 지역 밖의 대국인 미국에게 여전히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동

적인 위치에 처해있다는 한계에 대한 극복을 추구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한국의 담론에서는 배타적 주권을 주창하는 국민국가들의 공동체, 혹은 초국적

인 시민-지식인의 협력적 연대 혹은 관계망(network)의 사이에서 뚜렷하지 않

고 모호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인 실천

적 프로젝트인 동아공동체 구상으로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인식의 공동체’4)를 

추구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모호함을 반 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 담론에서의 협력적 연대론과 공동체구상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지적인 상상과 사회과학적 실천의 간극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동아시

아의 지역협력을 위한 연대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 초국적 ‘시민-지식인관

계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주도의 공동체구상과는 다르고 논리적

으로도 상호연결이 안 된다. 둘째, 동아공동체 구상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주도

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우선적으로 경제와 안보분야의 국제주의적 협력기구

를 지향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할 가능성이 큰 과제는 담론의 인

문학적인 지향, 즉 무경계-탈중심의 수평적 다양체로서의 동아시아사고와 일치

4)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최원식 외,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233면)의 제안인데 필자는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아세안의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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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상충되는 측면이 크다. 셋째, 인문학적인 상상에서 수평주의적 연

대를 지향하는 시민-지식인 관계망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법적-제도적 

규범과 강제력을 갖추기 힘들고, 지역 국가들의 공동체라면 중심과 주변국가 간

의 위계적 관계로 인해서 수평적인 연대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아시아담

론은 지역의 수평적인 연대로서의 시민-지식인 관계망과 국가를 단위로 하는 

동아공동체 사이에서 어정쩡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넷째, 아래에서 논하듯

이 공동체 담론은 지역의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그것과 지역의 주변부와 소수자

인 한국과 대만에서 다른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자는 전자보다도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을 더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문제들이 전부 회의론을 동반하는 이론적인 문제들이라 천천히 해결한다고 가

정하더라도 당장 인식의 공동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북한이라는 동아시아 시공간의 블랙홀이다. 북한문제는 

포스트냉전 시대임에도 동아시아의 모든 평화적 이상을 깨트릴 폭발성을 가지

고 있다. 나아가 한중일, 아세안의 상호 문화적 거리감과 경제적인 불균형이다. 

사실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데 동아시아 담론의 딜

레마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본고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아공동체 담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상적인 개념인 탈대국주의와 탈국

민국가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다. 본고는 포스트냉전시대인 21세기는 서세동점과 

냉전시대에 생성된 동아시아의 소수자들의 존재를 복원하고 ‘인정’(recognition)

하는 ‘공정한 지배’(fair governance)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창한다. 구체적으

로 동아시아의 소수자인 대만(4-28사건), 티베트(중국의 병합), 오키나와(일본

의 병합), 제주도(4-3사건)에서 벌어졌던 근대적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의 ‘공모

적 지배기제’에 의해 탄압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동아공동체 

구상의 탈대국주의와 탈국민국가주의는 이러한 소수자들의 희생의 근대사에 대

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결코 억압적인 망각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상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냉전 시대인 오늘날은 최소한 탈대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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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국민국가주의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요인도 존재한다. 즉, 국

경을 거의 무제한으로 넘나드는 지식과 정보의 전 지구화 현상으로 인한 국가주

권의 상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한 대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일국주의적 

접근이 점차 제한적이라는 다중심-다극화 현상의 증대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

아시아지역주의 담론을 낳았고, 특히 동아공동체론은 대국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탈중심의 수평주의적 동아시아를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등장하 다. 

전 지구화시대, 국가주권의 상대화되고 있는 시대는 탈대국주의와 탈국가주

의를 추구하는 수평적 다양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그리고 역내의 많은 문제들이 한 국가의 의도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

다. 이렇게 복잡하게 탈국경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탈서구주의, 과거사청산, 

토분쟁, 환경과 기후문제, 북한 핵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국경적이고 

탈국가주의적인 동아시아지역주의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사고는 21세기의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심국의 일국주의적 접근

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자간의 협

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통하고 있다.5) 

구체적으로 ‘수평적 다양체’의 의미는 동아시아가 대국주의와 국가주의에 의

한 상호 대결의 장이 아닌 역내국가들 간의 문화적 다양성과 다자간 협력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 등의 대국의 의도가 규정하

는 동아시아가 아닌 동아시아 성원들이 합의하여 규정하는 동아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주체성을 함유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인문학적인 상상이 스며들어 있으

며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

이 있다. 결국, 동아시아지역주의 시각에서의 공동체론은 인문학적 상상과 사

회과학적 실천의 가능성 사이에서 많은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 주제이다. 

5) 이 같은 서술은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울리히 벡, 2010, 박미애/이진우 역, 글로벌 위험사

회, 도서출판 길. 벡은 세계적인 위기상황-자연재해, 방사능위기, 국제적 테러 등-에 대해

서 일국주의가 아닌 전 지구적인 협력적 접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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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입장

21세기 동아공동체 구성원의 범주에는 한⋅중⋅일과 동남아의 ASEAN 회원

국이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범주설정은 포스트냉전시대 동

아시아의 등장에 대한 지적인 의미와 지리적 경계를 내포한다. 근래의 논의에서

도 ASEAN+3가 주축이 되고 있다.6) 본고는 여기에 대만을 첨가한다.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만을 공동체론에 더한 이유는 동아시아담론이 지향하는 

탈대국주의와 탈국민국가주의의 지적인 프로젝트에는 소수자적 존재인 대만의 

사례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탈대국주의와 주변부의 시각에서 동

아시아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다. 

가. 한국의 논리: 공동체와 협력적 관계망 

동아시아지역주의 담론은 주로 한국의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인 프로젝트

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국가가 주도하면서 전개되는 동아공동체 건설의 프로

젝트와는 논리적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7) 이들의 주장은 국민국가

를 초탈한 지적, 문화적 관계망으로서의 수평적인 협력적 연대의 의미가 크고, 

국가주도의 공동체구상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협력기구를 추구하면서 안보

역으로 확대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ASEAN+3는 동아공동체를 결

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상기에서 논한대로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때

문에 아직은 현실화 되는데 많은 선결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금의 상

황으로는 지식계의 담론에 향을 받아서 국가들이 공동체구상에 나선 것인지

는 확실치 않으나, 어떻든 관심이 증대되고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차이와 현실화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식인들은 시민-지식인

6) 원래의 ASEAN+3에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관계가 매개되면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추가되어 언급되고 있다.

7) 주로 창비의 학자들이 주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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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의 연대와 더불어 공동체구상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억압구도를 허물고 수평적인 다양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

본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계에서는 중심국가-중국, 일본, 미

국-의 주변국에 대한 위계적 인식에 대한 진지한 비판과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수평주의적인 조망에서의 동아시아의 신질서 구상, 즉 지역연대를 위한 노력은 

지역에서의 단일 패권국가 등장의 견제, 시장통합의 실천을 포함하는데, 또 다

른 한편으로는 지역 국가 간 발전의 불균형,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한 난제를 공

동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지역의 진보적 변화에 효율적이다. 그러

나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예외주의로 나타

나는 대국들의 위계적 인식은 수평적 지역연대와 공동체구축에 가장 어려운 해

결과제이다. 즉, 국제주의적 협력과 연대, 나아가 공동체구축 등의 논의가 제대

로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가 냉전시대처럼 국가주의(민족주의)에 기대

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드는 경향, 미국의 일방주의, 중국과 미⋅일 패권경쟁

의 악화 같은 상황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렇게 주변부에서 출발하는 진보적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신질서구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대안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지역연대가 강대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주변부 국가들

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역은 

포스트냉전시대에도 다시 국가들 간의 편가르기와 국가주의적 갈등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집체적 개념에 너무 집착하면 동

서이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고 동아시아라는 상상의 개념적 단위에 특

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탈국가주의, 탈중심, 

탈위계주의의 탈근대적 문제의식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 들어난다. 즉, 동아시

아연대 혹은 공동체는 근대화의 동력인 국민국가주의와 대국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비판과 극복대상인 국가주의를 매개로 한 집체적 대항개

념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담론의 탈서구 지향은 동아시

아의 발전을 방해했던 과거의 봉건적 제도와 이념을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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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원시키려는 노력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따라서 담론은 지역의 주체성을 

세우려 하면서도 그것을 배제와 타자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한국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국가의 경계와 주권의 중요성이 과거와

는 달리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나 국민국가의 존재는 아직까지 지역의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지구화, 정보화현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아시아인들이 국민국가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세월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동아시아담론은 ‘지적인 실천으로서의 동아시

아’,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8)를 표방하는 의식운동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실천적 이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아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이상과 현실적인 측면 간의 차이와 그

로 인한 비판론을 의식하면서 백 서는 그것을 마치 동아시아의 유토피아로 상

상하는 경향도 있지만,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파악하려

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냉전의 조건에서 현실적인 구상이 나타난 1997년 

ASEAN+3체제가 출범한 이래, 특히 2001년 ASEAN+3 정상회의 때 ‘평화, 번

,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구상이 채택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현 단계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

파한다.9) 이것은 아마도 탈냉전의 유동적인 시대적 현상에서 ‘평화’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일 것이다. 또한 최장집의 사회과학적 진단에 근

거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제안마저도 의식한 것으

로 추측된다.10)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논의되는 ASEAN+3 공동체는 국

8) Baik Young-seo, “Conceptualizing ‘Asia’ in modern Chinese mind: a Korean 

perspective,”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2002), pp. 283-284; Arif Dirlik, 

“Culture Against History,” Development and Society 28(2), (December 1999), pp. 

186-188.

9)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공동체론의 성찰｣, 시민과 세계, 2007
년 제 10호, 103면.

10) 최장집, ｢동아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亞細亞硏究, 47권 4호, 2004년,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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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의 타협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순수한 담론의 지향인 탈국민국가주

의와는 상충된다. 이러한 모순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례는 한국 정부의 EU를 

모델로 하는 ‘21세기 평화와 번 의 동북아 지역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

획은 안보공동체로서의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를 내세우

면서 ASEAN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자임하는 대

국 간의 중재역할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이것을 스스로 무시

하는 출발을 보 다. 결국 한국정부의 동북아구상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적인 

공동체나 지역통합 구상이 주변부의 시각과 탈국민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지식계

의 논리와 상충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11) 이러한 

국가 주도의 공동체 추진이 곤경에 부딪쳤던 실례가 보여주는 것은 주변부의 시

각과 탈국민국가주의 실천이라는 인문학적 논리를 사회과학적 실천으로 전화시

키는 데는 근본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시민, 지식인들의 의식의 각성과 그에 따른 

중심-주변의 탈위계적 사고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생성하는 한계를 의식해서인지 국가 간의 공동

체로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단계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

결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는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거대한 전환은 필자가 제시한대로 한국 지식인

들이 동아시아를 ‘수평주의적 다양체’로 상상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반 하는 것이다. 

한국의 담론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공동체구상과 지적인 지역연대의 프로젝트 

사이에서의 간극은 앞에서 논했듯이 동아시아담론이 탈국민국가주의를 모색한

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인문학적 상상에서의 ‘인식의 공동체 혹은 시

민-지식인관계망’은 사회과학에서 구상하는 ‘경제와 안보통합의 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지식인관계망에서의 인식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수준의 국가주의 간의 타협으로 생성된 동아공동체 구상은 사실 탈국

11)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된 것이다.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

공동체론의 성찰｣,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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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가주의에 역행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탈냉전시대 지역의 추세를 반

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형성이 현실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지식인관계망의 의식운동의 공

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자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는 시도도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국제적인 협력과 시민사회 차원의 초국주의적 

연대라는 두 경로를 ‘민주적인 책임’을 매개로 해서 연결하려는 시각을 주시할 

수 있다.12) 이러한 이중의 경로를 연결시키는 시도는 인문학적인 인식의 공동

체론과 사회과학적인 공동체론과의 절충과 타협의 경로를 말함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지식인연대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타협적인 견해를 내세우면서도 지식계의 주장은 시민-지식인의 

연대와 비판활동의 중요성을 국가주의에 대한 견제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

하고 있다. 즉, 대국에 의한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언급하면서 지역이익과 국가

이익을 비교할 때 국가이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는 국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국가중심의 지역전략을 비

판하고 견제하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식인들은 ‘비

판적 지역주의’ 사고를 통해 국가 중심적 사고를 초탈하고 동아시아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판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13) 이러한 제안은 국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식계에서는 시민-지식

인관계망과 국가주도의 공동체구상과의 차이에서 나오는 간극을 심각하게 감지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만일에 한국의 인문학자들의 담

론이 지적인 연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공동체로 가는 것이 종착역이라고 생

각한다면, 양자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다음 같은 주장을 

참조할만하다. 즉, 박명림은 ‘예컨대 이단계적 또는 이중적 지역 협치 형태의 

12)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공동체론의 성찰｣, 117면; 坂本義和, 

1998, ｢세계시장화에 대한 대항구상: 동아시아지역협력과 시민국가｣, 翰林日本學硏究, 
제 3집, 11월. 

13)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공동체론의 성찰｣,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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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통합’을 지름길로 제시한다. 첫 단계는, 경제, 안보, 역사, 인권, 환경, 

노동, 시민단체 등 분야에서 역별로 개별 국민국가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역별 연대기구들과 역내 국민국가들이 함께 

통합적 지역연합기구 혹은 정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국가에서 

출발하여 지역연합까지 가는 과정의 새로운 경로이다. 이 방식은 EU 수준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국가적 지평을 뛰어 넘는 중위(中位)수준의 통합으

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하고 있다.14) 필자가 보기에 ‘공동체구축 2단계론’이 매력적으로 다

가오는 이유는 시민-지식인관계망과 국가주도의 공동체 사이에서 가장 절충적

이고 현실성이 있는 방법론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여기에는 담론의 인문학적인 

개념의 핵심인 탈대국주의, 탈국민국가주의 사고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

가 상당히 스며있다. 특히 첫 단계의 역별 연대기구 구성에서는 시민-지식인

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고, 국가 주도가 아닌 공통의 관심을 가진 

시민-지식인 관계망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대국의 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통합으로 가는 도중에 현실적으로 

국가가 발휘하는 힘의 개입역량을 적당히 인정도 하고 있다. 인문학적인 상상력

과 사화과학적인 실천력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는 공동체구상은 기본적으로 이면

에 부국강병의 기회주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담론의 이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정치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오는데, 책의 부제인 ‘신화와 현실’은 공동체 담론이 

얼마나 이상과 현실의 양 극단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낸다. 이

들은 19세기의 부국강병론으로 21세기 미래를 구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

지만 동아공동체론은 현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동아시아 한마음 모임의 

14) 박명림, ｢좌담: 탈중심의 동북아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 창작과 비평, 2005년 가을호, 

35-36면.



128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통권68호)

미래 가능성’을 순진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논평한다.15) 이 책에서 사회과

학자들은 냉엄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근거로 동아공동체 구상이 아직은 희망사

항이자 정서적이라는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담론을 주창하는 지식인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인문학자들이 중심

이 되고 있다. 그들의 공동체구상은 여전히 탈국민국가주의와 탈대국주의를 이

상적 자원으로 삼아 모호하게 들리는 동아시아의 수평적 지역연대와 시민-지식

인 관계망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현 상태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체논의는 이러한 담론의 이상과는 동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하

며, 차라리 담론을 국가주도의 공동체구상의 반이상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순수 

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창한다. 인문학적인 동아시아지역주의 담론의 

개념들-탈대국주의, 탈중심-주변, 탈국민국가주의-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구

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도, 인문학적인 비전으로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토론

을 전개하려는 특징이 더 농후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비평이 동아시아담론을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비현실

적인 망상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아무리 불가능하다

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처음에는 상상과 비전만으로 인간의 사고를 자극하고 

결국은 현실화되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나.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문화주의와 기능주의적 시각 

올해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이전의 장쪄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겸손했던 ‘화평발전’, ‘화평굴기’를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발전을 지속한다는 ‘중국몽’을 제기하 다. 이는 주변부 국

가들에게 동아시아와의 수평적 협력보다도 중국의 예외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 수평적 동아시아사고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관련하여 동아공동체라는 주제는 다음 같은 의미를 생산한

15) 하 선 편, 2008, 동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EAI, 1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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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정치경제적인 협력체 혹은 공동체추진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이다. 둘

째, 유교문화를 보편적인 동아시아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공동체론에 대한 관심

이다. 그러나 문화공동체론은 주변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협력적 관계망과는 

다르다. 셋째, 국제주의적 협력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지식

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동아시아연대의 의미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예외주의인식

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과연 지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수평적인 동아공동

체 혹은 시민-지식인의 관계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다. 중국지식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이 참여하는 동아공동체는 일종의 

서구에 대항하는 아시아연맹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동아시아 주변부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수평적 협력체가 되는 것인가가 토론주제로 떠오른다. 

우선 기능주의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동아공동체론은 정치와 경제, 외교의 측

면에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東亞’라는 키

워드로 검색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속되는 경제발전이 주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부정

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 외교, 안보분야에 관심이 집

중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안보

와 외교적인 목적을 중시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의 의도를 가지고 동아시

아에서의 소프트파워를 증대한다는 동기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

의들은 대부분 국가를 주체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식

계에서는 인문학적인 동아시아담론보다도 국가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16) 동아공동체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실용적인 동기를 우선시하여 한국과 일본과의 FTA 

등을 시도하면서 경제 역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관

심이 많다. 이는 동아시아에 산포되어 있는 화교경제권, 대만과의 ECPA를 고려

16) 중국의 일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자료는 馮昭奎, ｢建設東亞共同體的十代關鍵因素｣, 外交
評論, No.83, 2005年 8月, pp. 9-18; 王勇, ｢東亞共同體:地區與國家的觀點｣, 外交評論, 
No.83, 2005年 8月, pp.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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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복잡한 지역현실에 적응하여 미래의 지역공동체

를 다층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즉, 지역에는 한미일 동맹, 다

층적인 안보대화의 채널인 ARF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문제에 대

한 대화를 전개하는 보아오포럼(BOA Forum)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

적 대화의 채널과 ASEAN을 포용하면 동아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중국이 의도하는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지속적

인 발전과 미래의 위상강화를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

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대외환경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 미국과의 관

계에 있어서도 안정지향의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이러한 경향을 입증한

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고 국제

제제에 동참하면서도 가능하면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실용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공동체에 대한 시각은 상

당히 기능주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중국의 국가주도의 지역구상에는 민족주의(국가주의)적인 의도도 잠재해 있

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갈등도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다. 또한 국가가 의도하

는 기능적인 공동체구상으로 인해 중국의 지식계에서 동아시아담론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주목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고 있다

고 진단할 수 있다. 

동아공동체 구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신좌파 지식인인 왕후이는 동아시아에서 

이중의 진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상상하는 동아시아담론과 공동

체는 ‘제국’과 ‘저항’이라는 개념의 향을 받는다. 동아시아에는 미국중심의 협

력망과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래로 형성된 ‘상하이 협력기구’와 

‘아세안+6’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동아시아통합은 다중

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이름으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

는 것, 자기보호 기능을 가진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 지역의 자주성을 통해 전 

지구적인 패권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라는 구상 자체가 미

국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시장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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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에서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제국’과 이에 대한 동아시아의 ‘저항’이

라는 이중적 관념이 여전히 동아시아사고에 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동아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서구에 대한 견제의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여전히 서세동점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낳은 

중-서이원론적 상황인식과 중국 예외주의적인 동아시아사고의 전개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아세안+6’와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는 모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협력기구이다. 특히 SCO는 2001년 6월

에 창설되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

한 견제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세안+6’는 ‘아세안+3’에 인도, 호주, 뉴질

랜드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멤버구성은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의식한 힘겨루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왕후이가 이러한 두 기구를 그의 

논의에 등장시키는 이유를 다음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역사적으로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상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전아시아의 국제주의적 사고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양 기구가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것으로서 지적인 상상보

다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주동이 되는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지역의 전략적 균

형과 미국견제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셋째, 중요한 측면으로서 중국은 

미래에 아시아에서의 주도적인 위상을 의식하고 있다. SCO에 러시아가 있지만 

아세안+6에는 빠져있다. 아세안+6에 인도와 일본이 있지만, 양국은 SCO에는 

빠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양 기구에 모두 주요 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주요 조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또한 동아

시아에서는 조정자를 넘어서 지도적 패권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을 나타낸다. 

주변부의 시각에서는 탈냉전시대에 국민국가의 역할과 존재는 과거와는 달리 

배타적 주권과 경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증대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아공

동체 구상에서도 지역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망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

17) 汪暉, 2010, ｢亞洲想像的政治｣, 亞洲視野:中國歷史的敍述, 牛津大學出版社,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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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인들은 아직도 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평적인 

조망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동아공동체구상도 지적인 상상과 

국민국가 간의 협력적 관계망이라는 조망보다도 주로 경제교류의 관점과 미일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적 측면의 협력체라는 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

것은 중국이 아직도 대국주의와 동아시아 협력적 관계망을 추구하려는 탈국민

국가주의 지향의 사이에서 후자에 대한 중요성을 그다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문화주의적인 측면에서 공동체구상을 살펴보면 포스트냉전시대의 중국 지식

계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되살아나는 추세를 나타낸

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공동체구상인지 아니면 동아시

아에서의 유교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서구적인 문화에 대항하려는 의도인지

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동아공동체를 

구상하는 지식인들도 한중일 3국의 유교문화의 보편성이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18)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동아시아의 가치관

을 문화공동체의 공통적 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치 근대 초기

에 쑨원과 따이지타오가 보여 주었던 ‘범아론’적인 사고와 비슷한 성격이 보여 

진다. 즉, 유교문화의 정신적 요소를 나열하면서, 장래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화

합하는 기본정신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공동

체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일본의 역사의식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견제적

인 자세로 바라본다.19) 사실 이러한 추상적인 견해는 중국지식인이라면 일반적

으로 동아시아의식이라는 주제를 토론할 때 보여주는 태도이다. 탈냉전시대의 

탈대국주의와 탈국민국가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의식이 없이 애매모호한 전

통적인 유교문화의 관념을 오늘날의 동아시아에 투사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그

18) 朱虹, ｢共同文化认知是东亚一体化的基础｣, 国际关系学院学报, 2009年 第6期, pp. 

55-57; 丁磊, ｢東亞共同體與中國東亞主義｣, 山東社會科學, 2006年 第4期(總第128期), 

p. 137.

19) 顾丽姝, ｢东亚文化对东亚一体化的影响｣, 云南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年 11
月, 第26卷 第6期, pp.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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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문화공동체를 동아시아의 시민-지식인 사회의 관계망의 개념으로 바라보

기보다는 국가를 단위로 추진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로 보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팡하오판(方浩范)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논하면서 한중일 3국 위

주로 사고한다. 그리고 3국은 공통적인 문화권에 속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역사

인식으로 문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3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은 ‘관망에서 적극적인 태도’ 사이를 배회하고 있고,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

와 배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한다. 

그리고 일본이 주도적인 위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그다지 주도적인 

위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논한다.20) 이러한 그의 서술이 신빙성이 있든지 없

든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론에 대해서 탈국민

국가주의를 지향하면서 대국주의를 비판하는 시민-지식인의 협력적 관계망의 

사고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를 행위주체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공동체라는 무

형의 관계망을 일종의 국가적인 경계의 역관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고를 보

여주고 있다. 

중국의 문화공동체 상상은 현재는 모호한 담론의 단계로서 다목적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탈사회주의 이념화현상이 진행

되면서 그 간극을 전통적인 이념으로 대체하여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유도하려

는 속성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사조에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서이원론적인 인식이 강화되면서 동아시아를 중국이 대표하려는 정서

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공통의 문화의식을 논하면서도 위계성을 표방하려는 경

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천보하이(陳佰海)는 “화하문명의 확산으로 

출현한 동아시아문화는 선후관계의 차이를 띠고 있는데, 중국의 본토문명이 기

둥이고, 조선과 월남은 두 날개이며, 일본은 주변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21) 

이러한 논리에는 위계적인 인식을 표방하면서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20) 方浩范, ｢东北亚文化共同体动因及其政治阻碍-中韩日对待 “文化共同体”的态度｣, 东疆学
刊, 第26卷 第2期, 2009年 4月, pp. 1-6.

21) 陳佰海, ｢東亞文化與文化東亞｣,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997年 第1期,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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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중국의 문화적 동아시아사고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문화공동체 상상은 주변부인 한국의 지식인들

이 주창하는 동아시아론과는 많이 다른 사조이다. 중국 지식인들이 제창하는 동

아시아 문화의식을 기초로 하는 문화공동체 논의는 주변부 시각에서의 관점에

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즉, 탈제국⋅탈식민⋅탈냉전의 성찰적 문제의

식에서 벗어나 단순히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중국의 주도적 위상을 복원하고 

발양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22) 한국과 대만에서 탈근대적 문제의식을 기

초로 출발한 지역의 소수자문제, 탈대국주의, 탈국민국가주의 등의 인문학적 

의시운동이 아직은 중국의 지식계에 구체적인 파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 한다. 앞으로 주변부 시각에서의 동아공동체 담론이 중국사회가 내면화 하

고 있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라는 통합적 민족주의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

갈지 우려된다. 

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대만의 딜레마 

동아공동체구상이 지식계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로서의 경향이 크

다면, 형식상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만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점이 큰 과제로 등장한다. 동아시아담론은 지역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

부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지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주변

부인 대만의 존재를 무시하는 공동체구상은 결국 원래 지식인들이 내세우는 이

상적 측면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중심부인 중국의 의도

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적인 프로젝트로서의 대만

의 동아시아론이 가장 큰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여기서 나타난다. 

지식인들의 동아시아지역주의 담론은 지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식전환

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도 비구체적이며 반드시 가시적 결

22) 이욱연, ｢중국의 동아시아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동아시아’ 논의를 중

심으로｣, 현대중국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년 9월 25일,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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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장기적으로 

대만사회와 결국엔 권력에 향을 주어 변화를 유도하려는 문화적 기획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경우에는 지식인들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이라기보다도 정치경제적인 기획의 측면이 강하다. 그만큼 지식인들의 

국제주의적인 수평주의보다도 각국의 국가주의 간의 권력배분의 조정과 위계주

의가 우세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식인들의 지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된 동아시아담론의 지향들이 공동체구축의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에 무력화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 국가 간의 위계주의가 여전히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닌 지역협력의 관계망으로서의 공동체에 대만의 참여를 이룰 수 있

는가 하는 동아시아담론의 실험이다. 참여한다 하더라도 대국의 예외주의가 여

전히 강한 중국의 견제로 어떤 형태의 참여방식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 문제가 주목이 되는 것은 중국대륙의 지식인들이 동아시아 주변부인 

대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다른 주변부 동아시아에 대

한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동아시아사고가 아직도 자기중심적

이라는 것은 소수자인 대만문제를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대만으로 하여금 동아시아론을 ‘사치’로 만들고 표류하

는 정체성과 국제사회의 ‘고아’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주체는 중국대륙

의 지식인들이다. 대륙에서는 탈서구, 탈동서이원론을 활발히 사고하면서, 미

국과 일본 그리고 국민당에 의해 식민화 되었던 소수자인 대만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대만이 중국의 내부 식민지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대륙의 지식인들이 대만이라

는 금기사항에 도전하여 국가주도의 일방적 대만담론에 무조건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포용적 동아시아사고를 시도하면서 대만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추구할지가 궁금하다.

대만이 국가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처절하다. 

대만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지적-문화적 시각에서 리덩후이(李登輝)의 ‘南進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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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하위제국주의기획’이라고 비판하 지만, 정치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대

만의 동아시아에서의 존립을 추구하려는 처절한 노력이라는 면도 부정할 수 없

다.23) 여기에 대만의 민주좌파 지식인들의 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엿볼 수 있

고 대만이 처한 고립적 현실을 이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도 들 수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비판받았던 남진정책은 천수이비엔(陳水扁)과 심지어 

마잉지우(馬英九)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기본적인 대외발전전략이다.24) 중

국대륙과의 통상과 투자를 강화하는 西進정책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가속화하

여 정치에 앞서서 경제통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따라

서 전략적으로 대만은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ASEAN과

의 경제 및 나아가 공식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처럼 그다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해서 별다른 향력과 발언

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5) 아직까지도 ASEAN과 미국, 일본을 포

함한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

에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고립전략이 큰 작용을 하

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대만에서는 동아시아 공간에서 존립의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확보하려

는 국가주도의 정치경제적인 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 대만이 공동체구상의 토론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인 프로젝트로

23) 南進담론은 대만이 중국대륙에서 탈피하여 동남아에 자본을 투자하여 가까워지고 지배한다

는 독립을 향한 문화와 경제적인 기획이다. 대만의 민주좌파 지식인들은 이를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 다.

24) Linjun Wu, “Taiwan an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Context for Economic 

Statecraft in Asian Regional Trade Area,” Issues & Studies, Vol. 44, No.4, 

(December 2008), pp. 99-128.

25) Tain-Jy Chen and Ku Ying-hua, “Taiwan and East Asian Integration,” in Peter 

C.Y. Chow (ed.), 2007, Economic Integration,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 East Asia: Shifting Paradigms in US, China, and Taiwan Relations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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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동아시아담론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이라는 지역의 소수자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지향하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동아공동체가 지역 경제협력의 동기를 중시하게 되면 APEC처럼 대만의 참여

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양안의 경제교류가 날로 확대되면서 대륙경

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결국은 대륙경제에 통합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특히 마잉지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2010년에 체결한 ‘양안경

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26)

은 사실상의 FTA나 다름없는 것으로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 내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는 ECFA가 

아닌 양안이 동등한 WTO회원국으로서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

다. 그러나 FTA는 주권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대변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대륙과의 시장통합이 이

루어져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편입될 수 있고, 다른 지역 국가들과 있을지도 

모르는 FTA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륙으로의 

경제통합은 미래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만에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을 대륙에 통합하고 외교적 고립화와 정치적인 통합

의 공세를 지속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지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대륙에의 경제적 의존이 가속화되어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통합

적 지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만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

동체에 참여를 안 하거나 중국의 방해로 못하게 되면 동아시아지역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통합도 가속화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만으로서

는 ASEAN+3가 주도하는 공동체구상이 정치경제적으로는 큰 도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아공동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대만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상당

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의 지적인 동아시아사고가 어떻게 구체적인 열

26) 臺灣經濟部, 兩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構想及推動重點, 2009年 4月 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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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맺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루이런(吳叡人)에 따르

면 양안문제는 제국(중국)-식민(대만) 간의 역사와 정치문제인데 ‘주지주

의’(intellectualism)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한다.27)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소수자인 대만이 홀로 겪는 곤경이 아닌 국가 

주도의 정치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지적인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동아시아

담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주변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만딜레마는 동아시아담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확인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상의 ‘리트머스시험지’(litmus test paper)일 수 있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라.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 국가와 진보적 지식계 간의 간극 

일본은 대동아공 권 논리를 내세워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패망하면서 이후 

동아시아를 재론하는 것은 괴로운 과거를 들추어내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금도 

전쟁책임과 반성을 주창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동아시아를 논하는 게 

부담이 되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 사까이 나오끼(酒井直樹)는 동아시아연대 자

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지만 비슷한 문화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대

할 게 아니라, 다소 모호하지만 대동아공 권같은 파괴적인 연대와는 다른 형태

의 공동체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국민국가주의의 연장으로서의 동아

공동체 담론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기까지 한다.28) 기본적으로 일본사회는 아직

도 보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식계와 사회에서는 동아시아를 탈피하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에 내재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29) 

이런 배경에서 지식계가 아닌 국가 주도의 공동체 구상은 대체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추동력으로 삼는 기능주의적인 측면이 농후하다. 중국의 것과 다른 점은 

공동체 참여범위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27) 우루이런, ｢천민선언, 혹은 대만 비극의 도덕적 의의｣, 최원식 외,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

국을 꿈꾸다, 300면.

28) 임지현⋅사까이 나오끼, 2005,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429면.

29) 福澤諭吉, 1960(昭和35年), ｢脱亜論｣, 福澤諭吉全集: 第10巻, 岩波書店.(原載는 時事新
報, 1885年 3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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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견제하면서 후일에 동맹국인 미국의 참여기회를 열어두려는 의도로 해

석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교관인 타니구치 마코토(谷口誠)의 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다음에 동아공동체, 다음에 국가적인 

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창한다.30) 반면에 지식인들에 의한 논의에

는 탈국민국가주의적인 주장도 눈에 띤다. 특히 와다 하루키, 강상중 등의 논리

에서는 탈국민국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공동체 논의는 미-일과 중국 축이 대치하는 신냉전을 조성할 가

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즉, 일본은 미국의 하위파트너로서 집단자위권을 위

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normal state)로 갈 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논해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서 내

부개혁의 의미는 일본 보수주의와 미국과의 협력적 패권동맹기제가 상대화되고 

진보적인 동아시아사고가 힘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국가주도의 공동체론이 대

세이다. 정치엘리트들의 논리를 보면 위에서의 논리대로 지역전략,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동아공동체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게 잘 들어난 사

례가 ASEAN+3이다.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수상

이 제안한 ASEAN+3를 일본이 미국과 같이 거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 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수상은 

‘하시모토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강화와 함께 ASEAN+1(일본)

을 도모하 으나 아세안국가들이 중국과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같은 해 12월 말

레이지아에서 ASEAN+3가 성사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일본의 동아시아정책은 몇 가지 방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의 동아시아정책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편의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하시모토의 제안은 지난 7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2차 아세안정상회담에 

30) 朱建榮, ｢中國はどのいうな ‘東アシア’共同體ゑ目指すか｣, 世界, 2006年 1月,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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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후쿠다 다케오(福田赴夫) 수상의 

‘후쿠다 독트린’이 재차 표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이 중시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가 다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동아시아가 중시되었다가, 다시 고

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는 미일동맹으로 외교의 중심이 옮겨짐

으로써 동아시아는 일본의 관심에서 부차적이 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
紀夫) 시절에는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로 선회했으나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여론의 압력으로 그는 조기 사임하 다. 

둘째,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구상은 중국견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동아시아의 주도권경쟁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ASEAN+3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상호견제는 대단하다. 중국이 점차 부상함

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는 제안을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별로 환 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동아공동

체가 친미적이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본의 동

아시아전략과 공동체구상에는 중국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자인 중국과 동

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전개양상에 많은 변화

가 있을 수 있다.31) 

셋째,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하면 일본의 동아공동체 구상에는 근대화 

역사청산의 미해결로 인한 정당성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지역경제를 주도

하기 위한 경제대국에 걸 맞는 정도의 경제체제의 개방성도 미흡하다. 동아공동

체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인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

는 일본이 공동체에서 미국을 배제한 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한계

가 있다. 결국 일본은 탈아입미 구조를 탈피해야 하는 데, 이것은 단기간에 쉽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타니구치는 동아시아경제의 상호의

존에 주목하고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을 주창하는 동아공동체론

31) 손열, 2008,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중국정책으로서 일본의 지역주의｣, 하 선 

편, 동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EAI, 163-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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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창한다. 이러한 주장은 80-90년대의 미⋅일⋅유럽의 3극구조가 붕괴하고 

EU, NAFTA, 그리고 아시아에 의한 3극구조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보다 신속히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대한 견제심리에서 나온 것이

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에 소원하고 미국과 EU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 본 결과이다.32) 그는 일본이 지나치게 탈아입미의 지향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일본

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차원의 집단안보기구를 

구축할 것도 주장한다.33) 이러한 동아시아 구상은 상당히 정치경제적인 시각에

서 현실주의적인 동아시아사고에 가깝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동기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일본의 국제관계가 지나치게 미국과 EU에 치중해 있는 틈

에 중국이 ASEAN과 긴 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주도적 향력을 발휘 할 것이라는 경계심에서 나왔다.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공동체구상은 결국 중심부인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게 되어 아세안과 

한국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종속변수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일본 민주당 외교정책의 전문가로서 하토야마 총리시절에 동아공동체론의 청

사진을 짜던 테라시마 지쯔로오(寺島實郞)의 논리에서는 타니구치의 ‘탈미입아’

와는 다르게 ‘친미입아’를 모토로 하는 공동체구상을 추진한다. 그는 일본의 근

대사를 ‘親亞’와 ‘侵亞’의 이중구조로 조망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후쿠자와의 

‘탈아론’과 타루이 토오키치의 ‘대동합방론’에서 교차해 나온 일본과 아시아와

의 관계성이라고 논한다. 거기에 일본이 당시 서구,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각축

을 벌이는 상황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연대해 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러

일전쟁 이후 불안해진 국내의 사회상황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국내의 민족주의

의 분출을 억누르면서 조선병합을 피해 수평주의적 연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

라는 상황론으로써 일본중심의 동아시아사고를 옹호한다.34) 동아공동체 구축

32) 谷口誠, 2004,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pp. 84-87.

33) 谷口誠,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pp.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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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장에서도 미국을 배제하려는 사고가 아닌 미국과 일본의 성숙한 관계

로 나가면서 아시아와도 긴 한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친미입아’를 강조 한

다. 그의 동아공동체에 관한 사고는 이렇게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의존관계가 아

닌 수평적이고 성숙한 관계,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사고, 주변부 동아시아를 동

시에 고려하는 세 마리 토끼를 전부 잡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그

는 동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미⋅중 삼각관계’의 맥락에

서 상호불신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35) 

이 같은 주장은 동아시아의 대국중심적인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다. 상대적으로 일본과 주변부 동아시아와의 관계에는 그다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지 미국과의 동맹을 위주로 하면서 동아시아와의 관계

를 경시하는 보수 자민당과는 다르게 사회당은 미국과 동아시아에 모두 관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이다.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내각 시절에 가장 진전된 역사적 성찰을 표방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것을 상기할 수 있다.36) 이후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는 이 담

화의 의미마저 거의 무력화되거나 취소되어 무반성의 과거로 회귀하 다. 이것

은 국가와 국가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시각에서

는 피할 수 없는 경향으로 보인다. 지식인들의 지적인 상상과 정책전문가의 현

실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동아공동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테라시마가 스스로 서술하는 역사인식에서도 이미 그 같은 면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치경제적인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견해들에서는 주로 국가주도의 공

동체를 그리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시각각의 동아시아세력판도를 고려한다. 동아시아담론의 

34) 테라시마 지쯔로오⋅백 서, ｢세계를 아는 힘, 동아공동체의 길｣, 창작과 비평, 2010년 

여름호, 261-264면.

35) 테라시마 지쯔로오⋅백 서, ｢세계를 아는 힘, 동아공동체의 길｣, 268-272면.

36)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 공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이다. 일본이 행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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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상상 혹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동아시아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적

인 정책제안으로서 적합하다. 반면에 진보적인 견해는 주로 지식인들의 지적인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는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면서 정책제안보다는 지적인 상상으로 동아시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관변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공동체 논의를 넘어서 근래에 진보적인 지식인들

에 의한 ‘동북아 공동의 집’구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면 히 살펴보면 이러한 구

상은 사실 공동체 구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새로운 

동아시아사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평가이다. 동아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유럽

의 EU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히 국가가 논의와 구축과정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 다. 근래에 진행되는 ASEAN+3의 공동체구상에 대한 논의에서

도 이 같은 국가주도의 측면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담론에

서 주창하는 시민-지식인의 관계망과는 다른 것이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와 

강상중의 ‘동북아 공동의 집’담론에서는 국가주도의 공동체구상이라는 현실적 

측면보다도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미래상으로서의 지적인 

상상의 측면이 강하다. 

일본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한국 또는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하루키는 ‘신지역주의 선언’으로 파격적인 ‘동북아 

공동의 집’을 제창한다. 이는 한반도를 지역주의의 축으로 삼으면서 지역에 책

임지는 일본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다.37) 예로서, 주변부인 한국을 보는 관점

이 역대 동아시아사고에 비해서 새롭다. 지역협력의 중요한 매개로서 한국의 역

할을 중시하는데 특히 미래의 한반도통일을 의식하면서 동북아로 논의범위를 

삼고 있다. 재일한인 학자인 강상중의 논의도 일본에서의 진보적 지식인의 소리

로 여겨도 좋을 듯하다.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4대 강국의 보장이

라는 조건에서 한국의 세중립화 등 상당히 진보적인 견해들을 표출하고 있다. 

37) 和田春樹, 2003, 東北アジア共同體の家), 平凡社, pp.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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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와다와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공동의 집’을 주창하면서38) 일본이 중심주

의적인 동아시아사고에서 새로운 수평주의적인 동아시아인식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와다와 강상중의 견해는 중심부에서도 주변부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보아야 

한다는 수평주의적인 조망이 들어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일본 중심적 동아시아

사고의 피해자 던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열려진 태도에서 충분

히 읽을 수 있다. 그만큼 일본의 제국의식과 중심의식에 사로잡혔던 과거에 대

한 성찰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양인의 진보적이면서 이상적인 구상은 국가차원에서 보다는 시민-지식인관

계망이 주동하여 국가에 요구하는 초국적인 운동에서 다루어야 할 프로젝트로 

보인다.39) 따라서 정치경제적 현실주의시각에서 보다는 사상과 문화적인 측면

에서의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구상이다. 이들의 주장이 동아시아가 아

닌 동북아를 지칭한 것은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면서 우선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지역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패

권과 일본과의 동맹관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쟁관계가 가장 중요한 구조적 

이슈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국주의를 초탈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서 한국을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중요한 매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

로 이들의 논의는 주변부인 한반도안정이 동아시아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는 사실과 그럼으로써 동북아에서 중심부가 주도하는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변부 동아시아담론의 지향과 같은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주변부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동아공동체 논의에서는 대체로 국가

주도의 논의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논의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처럼 정치경제적인 능력의 현실적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고

38) 강상중, 2001, 이경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39)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5월 10일 한국(109인)과 일본(105인)의 지식인들이 “한국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1910년 8월 22일 병합조약의 전문과 본문이 거짓이라는 성명을 발표하

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한일지식인,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창작과 비평, 2010년 여름호, 463-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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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결국 중심과 주변 사이의 위계적인 공동체가 구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현실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타협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동아공동체는 형식

상 한국이 두 중심국과 주변부(아세안)를 중재한다고 하지만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실상 중일 양국이 견제를 하면서도 공동주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

본은 경제적 지분을 운용하여 과거 침략의 면죄부를 획득하려 하면서 성찰이 없

는 동아시아사고를 지속할 수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 중심-주변부의 위계주의

를 고착시키면서 동아시아담론에서의 탈대국주의 지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후자의 사고에서는 주변부인 한국을 수평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심부로서의 일본의 현실적인 이해를 많이 희생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적

인 국가주도의 동아시아사고에서는 한국과 다른 동아시아주변부와의 수평주의

적 사고가 힘들어 보인다. 지식인들에 의한 진보적인 동아시아사고는 미국에의 

편향에서 벗어나면서 동아시아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수용해야하기 때문

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부의 입장에서는 와다와 강상중의 논지가 더욱 호소력

이 크다. 특히 중심국인 중국과 일본보다도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공동의 집’

은 ‘주변부 시각에서 출발’하는 동아시아담론에 공감하는 것이며 일종의 동아공

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단지 이렇게 주변부에서 출발

하는 공동체 구상은 아직 중심국들에 의해서 지적, 문화적인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현실의 장벽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동아시아담론에 현실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이 2011년 3월 11일 일어났다. 동일본의 대지진여파로 인한 후쿠시

마 원전사고는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주변국에서의 물심양면에서의 도움과 관심이 비등해진 

상황을 자신의 동아시아사고에 연결시켜 강상중은 7월 18일 동경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안전공동체를 향해-에너지⋅리스크⋅거버넌스’ 국제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국가 간 관계에도 상당한 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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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촉구하기에 이른다. 재난의 지역차원의 연동구조를 

언급하면서 그는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안전은 줄곧 중요한 문제 고, 

그 중심이 군사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3⋅11을 계기로 안전의 개념을 

바꾸고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전후’라는 말이 이제는 ‘재해 후’로 바뀔 것이라고 전제하면

서도 이러한 사건을 일본의 우연한 사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전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와다 하루키도 “3⋅11은 새로운 8⋅15이다. 8⋅15는 이제 과거가 되었으며 ‘전

후’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는 탈원전의 주제와 관련해 “한국은 지진과 쓰나

미는 없지만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고, 중국은 대지진의 나라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재해가 너무 많

으며,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동아시아 

안전공동체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며 강상중과 의견을 같이 하 다.4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전후’를 ‘재해 후’로 하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의 냉전과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보다도 자연이 일

으킨 재해에 따른 급박한 협력의 필요성이 동아공동체인식의 각성을 더욱 촉구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황사, 방사능 유출 등의 자연과 인위적 재해

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동아시아는 그 만큼 ‘동아시아안전공동체’를 통하여 

긴급한 상호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상기에서 일본과 미국, 중국

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국가주도의 공동체를 논했던 테라시마마저도 주변국들

의 관심과 도움을 목도한 후에 이 사건이 준 교훈은 동아시아에서 이웃이 행복

해야 자신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공동체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하기에 이

른다.41) 결론적으로 쓰나미로 인한 원자로 폭발의 재난이 주는 교훈은 동아시

아에서 바로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가 자국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일깨워 

40) 강상중, ｢원전사고 대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하자｣, 경향신문 인터넷 판, 2011년 7월 

18일.

41) 테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한겨레, 2011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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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실질적인 교훈을 남겨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동아

시아안전공동체’ 담론은 ‘동북아 공동의 집’ 제안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실천성에 

있어서 더욱 진전된 것이다. 

4. 동아시아시대의 한국의 길: 지정학적 운명론 극복하기

포스트냉전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국 대 소련이라는 대국의 지배구조를 극

복하기 위해 등장한 동아시아담론은 우리에게 미국에의 종속이 아니라 동아시

아의 일원으로서의 주체적 자의식을 가지고 지식과 문화, 정치와 경제발전을 추

구해야 한다는 사고를 촉구한다. 특히 오늘날 지식과 문화 역의 탈경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전 지구적 사회의 등장이 특징이라면 유럽에 비해 상

대적으로 동아시아는 세계시민의식(cosmopolitanism)과 타자에 대한 수평의식

(horizontal thinking)이 부족한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모순

적인 현상은 동아시아에는 ASEAN 성원들 간의 협력, 한미일의 협력은 있으나, 

정작 역내 인접한 주요국가인 한중일의 협력의 경험은 없었다. 서세동점의 위기

의 시대조차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중일의 진정한 협력적 관계는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냉전시대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 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미

래에 모두가 동의하는 지역연대 혹은 EU와 상응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사고한다는 것은 이제 갈등의 시대를 뒤로하고 협력의 틀

을 건설하자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동아공동체 담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장시간의 인내에 근거한 노력이다. 중국의 신좌파인 추이즈위엔(崔
之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 던 EU가 처음에는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상상

으로 보 으나, 오랜 기간의 고통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해서 종국에는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바로 이 시점, 아시아각국의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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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질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 있다. 우리는 아시아의 모

네가 나오길 기대한다.”42)고 하면서 동아시아의 각성을 촉구하 다. 이렇게 

EU를 만들어 내기까지 장기 지속의 과정이 보여 주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긴 시

간에 걸쳐서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는 실험이 시도되고, 결국은 현실화되는 과정

을 우리는 인류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상기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 이외에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협력체제 나아가 

공동체구축에 중차대한 장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동아공동체의 일

원이 될 수 없다.43) 그런데 공동체 결성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유력한 힘이다. 

문제는 동아시아 성원들이 미국의 패권적 개입을 단기간에 극복할 방법이 없다

는 것이다. 그 원인은 미국과의 관계를 사이에 두고서 중국과 일본, 한국과 북

한이 분열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단기간에 털어낼 방도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전은 동아시아의 협력에 대한 대화마저 블랙홀에 

잠겨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국 간의 경쟁구도 안에서 한국의 출구

는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친미(숭미가 아닌)’를 유지하면서 중

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측면에

서 현 문재인정부의 북한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은 역대정부와 비교

해서도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소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교류의 정체를 

인식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단지 이

전부터 학계에서 지적해 왔던 것인데, 중국의 사드보복이 오고서야 본격적으로 

실천하려는 늦은 대응이 안타깝다. 

중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42) 추이즈위안, 2003, 장 석 역, ｢모네의 유럽통합 구상과 아시아협력방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174면. 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는 EU의 기초를 놓는데 

공헌한 인물이다.

43)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미국이 없는 동아공동체는 불가능하며 참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북경대학의 자칭궈(賈慶國) 교수의 견해도 참조하라.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474-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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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소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지정학적 운명론’에 지

배당하고 있다. 단순히 현재의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군사적 대국이 아닌 ‘문화대국’을 추구해야 한다.44) 

김옥균은 구한말 “일본이 동양의 국을 지향한다면 조선은 프랑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 독일, 프랑스의 지식과 문화적 역량(과학기술을 

포함)을 보면 토의 대소는 큰 문제는 아니다. 단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사

이에서 사통팔달의 ‘문화적 교차로’의 역할을 자임하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에게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문화적 대국이 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교에서부터 한자와 중국어, 일본어에 친숙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속류 민족주의를 발휘하여 국문만을 전용하도록 한 것은 한문이

라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포기한 문화적 패착이다. 지금이라도 국한

문을 합리적 수준에서 혼용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개방의 가장 좋은 사례인 

한류문화가 중국, 일본, 아세안에 널리 퍼져 한국의 문화적 향력이 동아시아

를 주도하게 되면 그게 정치적인 대국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유럽의 지식

인과 그리고 일반시민들조차 인접국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열려있어야 토의 크기를 초탈하여 문화적인 대

국이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융합문명’(fusion of civilizations)의 선구

자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유럽의 국, 독일, 프랑스처럼 이웃나라의 언어와 문

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들의 문화를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서 

동아시아문화의 교차로로 탄생하여 문화적 대국의 길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게 

지정학적 운명론을 극복하는 길이고 정치경제적 협력에 앞서 인식의 공동체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길이다. 

44)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백범 김구선생과 조동일 교수에게서 감을 받은 것이다. 김구, 

2002, 백범일지, 돌베개, 431면; 조동일, 2012, 학문론, 지식산업사, 218면; 조동일, 

2010, 동아시아 문명론, 지식산업사, 19면.



150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통권68호)

참고문헌

강상중, 2001, 이경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강상중, ｢원전사고 대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하자｣, 경향신문 인터넷 판, 
2011년 7월 18일.

고성빈, 2017,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김구, 2002, 백범일지, 돌베개.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명림, ｢좌담: 탈중심의 동북아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 창작과 비평』, 

2005년 가을호, 35-36면.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동아공동체론의 성찰｣, 시민과 

세계, 2007년 제 10호.

백 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백 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최원식 외,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창비. 

손열, 2008,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중국정책으로서 일본의 지역주

의｣, 하 선 편, 동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EAI, 163-188면. 

이욱연, ｢중국의 동아시아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동아시아’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년 9월 25일.

오에 겐자부로, 2015, 정수윤 역, 읽는 인간, 위즈덤 하우스.

임지현⋅사까이 나오끼, 2005,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우루이런, ｢천민선언, 혹은 대만 비극의 도덕적 의의｣, 최원식 외, 제국의 교차

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창비.

울리히 벡, 2010, 박미애/이진우 역,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조동일, 2012, 학문론, 지식산업사.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_ 151

조동일, 2010, 동아시아 문명론, 지식산업사.

최원식 외, 2008,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창비.

최장집, ｢동아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亞細亞硏究, 47권 4호, 2004년.

추이이즈위안, 2003, 장 석 역, ｢모네의 유럽통합 구상과 아시아협력방안｣,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테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한겨레, 2011년 7월 28일. 

테라시마 지쯔로오‧백 서, ｢세계를 아는 힘, 동아공동체의 길｣, 창작과 비평, 
2010년 여름호. 

坂本義和, 1998, ｢세계시장화에 대한 대항구상: 동아시아지역협력과 시민국가｣, 
翰林日本學硏究, 제 3집, 11월. 

하 선 편, 2008, 동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EAI. 

한일지식인,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창작과 비평, 
2010년 여름호.

顾丽姝, ｢东亚文化对东亚一体化的影响｣, 云南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9年 11月, 第26卷 第6期.

谷口誠, 2004, 東アジア共同體: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臺灣經濟部, 兩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構想及推動重點, 2009年 4月 13日. 

福澤諭吉, 1960(昭和35年), ｢脱亜論｣, 福澤諭吉全集: 第10巻, 岩波書店.(原
載는 時事新報, 1885年 3月 16日). 

汪暉, 2010, ｢亞洲想像的政治｣, 亞洲視野:中國歷史的敍述, 牛津大學出版社.

王勇, ｢東亞共同體:地區與國家的觀點｣, 外交評論, No.83, 2005年 8月.

朱建榮, ｢中國はどのいうな‘東アシア’共同體ゑ目指すか｣, 世界, 2006年 1月.

陳佰海, ｢東亞文化與文化東亞｣,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997年 第1期. 

方浩范, ｢东北亚文化共同体动因及其政治阻碍-中韩日对待“文化共同体”的态度｣, 
东疆学刊, 第26卷 第2期, 2009年 4月.

朱虹, ｢共同文化认知是东亚一体化的基础｣, 国际关系学院学报, 2009年 第6期. 

丁磊, ｢東亞共同體與中國東亞主義｣, 山東社會科學, 2006年 第4期(總第128期).



152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통권68호)

馮昭奎, ｢建設東亞共同體的十代關鍵因素｣, 外交評論, No.83, 2005年 8月. 

和田春樹, 2003, 東北アジア共同體の家), 平凡社.

Arif Dirlik, “Culture Against History,” Development and Society 28(2), 

(December 1999).

Baik Young-seo, “Conceptualizing ‘Asia' in modern Chinese mind: a 

Korean perspective,” Inter-Asia Cultural Studies 3(2), (2002).

Linjun Wu, “Taiwan an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Context for 

Economic Statecraft in Asian Regional Trade Area,” Issues & 

Studies, Vol. 44, No.4, (December 2008).

Tain-Jy Chen and Ku Ying-hua, “Taiwan and East Asian Integration,” 
in Peter C.Y. Chow (ed.), 2007, Economic Integration,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 East Asia: Shifting 

Paradigms in US, China, and Taiwan Relations (Cheltenham, 

UK: Edward Elgar).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_ 153

Abstract

The Discourse of East Asian Community and Its’ 
Ideal and Limit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 A Suggestion on Overcoming Korea’s Geopolitical Fate 

in the East Asian Period 

Ko, sungbin (Jeju University)

In the post-cold war era, East Asia’s intellectual community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building of a horizontal and autonomous East Asian 

peace system beyond the US-led one. And, they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a series of debates over how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measure to 

establish a supra-national community, a multinational cooperative body in the 

region, which aims at overcoming the modernist ideology, i.e., strong-army 

and rich-state. This grand intellectual project is generated from a vision that 

a formation of new regional order is indispensable to sustaining a peaceful 

environment in the post-cold war era. Significantly of all, East Asian 

community, as an intellectual project, finds its’ historical implications in an 

effort to create ‘East Asia by East Asians’, not a hegemonic power, as well 

as ‘horizontal East Asia’, not hierarchical one, by which to overcome a core 

vs. periphery structure in the region. 

Key Words: The East Asian Discourse, East Asian Community, Horizontal 

Perspective, Post-statism, Post-great st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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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

치⋅사회적 문제도 이해해야 한다. 현실 세계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권력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하나의 권력 

공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영토, 영공, 영해, 그리

고 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안보적 위협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써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확대가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공간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공

간의 특성인 가상성과 현실성, 사회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제어 | 사이버공간,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가상성, 현실성,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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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90년대 초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결합시킨 인터넷이 구

축되었고, 이는 지구적 차원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그리고 지식 네트

워크는 현실 공간과 대비되는 사이버공간을 창조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커

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전자공학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통 가상세계로 지칭된다. 가상세계는 실체적이고 물리적

인 현실 세계와 구분되지만, 우리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 삶 전반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가상세계인 사이

버공간의 향권 내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있다. 가령, 인터넷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알지만 평소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이버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현금지급기(ATM)에서 돈을 찾거나, 병원에 가

서 진찰을 받거나, 차표를 끊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고 받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모두 사이버공간 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인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은 다르다. 우선, 사이버공간의 행위자

는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 개인 등 다양하며 또한 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이들이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가 고유한 질서를 만들 듯이 사이버공간도 기

존 사회의 중심 기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공

간의 의미 혹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적 문제도 이해해야 한다. 즉, 사이버공간의 ‘가상성’ 문제를 이해해야 하고, 또

한 질서를 생산하는 ‘사회성(사회적 커뮤니케이션)’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에 미치는 ‘현실성’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공간이 소위, ‘안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권력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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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히 연결되면서 하나의 권력 공간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토, 공, 해, 그리고 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안보적 위협

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

닌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확대가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된다

는 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공간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1) 

안보화가 “사회적 합의를 간주관적으로 구성한 정치적 담론 및 결과로써 안보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2)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들이 그것을 어떻

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혹은 사이버안보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이

버공간의 안보화를 좀 더 적실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가상성과 현실성’, 그리고 ‘사회성’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성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 즉, 사이버 안

보딜레마와 사이버 공격의 사례 및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

로써 전체 논의를 정리하며 논문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가. 선행연구 검토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내 학계의 활발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구자순의 연구에 따르면 ‘cyberspace’라는 용어가 한국에 소개된 

199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주

1) 장노순⋅한인택,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 경향,”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6), 

pp. 581-582.

2) 조화순⋅김민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7권 제2호(201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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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구는 ‘사회관계

와 커뮤니케이션’ 주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차츰 ‘사이버페미니즘’, 

‘정보 불평등’, ‘사이버범죄 및 일탈’, ‘사이버공동체’, ‘사이버민주주의’, ‘사이

버경제’ 등으로 확장⋅심화되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들 연구들은 일

반 사회과학 방법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성

과를 많이 도출했다.3) 그러나 국내 사회학계의 연구는 그 학문적 특성이 반

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향에 대해서만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

범죄 등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

고 있다.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

로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사이버안보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채재병은 사이버안보 개념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는 연구에서 사이버기술의 발전과 사이버위협의 반비례성을 논의함으로써 사이

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를 잘 설명했다. 여기서 그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국 사이버안보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많은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4) 

신동만, 조성렬, 정 도⋅정기석, 김윤 , 장노순, 한인택, 김소정⋅양정윤, 

조화순⋅김민제 등의 연구도 (국제)정치학계의 사이버안보 연구 발전에 많은 기

여를 했다.5) 이들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담론화, 전략, 법⋅제도, 국

3) 구자순,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 1997-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5권 1호(2008), pp. 197-242.

4) 채재병,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2013), pp. 171-193.

5) 신동만,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국가 및 군의 대응방

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집(2016); 조화순⋅김민제(2016); 조성

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

의,”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2013); 정 도⋅정기석,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

안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논문지, 16권 6호(2016); 김윤 ,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

응 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0권 2호(2016); 장노

순⋅한인택(2016); 장노순,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2호(2017); 장노순, “초국가적 행위자의 사이버공격과 핵공격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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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범 등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안보 구축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의 ‘소니(sony) 해킹’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사이버테

러 사건들을 면 히 고찰함으로써 한국 사이버안보 전략 구축에 필요한 학문적⋅
정책적 함의들을 잘 도출해내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가 주는 함의는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 위협인 사이버안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핵과 재래식 위협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안보문제를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사실, 이들 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이버안보의 문제들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사이버공격 또는 위협 등과 

같은 사이버안보 문제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점을 잘 드

러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연구들은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경도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상적 사례나 위협 요인들로부터 단순히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그

치고 있다.

반면, 김상배는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사이버공

간의 특성을 먼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는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는 ‘복합

지정학’, ‘망제정치’,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다.6) 그러나 그의 연구는 국

제정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분석 수준이 높은 한계를 나타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존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같다. 다시 말해, 그

의 연구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 간 관계의 동등성과 상호성, 또 

한국정치학회보, 39권 5호(2005); 장노순, “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 정치

정보연구, 17권 2호(2014); 장노순, “사이버안보와 국제규범의 발전: 정부전문가그룹

(GGE)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권 1호(2016); 김소정⋅양정윤, “미국과 중

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제17권 2호

(2017) 

6) 김상배,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

치논총, 52권 5호(2012);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57권 1호(2017).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_ 161

행위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

에서 분석수준(국제정치적 관점)을 높임으로써 사이버공간과 행위자 간 분절성

을 나타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층위, 그리고 안

보 위협에 대한 강도를 구분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모든 행위자는 

동등성을 갖게 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협 강도도 확증되기 어렵다. 물론 국

가 행위자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로 인해 사이버안보의 수준이 개인과는 분명 차

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 행위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격하고, 또 국가 수준 

그 이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층위, 또는 규모, 

범주의 구분은 다소 작위적이다. 본 논문이 보기에 이는 사이버안보 문제를 여

전히 전통적인 안보 관점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사이버공간 그 자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필요하게 만든다. 물론 사이버안보를 연구한 몇몇 연구들은 사이

버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안보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안보라는 

개념이 행위자 간 간주관성의 반 이라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도 현실 공간과 사

이버공간의 상호성, 그리고 그것이 중첩되고 분화되는, 그러면서 다시 복합적

으로 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적 ‘사회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연구

들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치 못하고 오로지 안보 문제만 초점을 맞춤으로

써, 그 위험성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소위, ‘과잉 안보화’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

다.7) 게다가 이들 연구들은 기술적 문제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이버 위협을 과장하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 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그것이 왜 안보

화되고, 또 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행위자 간 인식의 

상호성 문제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물론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논의는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코펜하겐 학파의 시각

7) Lene Hansen and Helen Nissenbaum,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3, Issue 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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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관점이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본 논문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전

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본 논문이 인간 및 국가 행위자들

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본 논문은 

인간 및 국가 등 의인화된 행위자들을 비롯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나아가 단말기 및 정보통신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인 비인간 행

위자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행위자 간 분절성 문제 즉, 층위

라든가 향력 강도라든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이

버 사회구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 사이버공간의 전통적 관점

2000년대 이전까지 국제정치 역에서 사이버공간은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국

경 없는 공간으로써, 또 글로벌 공유재로써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

어오면서 국제정치에서의 사이버공간은 초기의 성격과 달리 정보 접근을 거부

하거나 또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후반에 발생한 에스토니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 2008년 그루

지아에 대한 사이버공격, 2010년 이란 핵발전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

이버공격을 비롯하여, 2011년 미국, NATO 국가들의 리비아 사이버공격 검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위협 주체와 대상 문제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사이버공간의 국가 중심성 강화 문제나 군사안

보화는 사이버공간을 국가 간 권력의 각축장으로 변화시켰다.8)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의 주류 시각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사이버공간

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 우선, 자유주의는 초기 사이버공간에 대한 

담론을 이끌었던 이상주의를 넘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자유주의

8) 조현석, “사이버 안보의 복합세계정치,” 하 선⋅김상배 엮음, 복합세계정치론 (서울: 한

울, 2012), pp. 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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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버공간을 토적 경계가 없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지구적 역이라기보

다는 공공적 활동과 사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했다.9) 때문에 

자유주의는 사이버공간을 국제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토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전문가 조직이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기대와 달리 사이버공간은 전혀 규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위협 행위가 증대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10) 

국가 역할 강화는 군사안보화의 경향을 야기했고, 이러한 경향은 사이버공간

에 대해 현실주의 시각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현실주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비국가 행위자나 전문가조직에 의해 반정부 및 분리주의 단체 등이 통제되기도 

어렵고, 또한 통제를 시도한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때문에 

현실주의는 사이버공간을 실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전략적 역으

로 간주하 다.11)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하나의 군사안보 

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다.12) 

그러나 자유주의나 현실주의는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한적 시각을 

제공한다. 현실주의는 사이버공간을 국가적 관점에서 주로 군사안보와 경제안

보 등의 차원에서만 이해함으로써 사이버안보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

하다. 특히, 현실주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자 

익명성, 그리고 동질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주의는 국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 

9) Mary McEvoy Manjikian, “From Global Village to Virtual Battlespace: The 

Colonizing of the Internet and the Extension of realpoliti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4, Issue 2(2010), pp. 383-384.

10) 잭 골드 스미스⋅팀 우 저, 송연석 역, 인터넷 권력전쟁 (서울: NEWRUN, 2006). 

11) Ronald Deibert, “Black Code: Censorship, Surveillance, and the Militarisation of 

Cyberspa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2, Issue 3(2003), 

pp. 517-520; Richard Clarke and Robert K. Knake,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HarperCollins, 2010).

12) 김귀남, “국가 사이버 안보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김한

균 외, 한⋅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5), p. 50; 

김종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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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현실 공간의 정치⋅권력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전통적 

차원의 군사안보적 관점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사이버안보의 복잡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또한 역설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반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달리 사이버공간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이버안보의 주체, 대상, 역을 복합적으로 바라본다. 즉, 자유주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 문제를 국가안보, 국내안보, 사적 보안, 네트워크 안보, 인간

안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시각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협

력을 강조하지만, 질서가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간의 복잡

성 문제를 놓치고 있다.14)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주류 국제정치 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 모두 

사이버공간을 안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이론적 시각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반 하고 있다. 그

러나 사이버공간은 국제정치의 현실 공간과 달리 어느 특정 행위자에 의해 통제

되기 어렵다. 나아가 강대국 간 세력 균형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사

이버공간에서의 각 역과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사이버공간은 다층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사이

버공간은 스스로 발전하고 확장된다. 

다. 복잡계 이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기존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그로 인한 안보화 문제를 인터넷을 둘러

싼 기술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이에 상응하는 인간 행위

자 및 비인간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연결시키

13) Ronald Deibert, “The Virtual Absence of Malice: Cuber Security and Threat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1, No. 2(2009), p. 374.

14) Lene Hansen and Helen Nissenbau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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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사실상 기술중심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안보화되는지 현실 동학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현실 세계의 안보적 관점에 경도됨으로써 단지 사이버라

는 가상공간으로 옮겨진 현실의 권력 관계를 재연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사이버공간의 진화와 변화 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면 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의 복잡성 문제는 변수의 수와 큰 관련이 없

다. 사이버공간의 복잡성은 이를 구성하는 변수의 수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변수

들 간 상호작용이 일방적인 구조의 향을 벗어나 비선형적(nonliner)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계 이론은 사이버공간 속 코드화된 형태로 존재하

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또 그러한 상호성에서 존재하는 비선형성을 강조한다. 

이는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기계적인 복잡성의 

원인을 찾았던 구조적 또는 체계이론적 관점과 차이점을 잘 나타내는 지점이다. 

복잡계 이론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자기구성 및 재생산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준다.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진화’의 요소는 사이버공간의 복잡

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는 사이버공간이 

안보화되며 나아가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준

다. 이러한 관점은 ‘닫힌 시스템’ 속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던 전통 물리학적 입

장과 달리 ‘열린 시스템’ 속 질서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사이버공간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 복잡계 이론의 진화론적 시각은 사이버공

간이 정체 상태가 아닌 끝없는 변화와 적응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15)

15) L. V. Bertalanff, General System Theory: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 

Rev. ed.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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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잡계 이론에서 복잡성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

로 ‘정보’이다. 여기서 정보는 ‘무작위성’과 ‘압축성’의 특징을 갖는데, 바로 이

러한 점이 사이버공간의 복잡성과 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서 복잡성이란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알고리즘이며, 이는 더 이상 압축할 수 없

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단순화 작업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바로 복잡성의 크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볼 때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존재 

그 자체가 복잡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랙탈 이론(Fractal 

theory)’에 의해 좀 더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프랙탈이란 주어진 관찰대상을 

잘게 쪼개었을 때 그 속에 전체 시스템의 모습이 축소된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

를 말한다. 다시 말해, 카오스에서 비롯된 여러 비선형적인 상호작용 속에 질서

가 존재하며, 이러한 질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

을 보여주게 된다.16) 그리고 이는 시스템 전체에서 유사한 패턴들이 변이를 거

듭하면서 나타나거나, 시간적으로 변수들의 변화가 범위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

복되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이버공간 내부에서 자발적인 질서가 등장하는 과정을 ‘자

기조직화(self-organization)’로 개념화된다. 실제로 사이버공간 속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일정한 규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는 시스템 전체

가 조화를 이루면서 특정한 상태로 진화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사이버공간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일정한 질서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사이버공간 내부 

요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창발성(emergence)’ 개념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창발성은 사이버공간의 질서가 구조나 특정 행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사이버공간의 질서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창발 되는 내생적 메커니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계 이론은 기

16) 이러한 구조는 수학에서 프랙탈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곧 복잡계의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 특징이기도 하다. 윤 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

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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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결정론적 입장이 사실상 적실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방성과 불확정성 및 복잡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인간(국가)과 인간(국가)이 연결되는 것이 비인간 

행위자로 인해 매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

려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설명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사이버공간의 복잡계적 성

격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 즉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로부터 야기되는 

안보화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준다. 

ANT는 인간 및 국가 행위자들을 비롯하여, 실제 사이버공격에서 초국적 행

위자로 활동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와 같은 소위 ‘비인간 행위자’까지

도 고려하게 만든다. 또한 이는 사이버공간을 존재하게 하는, 그리고 사이버공

간에 진입하게 만드는 현실 공간의 물리적 존재들, 가령 컴퓨터 단말기, 스마트

폰, 정보통신 장비(비인간 행위자) 등도 고려하게 만든다. 때문에 ANT는 사이

버공간을 구성하는 내외의 모든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어가는 동태적 과정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

들이 어떻게 동원되고 배열되며, 나아가 이들이 하나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것이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재생산하며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한

다. 특히, ANT에 따르면 사이버공간 속 모든 행위자와 이에 진입하는 현실 공

간 속 행위자 및 물질적 환경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ANT는 사이

버공간을 구성하는 구조, 행위자, 네트워크 간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들은 상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ANT에서는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행위자 및 실체(현실 공간 포함) 즉, 행위자-네트워크가 탐구 대상이 된

다. ANT에 따르면 사이버공간 속 행위자는 현실 공간 속의 ‘사회적 존재’ 개념

이 아닌,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로 존재한다.17) 

17)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7); Bruno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Bruno Latour,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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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에 따르면, 사이버공간 속 모든 행위자는 그 자체로 ‘자기조직화’ 메커니

즘을 갖는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및 자기유사성과 

접한 연관을 갖는다. ANT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과정을 존재

론적 차원에서 ‘번역(translation)’으로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권력 획

득과정과 관련 된다.18) ANT는 사물에게도 행위성(agency)을 부여한다는 점에

서, 사이버공간을 인간 행위의 산물로만 이해하는 기존 연구 관점 및 우리의 인

식 체계에 대해 중요한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행위성이란 인간 및 비인

간 행위자가 미치는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향력을 의미한다. 때문

에 ANT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구성하는 이질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제

고시킴으로써 복잡계적인 사이버공간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권력화 과정과 연결되어 안보화 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ANT의 관점은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실상 현실 공간에 경도된 실증

주의 및 해석주의적 태도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사이버공간의 현실, 나아가 ‘사이버 안보화’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시킨다.19) 

복잡계 이론과 ANT의 관점은 사이버 공격 또는 테러를 경험한 국가 또는 인

간 행위자를 수동적으로 바라보았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계를 탈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상호적 과

정에서 조우하고 또 전유한 사물들에게 동등한 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

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준다.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8) 김상배(2012), pp. 118-124.

19) 이희 ,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남한 드라마 시청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경제와사회, 94호(2012), pp.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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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공간의 특성: 가상성과 현실성, 사회성

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은 국가, 기업, 개인, 등 소위, 인간 또는 의인

화된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인 기계,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간 커뮤니케

이션의 증가 및 융합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현상들을 낳고 있다. 즉, 기

술적 네트워크의 범세계적 확산은 전통적 차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행위자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때문에 가상공간의 정치⋅
권력 및 사회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사이버공간의 성격을 좀 더 분명

히 설명할 수 있다.

가. 사이버공간의 개념

사이버(cyber)와 공간(space)이 합쳐진 가상의 개념적 공간으로써 사이버공

간이라는 용어는 1984년 깁슨(Gibson)의 SF 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를 

통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깁슨의 사이버공간 개념은 허구적이고, 

공상적인 의미가 강했다. 이에 발로우(Barlow)는 하나의 단순한 가상적 공간이 

아닌 실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속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부각시킴으로써 훨씬 

더 복잡하게 변형된 공간을 의미하는 ‘의사 전달 공간(Communication Space)’

이라는 개념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20)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생활과 접하게 연관되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지식과 

정보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즉, 무의미하거나 또는 발굴되지 못한 정보들이 사

이버공간을 통해 다수의 지식과 결합하고, 또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

20) 팀 조단 저, 사이버문화연구소 옮김, 사이버파워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2), pp. 

39-41; 곽동수⋅정윤희, “정보통신⋅벤처업 대 특집,” 신동아, 제43권 2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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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내 기관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발전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사이버공간으

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각 경제 주체들은 소모적인 

물리적 거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는 지식정보 제공

에 따른 조직 역량 강화와 노하우 축적에 따른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네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넘는 소통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행위 주체 간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또 이를 확장시켰다. 다섯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공론장의 규모와 역을 확대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 행위자는 시간과 공간, 지역, 성별, 나이,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적 형태가 아닌 사진, 상, 소리 등 그 형태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형성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은 문화 교류를 비

롯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수준을 증대시켰다.21) 

이처럼 사이버공간은 행위자의 삶이 현재화되게 만듦으로써 현실 공간과 통

합되고 있고, 이는 기계적 조직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체와 같이 자기

발전을 하며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은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수

시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생성하며, 유통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누

구나 안보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는 사실상 특정 지역 또

는 특정 행위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된다.2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이버안보의 개념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2011년 발표된 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보고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변경하며, 저장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구성된 상호 작용의 역”이

며, 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기반시설, 서비스 등을 지원하

21) 박상돈,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 p. 349. 

22) 정준현, “고도정보화사회의 국가사이버안보 법제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2013), pp. 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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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다른 정보 시스템들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3) 미국은 ‘사이버공

간 정책 검토’에서 사이버공간을 인터넷, 전기통신, 컴퓨터 시스템 및 주요 산

업에 내장된 프로세서와 제어기가 포함된 ‘정보기술기반시설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NATO는 사이버공간을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로

서 형성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와 전자기적 스펙트럼을 이용한 정보 

저장, 변경, 교류로 특징지어진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경우, 사이버공간을 “인터넷, 전기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직⋅간

접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 일본, 

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이버공간을 가상공간, 전자적 세계 등으로 지칭하며,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둔 저장⋅변경⋅교류 등 정보 처리 역으로 한정하

고 있다.24) 

이와 같이 다수의 국가 및 기구들에서는 사이버공간을 가상의 정보 처리 공간

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들의 정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그 실체적 조건이 되는 물리적 기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사실 이 부

분도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이버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안보의 쟁

점이 된다. 이는 사이버안보의 범위 및 의미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사이버안보의 대상이 단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통신망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기반인 정보통신기반시설까지 포함되는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류시조, 문장열 등의 정의는 주목할 만하

다. 우선 류시조는 사이버공간을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서 지칭하고 전화선, 

동축케이블, 광섬유, 전자기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생체 

전자 환경(Bioelectronic Environment)’으로 정의한다. 한편, 문장열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은 “다

23) “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UK in a digital 

world,” 2011, p. 11. 
<file:///C:/Users/mun%20inchul/Downloads/2011.11%20The%20UK%20Cyber%20Sec

urity%20Strategy%20(1).pdf>

24) 채재병,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정치정보연구, 제16권 2호(2013),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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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물적 정보체계와 기반구조, 전자기 신호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 그리고 그

것을 사용하는 인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행위자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이고 할 때 이러한 정의는 인간요소와 함께 물리

적, 그리고 비물리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

다. 이렇게 물리적 조건을 사이버공간의 구성요소로서 규정할 경우, 우리는 이

에 대한 모든 위협과 안전 문제를 좀 더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접근은 우리에게 사이버안보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

들어 준다.

정리하면, 사이버공간은 인간을 비롯한 조직 및 국가 행위자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의식⋅사고⋅가치관, 나아가 사회 제도 등에 향을 미치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비인간 행위와 인간 행위자간 동등한 관계성을 

맺고 또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

서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기계적 공간이 아니며, 인

간의 욕구와 심리가 반 된 심리적 공간의 성격을 반 하다.25)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오로지 인간 또는 국가라는 현실 공간의 전통적 행위자만의 전유물도 아

니다. 사이버공간은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동등하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이 그 특성과 행위

자 욕구가 결합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본 논문이 보

기에 이러한 문제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 기술발전과 접목되어 점차 

안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나. 사이버공간의 가상성과 현실성, 사회성

사이버공간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나 기술적 신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기술적

25) 황상민, “사이버공간의 자아, 그리고 사이버 정체성의 발달,” 과학사상, 제38호(200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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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화된 인간의 인식과 노력이 투 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구조

와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가상의 현실 공간도 

이해해야 한다. 가령, 우리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다른 행위자와 채팅을 한다

고 할 때 우리는 가상공간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현실 공간에 존재한다. 또한 어떤 정보가 비록 왜곡된 거짓 정보라 할지

라도, 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공간에 확산되어 현실 정치에 향을 준다면, 

이는 단순히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고만 볼 수 없게 된다. 주지

하듯이, 기술발전의 심화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가속화한다. 따라서 현재 가상

공간은 그 확장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상현실 공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즉, 사이버 현실 공간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부와 권력이 현재화되면서, 

현실 공간의 실체적 위협으로서 존재하고 있다.26)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행위자

의 인식이 투 되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위협의 주관적 가치가 객관화되고, 이

러한 객관화는 현실의 권력 관계를 반 한다. 때문에 비물질적 역이라는 특성

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형태와 조건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가치적 

구성은 현실의 권력 구조를 일정정도 반 하고 있다.27)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가상성 문제는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징

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물론 사이버공간은 기술적 조건에 의해, 그리고 인간의 

인식과 관념에 의해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이 물질화 및 현실화되고 있다

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인간의 의식과 행위에 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현실 사회를 대체할 순 없겠지만,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가상성’과 ‘가상의 현실성’ 등 복합적 의미를 갖는

26) Howard Rheingol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1993).

27) 장노순⋅한인택(2013), pp. 583-585.

28) Michael Benedikt(ed.), Cyberspace: First Steps (The MIT Press, 199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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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29)

앞서 논의했듯이, 사이버공간은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써 행위자 간 커뮤니

케이션에 의한 관계에 기초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가상현실적 공간이기 때

문에 행위자 간 관계는 간접적인 성격을 가진다. 가령,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 내에서도 행위자들은 상호 대화, 정보교환 등 다양한 의사소통행위

들을 하지만 이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

서 사이버공간에서는 시각화 된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특히 이는 ‘실시

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로 논리적 표현보다는 구어적 표현에 기반을 둔

다.30)

본체크(Bonchek)는 인터넷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행위자 간 

의사소통 방식을 좀 더 부각시키고, 나아가 정치⋅권력 및 사회적 성격을 추론

해낸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에 의해 기존의 방송구조와 인터넷의 

망구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넷캐스트(Netcast structure) 커뮤니케이션 구

조로써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은 방송구조를 통해 매개된 다양한 정

치, 사회적 현안이 넷캐스트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으로 결합

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가상현실공동체’를 창출한다.31)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러한 넷캐스트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인해 정치적 정보가 양적으

로 증가되며, 이러한 정보의 증대는 제공자가 의도한 특정한 정보수용자뿐만 아

니라 의도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본체크가 주목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정치⋅권력적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의 안

보화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담론은 사회적 행위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공

간에서의 의사소통은 형성된 논리보다는 수용자의 해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제한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는 사회적 관

29)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p. 372.

30) Howard Rheingold(1993), p. 363. 

31) Mark Bonchek,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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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문제는 단순히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는 행위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그 성격에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안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위, 사이버 위협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의 의미를 우선

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미를 비롯하여 위협 

주체 및 대상(인간 및 비인간행위자)에 대한 의견도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

다.32) 

4.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

보통 담론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개인, 사회, 국가

를 비롯한 행위자 주체의 인식에 향을 미치며, 이는 곧 정치화된다. 같은 맥

락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화 문제도 행위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

통 행위를 통해 담론화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식과 연계되면서 정치⋅권력화 

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들의 인식과 객관화 조건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적 관계는 기술적 조건에 기반을 둔다. 이를테면, 정보전송 

기술이 급증하면서 사이버공간의 시⋅공간은 더 이상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장

애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로 하여금 정치⋅권력과 관련

된 장소 인식을 무너뜨리도록 만든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장소에 기반

을 둔 특정 유형의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경험을 해체시킴으로써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경험을 공유화 또는 동질화시킨다.33) 즉, 사이버공간은 현실 세

계의 시공간적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정치⋅권력의 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32) 채재병(2013), pp. 181-182.

33) Joshua Meyrowitz,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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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정치적 이슈가 곧바로 현실 세계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슈가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한 현

실 사회적 조건들을 포섭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이버공간

은 탈중심화되어 있고, 정보 흐름 또한 중심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열이나 정보 접근 제한

들은 대부분 실패한다.34)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현실 세계와 달리 행위자들의 

의사 결정 참여의 기회가 무제한적이고, 또한 반위계적이라는 점에서 이슈의 현

재화, 혹은 안보화의 문제는 사실상 물리적 공간에서의 정치⋅권력에 기반을 둔

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정치⋅권력적 문제를 가상공간으로 한정할지, 

또는 물리적 기반을 포함하는 현실로까지 확장할 것인지는 사이버공간의 안보

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사이버공간은 가상성, 현실성, 사회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확장되거나 축소되고, 또는 서로 

중첩 및 융합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

한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 부문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간과 현실 세계의 중첩성이 증대

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을 누가 지배하는가는 

21세기 국가의 핵심 이익이자 목표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발전

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국가안보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는 점이다. 

가. 사이버공간의 안보딜레마와 사이버위협

냉전이 해체되고 종교⋅인종⋅ 토⋅자원 등 비전통적 차원으로까지 국가 위

협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은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기 시

34) 팀 조단(2002), p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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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35) 특히, 사이버위협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개인을 비롯한 조직,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

문에 사이버위협의 성격은 기존의 비전통적 안보와 달리 한층 더 복잡성을 갖는

다. 이를테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딜레마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전통적 차원의 안보딜레마와 달리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딜레마는 기술발전에 의한 내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 사이버공간의 확장성과 관련된 -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의 증대는 

정보의 과부하를 야기하며, 이러한 과부하는 다시 기술적 조건의 발전으로 이어

진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인한 다량의 정보는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과부하

를 야기함으로써 더 높은 또는 더 많은 기술적 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공간이 확장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위협의 기회, 즉 취약

성이 높아진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가상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존적 

기반이 물리적 형태인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딜

레마’는 더욱 복잡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안보의 복잡성은 행위자로 하여금 

기술의존성을 증대시키며, 기술 발전의 형태는 행위자의 행동을 구조화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안보딜레마는 사이버위협의 유형과 특징에 의해 좀 더 명확

히 드러나며, 이러한 문제가 곧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강화시킨다. 2016년 시

만텍에 의해 발표된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ISTR)’ 제22호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 형태는 ‘일상에서 이용가능 

한 수단을 이용하는 자력형 공격’,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보타주 및 체제 전복

을 위한 표적 공격’, ‘사이버 은행 절도’, ‘이메일 공격’, ‘매크로, IT 툴을 이용

한 악성코드’, ‘클라우드 환경의 공격’, ‘IoT 공격’, ‘랜섬웨어’ 등이었다. 이중 

과거와 달라진 점은 사이버 위협이 쉽게 이용 가능한 IT자원을 활용한 ‘자력형 

공격’,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보타주 및 체제 전복을 위한 표적 공격’, ‘IoT 공

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35) 채재병(2013),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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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쉬운 IT자원을 활용한 자력형 공격과 관련하여, 공격 주체들은 복잡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워쉘(powershell)이나 MS 오피스 등 일반 

PC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 스크립트 언어나 파일을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은 흔적을 

덜 남기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이버 

공격은 2016년 들어 ‘정치적 목적의 사보타주 및 체제 전복을 위한 표적 공격’

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자들은 미국 대선을 겨냥

하여, 각 정당의 정보 디스크를 지우는 악성코드인 샤문(Sahmoon) 공격을 하

거나 대량의 정보 유출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불화를 조장했다. 마지막으로 주

목할 만한 형태는 2016년에 들어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본격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라우터, 보안 카메라 등 IoT 디

바이스로 구성된 미라이(Mirai) 봇넷이 사상 최대 규모의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oT 디바이스에 대한 공격 시도가 2016년에 들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또한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평균 2분에 한 번

꼴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6)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은 침해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국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사이버위협의 유형은 사이버공격, 사이버첩보, 사이버테

러, 사이버범죄, 사이버전쟁 등 목적과 결과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위협 주체

도 개인, 조직,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유형별 경계와 성격은 중첩되거나 복합적이다. 마찬가지로 위협 주체도 개별적

이거나 또는 각 행위자 간에 상호 연계성이 존재한다.37)

사이버공간이 행위자의 인식에 의해 재구성되며, 또한 현실 공간과 중첩된다

는 점에서 사이버안보는 ‘현실 공간적 차원’, ‘가상 공간적 차원’, ‘인지적 차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차원은 ‘군사⋅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적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현실 공간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은 각 역 모두 

36) “일반 IT 툴 이용하는 사이버 공격 증가, 안전지대가 없다,” NextDaily, 2017. 4. 27.
37) 장노순⋅한인택(2013), pp. 5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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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정보시스템’ 파괴 및 유실, 또는 손실과 관련된다. 그러한 점에서 첫째, 

군사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군사와 관련된 모든 전자회로가 파괴되는 것이

다. 다음으로 정치외교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네트워크 파괴와 손실로 인한 

군사 및 외교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제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네트워크가 파괴되거나 손실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이 제한되

어 산업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역에서의 사이

버위협은 재해⋅재난 네트워크 등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기반시설을 비롯한 

국민 생명에 치명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상 공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위협은 각 역 모두 ‘정보 노출 

및 유실, 그리고 삭제’와 관련된다. 첫째, 군사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군사

정보시스템 해킹 및 바이러스 침략, 악의적 전자우편 대량 발송으로 인한 군사 

네트워크 마비, 무선 전파 차단, 안보관련 방화벽 침투 등을 통한 군사적 취약

성 증대와 관련된다. 둘째, 정치외교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해킹을 통해 잘

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거나 외교 대상국에게 군사 관련 외교정책 방향을 왜곡 또

는 변경시켜 전달하게 만듦으로써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국익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경제 역에서의 사이버

위협은 각종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킴으로써 국가 재정 및 경제에 타격을 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넷째, 사회문화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일반 검색엔진 

등을 마비시키고 바이러스를 배포함으로써 중요 정보 유통에 장애가 발생되게 

만든다. 가령, 이는 교통이나 재난정보 등을 악의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회 혼

란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첫째, 군사 역의 사이버위협은 잘못되거나 위

협적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군 조직의 이

완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정치외교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국가

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조

장하여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한다. 나아가 이는 국내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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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관련된다. 셋째, 경제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산업 관련 정보를 유출 또

는 삭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

한다. 넷째, 사회문화 역에서의 사이버위협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국민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를 통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다.38)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각 역에서의 안보 위협은 변화된 국가 안

보 환경을 나타내며, 그것의 경계는 기술발전에 따라 중첩되거나 허물어지고 

있다. 

나. 사이버위협(공격)의 사례와 쟁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우리 삶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5억 명 중 

약 36억 명이 인터넷에 가입해 있다. 또한 하루 평균 발송된 이메일은 약 206억 

건(2017년 5월 7일 기준)에 이르며, 구글 검색을 비롯한 SNS 이용 건수만 해도 

약 55억 건에 이른다.39) 

한국의 경우만 해도, 2016년 7월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8.3%

로 43,636천명에 이른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약 8,726명이 증가한 것이

다. 또한 일반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모

바일 인터넷이용률도 85.9%에 이르는데, 특기할 점은 60대 연령층의 모바일 인

터넷이용률이 73%, 70세 이상은 24.5%로 집계되고 있다.40) 이처럼 사이버공

간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위한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 생활 전반에 걸쳐 

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발전과 사용 증가에 따라 사이버공간이 확장되면 될수록 

사이버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서 

38) 이미정⋅한승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제48권 

제2호(2005), p. 40.

39) ‘worldometers’ 검색 (http://www.worldometers.info/kr/)

40)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서울: 미래

창조과학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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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안 약 75% 이상의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 고, 이로 인한 피해

액은 연평균 약 23억 원에 이르렀다.41) 또한 정교한 스피어피싱 이메일에 의존

하는 ‘업무 송금 유도 이메일 사기’는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400개 기업에서 

약 30억 달러를 탈취하 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이메일 131건 당 1건에 

걸쳐 악성 링크 또는 악성 첨부 문서가 유포됨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조직, 그리

고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42) 이밖에도 2003년 1월 25일에는 

9시간 동안 국가 인터넷 접속이 마비됨으로써 전 세계 75,000여 개 시스템이 

접속 불능상태에 놓임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사회적 충격이 초래한 바 있

다. 또한 2007년 5월 에스토니아 금융 및 정부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2008년 11월 러시아와 그루지아 간 사이버 전, 그리고 같은 해 러시아의 미군 

군사비  네트워크 바이러스 침투 사건, 2010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스턱스넷(Stuxnet) 공격, 2012년 미국과 걸프만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 등은 대표적인 사이버안보의 피해 사례들이다.43) 

이처럼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국가나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핵티비즘

(hactivism)이나 사이버 테러로 인식되던 문제가 개인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국

가 수준으로 공격 대상 및 주체가 확대됨으로써 사이버안보의 문제로 그 성격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국가일수

록 사이버안보의 취약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리비키(Libicki)는 사이버위협(공격)의 복잡성 문제

를 8가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즉,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는 ‘귀속성 

문제(attribution issues)’, ‘피해의 전망(prospect of damage)’, ‘반복된 사이

버 공격의 적용 가능성(possibility of repeated application of cuber 

attack)’, ‘보복을 통한 공격자 무력화 가능성(possibility of disarming 

41) 김정덕, “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 p. 105.

42) NextDaily, 2017. 4. 27.
43) 조현석(2012), pp. 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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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ers by launching retaliation)’, ‘제3자 문제(third party issues)’, ‘확

전의 위험(risk of escalation)’, ‘역치의 문제(threshold issue)’, ‘책임성의 문

제(liability issue)’이며, 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차례대로 설명

하면, ‘귀속성의 문제’는 사이버공격의 행위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피해의 전망’은 실제 사이버공격이 의도한 바와 같이 피해를 야기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된 사이버공격의 적용 가능성 문제’는 반

복된 공격이 최초 공격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증할 수 없으며, 또한 공격 

대상으로 하여금 학습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을 통한 공격자 

무력화 가능성 문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공격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누

구나 손쉽게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보복의 효과가 있

는지 확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3자 문제’는 사이버공간이 유기적 성격에

서 비롯된 것으로 공격자 외의 제3자가 연루됨으로써 공격자의 귀속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확전의 위험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현

실 공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치의 문제’는 국가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책임성의 문제’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 독점이 민간 역의 취약성

을 증대시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 인프라는 국

가보다 민간 역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국가가 이에 대한 안보 

책임을 전적으로 독점하려할 때 민간에 의한 보안 유지 및 강화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44)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속성의 문제이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피

해 당사자가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보복과 응징, 즉 억제(deterrence)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안보의 성공 여부는 응징과 보복의 확실

성 및 신뢰성에 따른 억제에 달려 있다. 때문에 공격 주체가 불확실할 경우 피해

자는 응징과 보복을 가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억제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

44) Martin C. Libicki, Cyberdeterrence and Cyberwar, RADN, 2009; 부형옥, “사이버 안보

전략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국방연구, 제56권 2호(2013), pp. 13-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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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물론 억제의 어려움은 공격자의 또 다른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귀속성의 문제는 공격 우위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어보다 공격이 유리하다. 

귀속성 문제는 기술적 차원에서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는 인터넷의 

구성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교환 및 유통을 가능하도록 만

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잘 알려

져 있듯이, 데이터의 송수신을 보장하는 표준규격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이다. 그리고 단말기마다 고유한 식별 번

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라고 한다. 그런데 

보통 사이버공격은 존재를 감추기 위해 발신 IP 주소를 위장한다. 그러한 점에

서 일차적으로 IP 주소의 확인 불가는 귀속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최근

의 사이버공격은 이러한 IP 주소를 위장하지 않고서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귀속

성 문제를 더욱 증대시켰다. 예를 들어, 봇넷(bot-net)은 다수의 불특정 컴퓨터

들에 바이러스를 통해 침입하여, 소위 좀비 PC로 만들어 버린다. 해커는 수십에

서 수만 대의 좀비 PC에게 명령을 전달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 접속 신호

를 보냄으로써 해당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사이버공격을 수행한다.46) 

때문에 이러한 진화된 형태의 사이버공격은 사이버안보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

시키고 있다. 따라서 귀속성 문제를 둘러싼 제반 문제는 사이버안보의 개념 정

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게 만든다. 

5. 나오며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이버공격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

스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침입⋅마비시키거나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일체의 

45) 장노순⋅한인택(2013), pp. 591-592.

46) 김종호(2016), pp.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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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범죄, 사이버첩보는 모두 사

이버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귀속성의 문제로 인해 사이버공격이 

범죄인지 테러인지, 또는 첩보인지, 나아가 분쟁인지, 전쟁인지 사실상 엄 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사이버공간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반문화적 

행위 등은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도 결국 사이버공격으

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본다면, 이는 사이버테러와 별 차이가 없

다. 게다가 사이버공격의 형태가 정보 해킹의 형태라면 이는 범죄나 첩보가 되

나. 하지만 만약 그것이 국가 또는 군사 정보와 관련되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여지를 만들거나 만들었다면, 이는 범죄나 첩보가 아닌 사이버테러의 성격을 갖

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또는 개별 조직 및 행위자의 

노력이 공격자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공격 기술을 요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

로 억제가 실패한다면, 그 피해의 규모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국가적 차원까지 확대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사이버테러를 넘어, 사이버전

쟁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귀속성의 문제로 인해 공격자를 특정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누군가를 특정하게 되어 보복 및 응징을 감

행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공격 주체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점에

서 사이버안보의 개념도 사이버보안, 그리고 사이버안전과 엄 한 구분을 힘들

게 만들고 있다.47) 결국,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는 그 특성으로 인해 위협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제적이지 못하고 

적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 문제’

를 논의했다. 지금까지 논의 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

데, 이는 곧 사이버안보의 핵심인 취약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

47) 김인중,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안보 (서울: 글과 생각, 2013), pp.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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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이버안보 전략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행위자는 실체를 드러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나 정치 권력적 강압으로부터 자유롭

다. 또한 행위자는 익명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

며, 나아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그러한 점에서 무분별한 정보의 왜

곡 및 확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익명성은 귀속성 문제로 이해된다는 점

에서 사이버공간의 안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로,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이버공간은 시간, 

공간, 나이, 인종,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며, 누구나 정보를 생성, 유통,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매체들의 정보 흐름이 보통 일방향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

용으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공간에 있는 그 누구와도 교

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및 교육의 확산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이버공간의 

쌍방향성은 인간 삶의 낙관적 방향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 접근의 비제약성은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 및 군사 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

격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 접근의 비제

약성이 확대될수록 사이버안보의 취약성도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사이버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속 행위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다. 별다른 장치 없이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언어나 국경, 그리고 시간

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24시간 내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

버공간의 특성은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 모든 행위자가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있

으며,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약성은 항상적이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요구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기술발전

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확장이 역설적으로 다시 취약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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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and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Mun, Inchul (Sungkyunkwan University)

To explain the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echnical problems but also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Like the 

real world, cyberspace has become a power space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power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ther words, cyberspace is recognized as a new security threat and 

space of opportunity such as the territory, airspace, territorial waters, and 

universe. However, cyberspace is a virtual space, not a physical entity and 

has a different character unlike existing physical spaces. because it is driven 

by actors and extendability. Therefore, cyberspace can be changed in 

character depending on how actors perceive it and how they construct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virtuality, reality, and sociality of 

cyberspace in order to understand cyberspace and its security.

Key Words: Cyberspace, Cybersecurity, Cyberspace Virtuality, Cyberspace 

Reality, Cyberspace 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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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Different Names”(Asian Perspective, 2017) 등이 있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LSE)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관심은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경제협력,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연구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과 통화전쟁: 통화금융 책략의 관점] (2017),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국제금융정책: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 사례](공저, 2016) 등이 있다.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플로리다 주립대학 정치학 박사. 주요 관심은 미국정치, 국회와 선거

등 한국 정치과정. 주요 논문으로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공저, Party Politics, 2017), 주요 저서로 [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공저, 2013) 등이 있다. 



2012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핵비확산과 국제정치학과 정책대안 최아진

2.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 평가 : 긴축재정하의 ‘선택과 집중’ 이동준

3. 신국제질서의 태동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 조성렬

4. 북한의 서해상 도발리스크에 대한 테계적 관리모델의 개발

: 인디케이터 분석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손효종⋅김재호⋅김용호

5. 지지율로 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가상준

| 여름호 |

1.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손기영

2.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전환정책과 한국적 함의 박인휘

3.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신정화

4.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5. 2011~2012 러시아 총⋅대선 결산 : 평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세호

6. 푸틴 집권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 러 대응전략 서동주

7.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

: 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김성배

8.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채 박휘락

최근

발간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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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호 |

1.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 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차창훈

2. 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의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백병선

3. 중국의 ‘대전략’ 논쟁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시각에서 차이동지애

4. 국방개혁 : 유럽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 박민형

5. FTA 협상 분석의 이론적 틀 : 협상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김기홍

6. 이익집단정치와 미국의 다원주의 : 유태계 미국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성진

| 겨울호 |

1.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 추진방향 분석 김정현

2. 한탈냉전기 군사혁신론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공군의 군사혁신 엄정식⋅설인효

3. 중국공산당제 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4. 일본 FTA 정책의 변화 손준헌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과 남북한의 대응 정주신

6. ‘인간안보’의 북한적 함의 : 북한인권문제 개입을 중심으로 이승열

7.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일 연구

: 45개 민간외교단체 서베이 결과를 중심으로 송경재⋅김형호

2013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과 미국의회    황지환⋅최아진

2. 개혁개방이후 시민사회논의의 중국적용에 대한 적실성 고찰

: 종교영역관련 비영리단체활동사례들을 중심으로       박만준

3.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의 구조와 함의 김치욱

4. 남북관계 세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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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김재한

2. 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 

: 종교영역관련 비영리단체활동사례들을 중심으로        차재권

3. 갈등적 동아시아 해양질서 : 국제조약,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 전기원

4. 중앙아시아 정치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 내재적 문화 복원과 외재적 문화 침투 현상을 중심으로 이영형

| 가을호 |

1. 독도 방어 능력의 발전 방향 :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중심으로   김재엽

2. ‘투키디데스’가 바라 본 북중군사관계의 동인(動因)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중심으로    강정일

3.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정책 :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최원기

| 겨울호 |

1.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제의와 함의    유희복

2. 일본 ‘무기수출 3원칙’ 완화 과정의 배경과 전망       정재욱

3.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추진과 러시아의 대응 고재남

4.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항공수공능력 발전방향 남창희⋅김순태

5. ‘80년대 남북관계와 한국사회의 대북관 : 이상과 현실 남성욱

2014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중국의 민주화 : 2010년 선거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유현정⋅민태은

2. 냉전시대 그린데탕트의 경험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고상두

3. 비전통안보 부상과 아⋅태지역 미국 주도 동맹체제 강호 : 한미동맹의 함의 박재적⋅김동수

4. 남한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에 있어 정당역할 남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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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경민

2. 중국의 대한국 외교관계 변화 연구 곽덕환

3.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와 6자 회담 전재성

4. 프랑스 민족전선(FN) 지지기반 확대 : 이민문제와 정치화 김민정

5. 냉전기 한국의 지역협력 외교 : 박정희의 국가건설구상과 ASPAC 창설 이용철

6. 호주와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설진배⋅최성은

7. 세월호 참사와 위기관리체계 : 문제점과 개선방향 허태회

| 가을호 |

1. 지정학적 완충체계 이론과 한반도 김연지

2.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동북부 진출과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 이영형

3. 중동 독재국가 군부의 분영양상과 민주주의 혁명 김인수

4.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 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엽

5.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전략  경제희⋅김재한

6. 북한핵문제의 다차원적인 접근 :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의 동시병행 중심 이윤식

7.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관련 위협인식 요인 예측 송주영⋅송태민

| 겨울호 |

1. 초연결사회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강화방향 이상호

2. 글로벌 세력전이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 대 브릭스(BRICS)전략을 중심으로 김치욱

3. 북한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방안과 정책 방향 채정민

4.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5. 생물안보와 안보전략의 이중구조: 생물무기의 방어수단과 공격대상으로서 함의 장노순

6.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정책 : 역사적 평가(해방후~2012) 조성권

7. 한국형 통합위기관리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모색 이홍기⋅박준석⋅권혁빈

8.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and Publric Administration Reforms in Vietnam

: Obstacles and Challenges Ngo Viet Hung⋅So Jin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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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과 미국의 대응 

: 셰일혁명이 글로벌 에너지 질서 및 전략판도에 미치는 영향 김충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이정우

3. 시진핑의 '발전자'대외정책경향과 중국의 대외정책 특징 

: 마가렛 허만의 최고지도자 '인격특징'이론을 중심으로 이민규

4.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중⋅러관계 전망 

: 협력과 갈등 그리고 회피 김진용⋅연성흠

5.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의 신패러다임 

: 스마트파워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전략 최윤미

6.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정헌주⋅박건우⋅이윤아

| 여름호 |

1. 2009-2015년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경쟁 김연규

2.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 ․ 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우평균

3. 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이지원

| 가을호 |

1.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태 비교 : 동맹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박휘락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권숙도

3.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정재홍

4.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안보에의 함의 이경행⋅임경한

5. 일대일로(一代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이지용

6.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7.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세 가지 이미지 김상훈⋅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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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

1.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윤종준⋅백병선

2. 현대테러리즘의 진화 추세에 따른 연구접근 방법론 고찰 조용만

3.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고상두

4.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고명덕

2016 국가안보와 략

| 봄호 |

1. 한국군 파병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김인수

2. 아태 재균형과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전개 현황 분석

: 상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유희복

3.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의 성과와 한계 심양섭

4.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고

: 2000년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기현

5. 시진평 시기 중국의 부패 통제 메커니즘

: 공산당 권력 강화와 의법치국 사이의 딜레마 김진용

6.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재욱

| 여름호 |

1.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력 전재성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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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이영형

4.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홍석훈⋅나용우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남석상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을 연 4회(3⋅6⋅9⋅12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

지에는 국제정세, 안보, 북한⋅통일문제, 남북문제, 주요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가전략 등 외교⋅안보 전 부문에 관

한 논문을 수록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에 종

사하시는 분들의 논문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주시는 기

고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채택된 원고에 대하

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고문은 반환하지 않습

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사 또는 학술적인 내용으로 독

창적이고 정책 대안이 담긴 논문을 선호함을 밝힙니다.

기고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국가

안보와 전략 출간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되 600자 내

외의 서술식 국⋅영문 요약문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

고문은 최종원고와 요약문을 기고자의 연락처와 함께 편

집위원회 E-mail 주소(publication@inss.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와 전략 편집위원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